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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경제는 1인당국민소득 1만불 시점을 통과하여 2만불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 과정은 국민소득 1만불 까지의 기간과 비교해서 매우 많은 

변화들이 예상된다. 물론, 1인당국민소득 수준만으로 경제발전의 단계와 수준, 

경제·산업·기술의 구조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매우 문제가 많은 발상이지만, 

이러한 수치가 함축하는 의미는 쉽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1인당국민소득 

1만불을 과거의 후진국형 발전체제에서 선진국형 발전체제로 넘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

서 앞으로 2만불 시점까지의 경제발전과정에서는 기존의 발전이나 성장 방식

과는 매우 다른 양태들이 전개될 것이고 이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

책적 대안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

화의 하나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간의 관계는 U자 형태를 가

진다고 한다.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전환하면서, 남성들은 블루칼러 일자

리로 진출하고 여기서 발생한 가계소득이 소득효과를 통해서 여성들의 경제

활동참가율을 낮추게 된다. 가장 낮아지는 시점이 2500달러 시점(World Bank

의 분류에 따르면 중위소득국가들의 소득수준) 전후라고 하고, 이 시점에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35% 수준이라고 한다(Mammen and Paxson, 2000)

이 이후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만달러 시점까지 점증하게 된다. 이 

기간 중에는 여성들의 학력 수준 증가와 사무직·서비스직 등 여성들이 받아

들일만한 화이트칼러 일자리가 늘어난다. Goldin(1995)에 따르면, 20세기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 것은 여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화이트

칼러일자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여기에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이 결합되

면서 여성들이 화이트컬러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이후 많은 선진국들의 1인당 소득수준이 1만달러 시점인 70년대 후반 

이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가속도가 붙게 된다. 현재 선진국이라고 하

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진입하는 기간은 다른 

어느 기간에 비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기간

이다. 2만달러 시점 이후에는 많은 선진국들에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증가 속도가 완만해진다. 

1인당GDP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 [그림 

I-1]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국가별로 큰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1인당

GDP 1만불 시점에 여성경제활동참율이 50% 전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49.8%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를 

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림 I-1] 1인당국민소득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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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의 경우, 1만불에서 2만불로 가는 기간 중에 여성노동

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기술적이고 경제산업적인 변화가 진

전된다. 우선 제조업이 고도화되면서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

로 전환하고, 지식 및 정보 중심의 서비스업이 확대되면, 연구개발 및 혁신 

투자가 증가하고, 교육·보건·의료복지 등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한다. 

그 결과,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서도 크게 증가한다. '1만불에서 2만불'로 가는 시점에서 경제·산업·기술 구

조의 변화가 여성친화적인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faster 

growth of female-oriented jobs), 고숙련여성에 대한 수요를 편향적으로 증가

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함으로써(skill biased nature of female employment 

growth) 여성들이 기존의 남성지배적인 직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마련되어 간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뿐만 

아니라 성별 직종분리의 완화,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 등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여성을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경제산업기술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경제가 여성친화적

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여성친화적 숙련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기 일

어하는 현상은 아니다. 또한, 단순히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아졌기 때문만도 

아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충분조건일 뿐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숙련직종에서의 여성 비율의 증가는 고학력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기술 및 숙련 구조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환경과 정책의 정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미국을 비롯

한 많은 선진국들이 여성에 대한 수요 증가라는 변화에 직면하여 여성들이 

매우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여건을 만들

어주는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1만불-2만불' 기간 중에 매우 높은 



수준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고숙련여성인력의 고숙련직위로의 진출이

라는 성과를 확보한 것이다.

이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여성인력 특히 고숙련여성인력의 적극적인 노동시

장 참가를 유도함으로써 경제구조의 변화가 요구하는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10년 정도에 '1만불에서 2만불'로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1만불-2만불' 시점은 경제성장과 여성경제활동참가간의 상호작용이 매

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동력 부족이 조만간에 현실화될 것이다. 즉, 여성노동력 그것도 

고학력 여성노동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이러한 노동력 부족과 산업구

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2만달러 수준의 국민소득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발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간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기 위해

서는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 등이 여성고용에 우호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즉, 2만달러 시대로 가능 과정에서 

여성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담지자(crucial agents of sustainable 

development)이고, 이를 위해서는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2만불시대의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의 변화 추

이를 주요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들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복지국가모델의 유형화라는 관점에서 

정리하여 시장노동(market work)과 보살핌노동(care work)의 배분이라는 관

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주요 선진국

들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진입한 시기에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되는 방식과 그 배경 등을 분석하고, 부문별로 여성들이 진출하는 현황과 추

이를 파악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시장노동(market work)이라는 관점에서 여성들의 경제적 진출을 지원하는 노

동시장 정책들을 분석하고, 제5장에서는 보살핌노동(care work)과 관련된 주

요 정책들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관련되어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제1절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두 가지 접근방식

1. 신고전주의 노동경제학의 접근방식

로빈스(Robbins 1930) 이래로, 노동경제학에서는 개인이 노동을 공급하는 

시간은 임금의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와 소득효과(income effect)라는 

상반되는 방향을 가진 두 가지 힘이 서로 상쇄된 결과라고 본다. 실질임금률

의 상승은 여가시간을 더 비싼 것으로 만들어서 일하는 시간을 증가시킨다. 

한편, 소득의 증가는 재화 뿐 아니라 여가시간에 대한 구매력을 향상시킨다. 

일반적으로 학력수준이나 경력 같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양이 많을수

록 노동시장참여가 높은 것은 임금효과라고 볼 수 있으며, 가족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동력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은 소득효과로 설명된다. 따라서 신고

전주의 경제학이론의 전통 또는 인적자본이론의 틀 안에서 파악할 때, 노동시

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임금(potential market wage)이 높을수록 여성의 

노동력공급은 늘어나게 되고, 잠재적 임금은 학력과 경력 같은 인적자본의 양

에 달려있게 되므로 고학력 여성일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

상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남성보다 적은 것은 여성의 출산과 양육, 가사노동 

역할 때문이라고 본다.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약하는 직접적인 이

유는 육아가 어머니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데 어머니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고전경제학의 분석틀에서 개인의 노동시간에 관한 의사결정

의 규칙은 유보임금(또는 의중임금, reservation wage)과 시장제안임금

(market wage 또는 offered wage)의 비교로 요약된다. 의중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이 시장에서 제안될 때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시장임금은 학력, 

경력, 기술 등 그의 인적자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노동하지 

않을 경우 잃게 되는 기회비용이기도 하다. 유보임금은 주로 자산소득이나 다

른 가족구성원의 임금에 의해 결정되고 교육수준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

겨진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자녀의 수가 많거나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유

보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본다(Nakamura and Nakamura 1991). 이 이론에

서는 출산과 양육이 왜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녀가 비

용을 수반하는 내구성 소비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Becker 

1960, 1965). 비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머니의 시간인데 이는 달리 말하

면 여성의 기회비용이다 (Schultz 1974).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대신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나 기관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

용을 뺀 나머지가 취업여성의 "순 시장임금(net market wage)"이 된다. 따라

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여성의 유보임금은 그 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

다고 한다(Connelly 1992, Blau and Robins 1988, Klerman and Leibowitz 

1990, Heckman 1974). 

이러한 이론적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나아가서는 보육서비스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소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이 임금노동을 

대체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는 

함의를 전달할 뿐 아니라 개인을 단위로 하는 분석을 통해서 검증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경제학적인 설명이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양육을 포

함하는 행위양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고전경



제학의 분석틀에서 개인단위의 모든 선택행위는 유보임금과 시장임금을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요인들의 함수로 설명되므로 이 틀 자체 내에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아무런 오류도 없다. 그러나 이 이론 틀에서는 양육에 들어

가는 비용이나 여성의 시장임금수준 등이 왜 각 사회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지에 대한 관심은 포함될 여지가 별로 없으며, 여성의 유보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이 남성과는 다르게 구성되는 원인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 바가 없

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분석틀에서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로 표현될 뿐이다. 

2. 구조적 접근방식으로서의 페미니스트 복지국가론

사회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도 천착할 

필요가 있다. 사회학에서 이것은 ‘행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구조’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시 제기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반비례하는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이 둘 다 낮은 국가군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모두 높은 수준을 유

지하는 국가군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다면, 경제활동과 출산이 상호 대체하는 

정도는 각 사회가 제공하는 경제활동의 기회와 양육지원의 체계에 따라서 달

라진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경제활동의 기회와 양육지원체계의 성격을 평가하고 유형

화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고띠에(Gauthier, 1996)에 따르면, 국

가의 양육지원체계와 여성경제활동지원체계는 인구의 증감현상과 이에 대한 

국가의 태도, 경제의 조직원리와 경기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역할의 

분리 또는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요인

들에 주목하여 그녀는 출산장려주의모델(pro-natalist model; 프랑스), 전통적



인 성역할 분리를 강화하는 전통주의모델(pro-traditional model; 독일), 평등

주의모델(pro-egalitarian model;스웨덴), 비개입주의모델(non-interventionist 

model;영국)을 구분하였다. 

복지국가 가족정책의 젠더적 특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로서 루이스(Lewis, 

1992), 올로프(Orloff, 1993), 세인즈베리(Sainsbury, 1994, 1996, 1999)로 이어

지는 일련의 연구들이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 이들의 연구는 모두 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en)을 비롯한 주류 복지국가론이 탈상품화

(decommodification)의 수준과 그 결과로 사회적으로 용인할만한 생활수준을 

제공하는 정도를 근거로 복지국가를 분류한데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에서 출

발한다.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탈상품화의 개념은 노동시장에 대한 종

속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정도, 즉 강제적인 노동으로부터 보호의 개념인

데 이것이 문제가 되려면 먼저 노동시장에 접근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

어야한다. 이렇게 볼 때, 탈상품화의 개념은 여성이 배제된 개념이라는 것이

다. 또한 주류 복지국가유형론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만한 생활수준이라는 것

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가족에 적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Sainsbury, 

1999). 

올로프(Orloff 1993)는 국가-시장간의 넥서스만을 볼 것이 아니라, 여성의 

무급노동(unpaid work)에 주목하면서 국가-시장-가족의 관계를 파악할 것, 

그리고 탈상품화에 더하여 노동(paid work)에 대한 접근성과 독립적인 가구

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볼 것을 주장하였다. 루이스(Lewis 1992; 

Lewis & Ostner 1991)는 여성이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사회서비스제공(특히 보육서비스)수준,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정도를 기

준으로 다양한 수준의 남성부양자모델(strong, moderate, weak male-

breadwinner model)과 이중부양자모델(dual-breadwinner model)을 구분하

였다. 



세인즈베리(Sainsbury 1994, 1996, 1999)는 국가-시장-가족의 관계가 주요 

분류근거이지만 여기에 더하여 성․가족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녀는 ① 사회적 권리가 ‘가족을 단위로 구성되는가(familialized)' 아니면 '

개인화되어있는가(individualized)' ② 사회보장의 수급권이 전통적인 성별분

업에 근거하는 정도, 즉, 여성은 carer로서 남성은 earner로서 수급하는 것인

지 여부 ③ 보살핌노동(caring work)에 대한 국가 책임의 범위와 개입방식 

④ 임금노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근거로 세 가

지 '젠더정책의 레짐(Gender Policy Regimes)'를 분류하였다. 남성부양자체제

(male-breadwinner regime)는 성별분업이 유지되는 사회에서 남성은 부양자

로서 직접적인 복지수급자격을 갖고 여성은 피부양자로서 수혜자가 되는 모

델이다. 따라서 결혼여부는 여성의 사회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여성은 노

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한다. 성역할분리체제(seperate gender roles 

regime)는 성별분업이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남성부양자모델과 같지만, 남성은 

가족부양자로서, 여성은 보살핌제공자(caregiver)로서 각각 혜택을 받는 모델

이다. 성역할공유체제(individual earner-carer regime)는 개인이 각각 소득자

이자 보살핌제공자인 모델이다. 사회적 권리와 납세의의무가 가족이 아닌 개

인에 달려있다. 따라서 결혼여부가 사회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

녀양육의 비용은 공공서비스와 수당을 통해서 사회가 공유한다.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기존의 복지국가를 새롭게 들여다보는 이러한 유형화

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양육지원과 가족복지의 체계에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이 

상호 대체하는 수준이 결정된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기본 틀을 제공한다. 예컨

대, 에스핑-엔더슨은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사회민주주의 모델로 묶었지만, 세

인즈베리(1999)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차이는 분명하다. 노르웨이

는 소득보장제도나 세금제도가 가족구성여부에 따라 다른 혜택을 제공하도록 



되어있고 보육서비스체계가 뒤져있으며 아동수당이나 모성수당이 가족구성원

의 수에 따라 달라지도록 설계되어있다는 점에서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메이어 등(Meyer at. al. 1999, 2001)은 이러한 이론적인 연구들을 경험적으

로 검증하였다. EU 또는 OECD국가들의 공보육체계와 모성휴가제도, 양육수

당과 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제도가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율에 미

치는 영향, 그리고 자녀가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간의 고용율의 차이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세인즈베리(1999)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

를 나타내었다. 공보육체계와 강한 모성휴가제도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경우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확실하다. 네덜

란드나 노르웨이는 강력한 소득보장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당이나 세제를 

통해서 여성의 양육노동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로 여성(어머니)의 경제활

동참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미국과 같이 공보육도 미비하고 보살핌노동

에 대한 보상도 없는 국가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참가가 피할 수 없는 선택

(employment-forcing)이 되기 때문에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지

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간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

나게 된다고 한다(Meyer et. al., 1999, 2001).

제2절 페미니스트 시각의 비판적 재구성

한편으로는 복지국가가 여성에게 제공하는 가능성에 주목하고(Hernes, 

1987) 여성의 정치적 행위능력을 강조함으로써(Gordon 1988; Skocpol 1992) 

복지국가 전반에 대한 평면적인 비판적 시각에서 벗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주류복지국가론의 남성 편향적인 시각에 대한 비판의 논리를 정교화

하면서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복지국가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켰다. 



남성적 주류이론의 시각으로 본 복지국가의 유형화 역시 필연적으로 여성

의 경험을 배제한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복지국가들의 특성에서 공통점

과 차이점을 발견해내고 이런 특성들을 초래하는 기제를 밝힌 가장 대표적인 

주류이론은 에스핑-엔더슨(Esping-Andersen)의 연구이므로 이에 대한 비판

적 논의가 많았다. 에스핑-엔더슨(1990)에 있어서 복지국가의 성격을 규정하

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이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권리의 질은 ‘시장(market)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달리 말하자면 이것은 개인(또는 가족)이 노동시장 참여와 상

관없이 일정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이다. 

‘탈상품화 개념’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시장

의 힘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은 이미 임금노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

본적으로 임금노동자로 정의되지 않는 대다수 여성의 경험이 배제된 개념이

다. ‘시장에의 의존으로부터 독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성들의 비시장노동, 

무급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Orloff, 

1993; Sainsbury, 1999:3; 이혜경․홍승아 2003). 요컨대, 에스핑-엔더슨의 ‘탈

상품화론’은 ‘남성노동자의’ 탈상품화일 뿐이다(이혜경․홍승아, 2003 : 174 - 

175)). 둘째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생활수준’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이것

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하

다는 것이다(Sainsbury, 1999). 모든 개인의 시민권을 인정하고 노동시장참여

와 상관없이 일정한 정도 이상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과 가족

을 경제와 사회의 단위로 하여 가족구성원은 임금노동자인 남성가장을 통해

서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매우 다르다. 

에스핑-앤더슨의 ‘탈상품화’ 개념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

는 올로프에 의해 이루어졌다(Orloff, 1993). 그녀는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



가 유형론의 세 차원에 대하여 성관점을 통합시켜 수정하고 ‘여성의 유급노동

에의 접근권’과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두 차원을 추

가하였다. 올로프가 제시한 ‘유급노동에의 접근권’은 성통합적인 복지국가론을 

재구성하려는 전략에서 볼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여라고 판단된다. 

복지국가이론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기여는 남성편향적인 주류 시각으로 볼 

때는 포착되지 않는 시민권 개념의 배제적인 성격을 드러내었다는데서 가장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탈상품화’는 복지국가의 성격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이지만 이 기준 만을 가지고 복지국가를 들여다본다면 한 쪽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되므로 왜곡된 이론을 산출해 낼 수 있다. 탈상품화 정도라는 

개념은 틀린 개념은 아니지만 부족한 개념이므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보

완적인 개념이 필요하다는 점이 페미니스트들의 문제제기이다. 

자신의 이론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에스핑-앤더

슨은 ‘탈가족화전략(de-familisation)'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적으로 제시하

였다. 탈가족화란 가족의 복지와 부양의무를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는가의 정

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여성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에스핑-앤더슨은 이 개념의 측정기준으로 보육서비스 제공, 아

동수당, 모성/부성휴가수준을 제시하였다 (이혜경․홍승아, 2003).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 개념은 여성의 무급노동의 경험을 반영하는 분

석틀로서 그의 이론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라고 생각된다. 첫째, 탈가족화는 곧 바로 여성의 경제

적 독립성이나 유급노동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기에 충분한 개념이 아니다. 즉, 탈가족화 개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유급노동에의 접근권 개념은 독자적인 유용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그가 탈가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시한 세 가지 제도적 장치들은 

여성의 보살핌노동의 전담여부와 그 가치 평가라는 측면, 그리고 그 결과 나



타나는 성별분업양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다른 의미를 갖는 제도적 장치들

이다. 페미니스트들은 보육서비스의 제공과 아동수당의 지급이 각각 여성의 

삶과 성별분업양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으며 복지국

가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개념이다. 요컨대, 탈가족

화 개념만으로는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기에 불충분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분화되어야할 개념이다.  

새로운 시각의 도입으로 복지국가의 성격,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연구

들이 더욱 풍성해졌다. 주류 이론에서 제시한 유형화는 남성들의 생활양식을 

반영한다는 제한적인 의미에서만 현실을 설명한다. 부분적으로는 임금근로를 

수행하면서 가족 내 보살핌노동을 전담하는 여성의 현실은 주류이론의 유형

화로는 파악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각은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

서나 이에 근거하여 복지국가의 재편을 논의하는 맥락에서도 중요한 시사점

을 제공한다. 생계부양자의 소득활동 중단 위험을 보완하는 형태의 복지제도

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구젠더질서에 근거한 프로그램이다. 페미니스트들은 

변화하는 젠더질서를 반영하는 새로운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중요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의 복지국가 연구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시각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페미니스트

들이 취한 방법론은 두 가지 점에서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첫째, 페미니스트는 복지국가를 들여다보는 분석틀, 즉 유형화의 기준으로 

‘성별분업정도(또는 성별분업양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 때 ‘여성이 어

느 정도나 임금노동자로 정의 되는가’ 보다는 ‘누가 보살핌노동을 담당하느냐’

에 집중한다. 루이즈와 세인즈베리, 크롬튼과 고닉 등 복지국가 유형론을 제

시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성이 무급노동 즉 보살핌노동을 얼마나 배타적으

로 전담하고 있는가와 보살핌노동이 국가로부터 직접적으로 가치평가되고 보

상되는가의 여부를 중심으로 유형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세인즈베리(1999:78)가 제시한 유형화의 기준에는 사회적 권리가 혼

인상태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나 여성의 유급노동에 대한 접근권 등이 포함되

어있기는 하지만 다른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은 양육자로서의 여성의 권리나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범위 등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가중치가 크다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제시하는 부양자모델 대 개인모델, 또는 성역할 분리모

델을 포함시킨 세 가지 레짐의 구분에서 나타나는 바, 그녀의 고민은 여성의 

무급노동(양육노동)의 전담여부와 그 가치의 평가방식으로 귀결되는 듯하다. 

김혜경(2003:35)이 정리한 최근의 유형화에서도 여성의 취업형태를 한 축으로 

고려하기는 하지만 포커스는 양육책임자가 누구인가와 양육의 대체방식에 맞

추어진다. 

두 번째 페미니스트 복지국가론의 한계는 이들의 유형화가 연역적 방식으

로 도출된 이념형(ideal type)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는데 있다. 젠더복지

체계를 유형화하는 적절한 연구방법은 국가별 복지제도의 특성과 이러한 제

도가 도출되기까지 여성과 남성 간, 노동과 자본 간의 권력관계에 천착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거꾸로 유형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특성을 정리해 내

는 연구방식의 유용성은 크지 않다. 이념형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이념형의 전

형적인 특성에 부합하는 특성과 그렇지 않은 특성들을 구분해내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다. 

성별분업양식을 기준으로 새로운 유형론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탈상품화’ 

개념에 비견될만한, 분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개념적인 도구는 뚜렷이 발

견되지 않는다. 성별분업양식은 그 자체로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지 각각의 레

짐에 도달하게 하는 개념적인 도구라고 할 수는 없다. ‘탈가족화’는 앞서 논의

한대로 여성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개념이 아니다. 올로프(Orloff, 

1993)의 ‘유급노동에의 접근권’이라는 개념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쉽게

도 ‘유급노동에의 접근권’을 기준으로 한 분석적인 연구는 이어지지 않고 있



다. 그러나 복지국가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대안적 분석틀을 구성하는 실마리

는 ‘탈가족화’나 ‘유급노동에의 접근권’같은 개념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성에 대해 미분화된 시각 또는 여성의 경험을 간과하는 분석틀을 수정하는 

포괄적인 분석틀은 다음과 같은 차원을 분석적으로 구분하면서 이론의 완결

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구분이다. 노동시장

에서의 임금노동 그리고 가정에서의 무급양육노동은 동시에, 그러나 분석적으

로 구분해서 다루어져야한다. 그러나 유급노동은 남성의 노동으로 무급노동은 

여성의 노동으로 사전적으로 전제되어 분석될 필요는 없다. 현재 남성의 경험

과 여성의 경험을 이 틀에 비추어서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특성이 대비되

어 나타날 것이다. 

둘째, 시민권적 권리의 차원이 접근권과 자유, 즉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

리로 구분되어 살펴질 필요가 있다. 접근권은 유급노동이나 무급양육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유급노동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권’으로, 무급의 보살핌노동에 대한 권리는 ‘부모권’ 또는 ‘양육권’

으로 명명하였다. 소극적 권리는 유급노동이나 무급양육노동을 강제적으로 하

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유급노동, 즉, 시장의 힘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가 ‘탈상품화’로 개념화되고, 무급양육노동, 

즉, 가부장제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는 ‘탈가족화’로 개념화할 

수 있겠다. 

앞 장에서 필자는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개념이 미분화된 개념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이 개념이 부모권(또는 양육권)이라는 적극적인 

권리의 측면과 가족적 의무나 관련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권리

의 측면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양육수당이나 유급양육

휴가와 같은 제도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적극적인 권리를 지원하는 제도

이다. 다른 한편, 보육서비스나 노인 캐어서비스의 확충 등을 통한 보살핌노



동의 사회화는 탈가족화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Ⅱ-1> 성에 대해 미분화된 시각을 수정하는 포괄적인 분석틀

권리의 차원

적극적권리 소극적권리

노동의 종류
유급노동 노동권 탈상품화

무급(보살핌)노동 부모권 탈가족화

제3절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배분: welfare-employment regime

성의 관점을 통합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할 때, 기존의 주류 복지국가 유형론

에 따른 분류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제시되어왔다. 

예컨대, 노르웨이는 남성노동자에 대해서 볼 때는 전형적인 사민주의적 복지

국가(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s)에 속하지만 성별분업 양식을 살펴보면 

여성의 양육역할이 비교적 분명하고 가족을 단위로 하는 경제와 조세제도가 

자리잡은 국가로서 그 특성이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핀란드, 스웨

덴 등과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Sainsbury, 1999).

루이즈와 오스트너(Lewis & Ostner, 1992)는 성별분업에 기반한 대안적인 

복지국가 유형론을 제안하였다. 그녀들의 연구에서 유형화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여성이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사회서비스 제공

수준(특히 보육), 그리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수준 등이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복지국가의 유형을 강한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에서부터 약한 남성생계부양자

모형, 그리고 이중 생계부양자 모형으로 구분하였다(strong, moderate, weak 

male-breadwinner model & dual-breadwinner model). 루이즈(Lewis)의 1997

년 연구에서는 무급노동이 어떻게 가치평가 되는가와 무급노동이 남녀간에 

얼마나 분담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도 했다. 



세인즈베리(Sainsbury 1999:78)는 가장 널리 인용되는 페미니스트 복지국가

유형론을 제시하였다. 그녀는 남성부양자레짐(male-breadwinner regime), 성

역할분리레짐(separate gender roles regime), 그리고 부양-양육자레짐

(individual earner-carer regime)을 이념형적으로 구분하였다. 남성생계부양자 

레짐에서 성별분업은 매우 분명하다. 혼인상태는 여성의 사회적 권리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 남성은 부양자로 직접적인 복지수급자격을 가지나 여성은 

피부양자의 자격으로 복지수혜의 대상이 된다. 즉, 사회보장은 임금노동자의 

가족부양능력 단절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성역할분리 레짐에서 

남성은 가족부양자로서, 여성은 보살핌제공자(care-giver)로서 혜택을 각각 받

는다. 노동시장은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여성은 결혼여부와 관련 없이 보

살핌노동(care work)에 대해서 양육수당(childcare allowance)등의 형태로 국

가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개인이 각각 부양자이면서 동시에 양육자인 레짐에

서는 성역할이 공유된다. 사회적 권리와 납세의무가 가족이 아닌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며, 사회적 권리에 결혼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녀양육에 들

어가는 비용은 공공서비스와 수당으로 공유된다. 

세인즈베리의 이러한 이념형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에 의한 

분류로 이해된다. 첫째, 권리가 개인에게 있는지 가족단위로 있는지, 즉, 권리

가 혼인상태에 영향을 받는지. 둘째, 수급권이 전통적인 성별분업에 근거하는 

정도, 즉 여성이 양육자로서 사회적 권리를 갖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자로서 

권리를 갖는 것인지. 셋째, 양육을 비롯한 보살핌요구에 대하여 국가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넷째, 여성의 유급 노동에 대한 접근권은 어느 

정도인지. 

이 이외에도 많은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 다양한 복지국가 유형론을 제시

하였는데(Crompton, 1999; Gornick, 2002; 김혜경 2003:35), 이 때 유형화의 주

된 기준은 젠더분업의 정도(전통적 젠더분업과 미약한 젠더분업)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분류의 축은 여성취업의 형태(전일제 혹은 시간제)와 보육의 

형태(공공보육 혹은 시장구매보육)로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요

약된다: ① 남성부양자모델: 남성부양자-여성양육자 ② 남성부양자모델의 변

형: 이인소득자-여성시간제노동자 ③ 이인소득자/대체양육자 모델 I: 이인소

득자-국가양육 ④ 이인소득자/대체양육자 모델 II: 이인소득자-시장양육 ⑤ 

성평등모델: 이인소득자-이인양육자.

(연 속 선)

<==================================================>

전통적전통적 젠더분업젠더분업 미약한미약한 젠더분업젠더분업

IV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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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핀란드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인 소득자/ 

이인양육자체제

이인소득자/ 

시장양육체제

이인소득자/ 

국가양육체제

이인소득자/ 

여성시간제노동자체제

남성부양자/ 

여성양육자체제

III 유형: 

이인소득자/ 

대체양육자 모델

II 유형:

남성부양자 모델의

일부변형

I 유형:

남성부양자

모델

(연 속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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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재편론에 페미니스트 시각이 주는 시사점은 이들의 복지국가 위

기에 대한 특유의 진단에 근거하는 것이다. 페미니스트적 시각으로 볼 때, 복

지국가 위기의 뿌리는 가족임금제(family wage)의 이상에 구현되어있는 구젠

더질서의 붕괴이다(Fraser, 2000:1). 즉, 구젠더질서란 남성가장과 아내, 자녀

로 구성된 가족을 전제로, 남성 가장의 소득활동을 통해서 아내와 자녀를 부

양한다는 개념이다. 산업시대의 복지국가는 구젠더질서를 기초로 ① 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한 프로그램(생계부양자의 임금소득 중단에 대한 보호) ② 전업주

부여성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 ③ ‘잔여그룹’ 지원(자산심사에 따른 빈곤



층 지원)으로 구성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구젠더질서가 더 이

상 성립하지 않는 만큼 이에 근거한 복지프로그램도 유용성을 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고용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다양화하는 새로운 세계는 더 이

상 가족임금의 세계가 아닌, 사람들을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복지국가

를 요구한다(Fraser 2000). 보수주의자들은 후기산업사회의 복지국가를 구젠

더질서를 복귀시키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편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프레이저(Fraser, 2000:1-27)는 복지국가는 새로운 젠더질서를 지원하는 복

지국가로 재편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안으로서의 모형을 제시한다. 첫 번

째 가능한 모형은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형(universal breadwinner model)이

다. 미국의 페미니스트와 자유주의자들과 친화적인 모형으로 여성고용확대를 

통해 성평등(gender equity)을 추구한다. 이 때 국가의 역할은 ‘보육’과 같이 

여성의 취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작업장 혁신을 통

해 차별과 성희롱(harassment)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보살핌

노동(care work)은 가족에서부터 시장과 국가로 옮겨간다. 둘째, 보살핌제공

자 동격모형(Caregiver Parity model)은 서유럽 페미니스트와 사민주의자와 

친화적이라고 한다. 양육수당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보살핌노동에 대

한 보상을 한다. 전일제고용, 전일제보살핌노동, 시간제고용과 시간제보살핌노

동의 결합 중 선택 가능해야하고 어떤 유형을 선택하든 불이익이 없어야한다. 

그러려면 양육수당의 액수가 충분해야한다. 이러한 모형은 지금까지 페미니스

트 이념의 결과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대안이며, 차이-평등의 오랜 딜레마에

서 ‘차이’전략의 옹호자와 평등주의자 간의 전략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대안이다. 

프레이저가 제안하는 바, 차이와 평등의 딜레마를 넘어서는 이상적인 모델



은 보편적 양육자 모형(universal caregiver model)이다. 남성의 역할을 표준

으로 삼아 여성들이 남성들과 유사한 생활양식을 갖게 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여성의 생활양식을 지향하는 것이다. 즉 누구나 보살

핌제공자(caregiver)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Fraser 2000). 후기산업사회 복지

국가에서 성평등을 성취하려면 기존의 젠더질서를 지탱하는 구조를 무너뜨리

고 보살핌노동을 마땅히 고려하는 새로운 젠더질서를 확립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과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성별분업모델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다음

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성별분업 모델을 구분해내는 두 가지 기

준은 시장노동(market work)과 보살핌노동(care work)의 담당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과 보살핌노동이 사회화된 정도가 될 것이다. 

첫 번째 모델은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성별분업이 분명하면서 보살핌노

동의 사회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남성이 생계를 부양하고 여성이 보

살핌노동을 담당하는 모델이다. 여성이 생애기간 중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살핌노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것도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의 하위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모델은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성별분업이 분명하지만 보살핌노

동의 사회화는 일정 정도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 모델의 하위유형으로 첫째 

1.5 소득자 모델을 들수 있다. 남성은 전일제노동을 하고 여성은 시간제로 노

동시장에 참여하면서 가족 내에서는 보살핌노동을 담당하는 가족유형이 보편

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상정하는 것이다. 이 때 보살핌노동을 대체

할 서비스의 일부는 시장에서 구매되거나 국가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보살핌노동의 담당자는 여성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모델의 

두 번째 하위유형은 여성이 전일제노동에 참여하면서 보살핌노동의 책임도 

지는 경우이다. 두 가지 하위유형을 포함하여 이 모델은 보살핌노동이 여성과 



국가 또는 여성과 시장구매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보살

핌노동의 사회화는 일정부분 이루어지지만 엄격한 성별분업체계에 있어서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모델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소득활동에 참여하면서 보살핌노동도 

함께 나누는 것을 가정하는 모델이 있다. 이 경우도 보살핌노동의 일부는 시

장에서 구매된 서비스로 대체하거나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 대체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성별분업이 사라지고(또는 적어

도 약화되고) 보살핌노동의 사회화도 진전된 사회를 상정한다. 

제4절 분석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틀 속에서 분석대상에 포함된 선진 9개국 여성 

경제활동의 수준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노동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성별배분’이 표출되는 

한 양식이다.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성별분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국가정책은 고

용정책과 복지정책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예컨대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추구

하고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을 담은 고용정책이나 보살핌노동의 사회화를 진

전시키기 위한 복지정책은 결국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성별분업양식을 결

정하는 국가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국가의 성격은 경제 환경의 변화나 기술수준의 변화와 같은 

여건의 변화와 젠더와 계급을 중심축으로 한 사회세력들의 역할, 즉 이들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동맹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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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여성노동의 국가별 특성과 변화

이 장에서는 먼저 분석대상에 포함되는 선진 9개국의 여성노동시장의 특성

을 살펴본다. 자료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들 국가가 1인당 GDP 1만 불

에서 2만 불로의 성장을 이루어낸 시점의 여성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주로 1980년대를 중심으로 변화의 양상을 비교해 

볼 것이다. 특별한 경우에는 입수 가능한 최근자료에 근거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먼저 제1절에서는 경제성장과 여성고용의 관련성에 관한 기본적인 지표들

을 살펴보고 이를 설명하는 가설들을 정리한다. 제2절에서는 여성고용율의 변

화를 설명하는 가설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통계지표에 근거해서 매

개변수가 되는 노동시장지표들을 기술한다. 제3절에서는 개별 국가의 마이크

로데이터를 분석하여 여성 경제활동의 결정요인과 그 변화를 살펴본다. 제4절

은 각국 여성노동자의 산업․직업별 분포를 살펴본다. 제5절은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여성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한다. 

제1절 GDP 증가와 여성 고용율: 가설들

1. GDP 증가와 여성 고용율의 관련성

한 국가의 GDP 증가와 여성 고용율(employment-population ratio)주1)간에

주1) 고용율 또는 유업율(유업자비율)이라고도 함. 이것은 전체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에



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경제발전(GDP 증가)과 여성의 경제활

동 간의 관계는 U자 형태로 나타난다는 연구들이 있다(Sinha 1965; Durand 

1975; Ckark et.al. 2003). 그런데 이 때 U자형 관계에서 바닥을 치는 시점이 

산업화의 초기이기 때문에 1인당 GDP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넘어가는 

시점을 살펴볼 때에는 GDP의 증가와 여성 고용의 증가는 비례관계에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것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선진 9개국의 경우에 한결같

이 나타나는 현상이다(<그림 III-1> 참조). 

GDP의 증가가 여성의 고용율을 높인다고 볼 수 있는가? 즉 경제발전이 여

성노동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가? 아니면 여성노동의 확대가 GDP의 증가에 

기여하는가? 즉 노동력의 공급량 증가, 특히 고학력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가 

보다 경쟁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생산성을 증가시켜 GDP 증가에 기여하

는가? 이 두 가지 설명은 각각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 그래프만 가지고 

GDP의 증가와 여성고용의 증가 간에 어떤 인과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내

리기는 아직 어렵다. 그러나 두 변수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참가율과

는 다른 개념이다. OECD 국가들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보다 고용율 개념을 더 많이 사용

하며, 특히 과거의 실태를 알려주는 통계수치로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입수가 어려웠기 때

문에 고용율 지표를 사용하였다. 



[그림 Ⅲ-1[ 1인당 GDP와 여성고용율의 관련성



2. GDP 증가와 여성 고용율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가설들

국가가 특별히 정책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경제성장(GDP의 증가)이 여

성고용의 확대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설적인 

설명들을 제시해왔다. 첫째, 경제성장은 산업부문에서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

출하는데 이 때 남성이 먼저 이 자리를 채우더라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인력부족이 발생하고 임금수준이 높아지며 이 때문에 결국 여성들까지 노동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둘째, GDP 1만불 이후의 경제성장은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불안정노동(underemployment)의 확대를 동반하였고, 가족 

내에서 보살핌노동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의 성격을 감수할 

여성의 노동시장진출이 확대되었다는 설명이 있다. 셋째, 산업구조의 성격변

화는 여성의 고용율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1차에서 2차산업으로

의 전환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상대적으로 제한하면서 진행되었으나, 

GDP 1만불에서 2만불로의 전환 시점에서는 제조업의 고도화와 서비스직의 

확대 과정에서 노동의 성격이 근육노동에서 지식노동/감정노동으로 변화하였

기 때문에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가용한 남성노동력의 추가적인 유입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이 급속히 확대되었다는 설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찰된 시

기 동안 남성의 고용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여성의 고용율이 증가하였다는 간

단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이다. <그림III-2>에 제시

한 바와 같이 9개 분석대상국가에서 GDP 1만 달러 시점과 2만 달러 시점 사

이에 남성의 고용율은 추세적으로 하락하였고 여성의 고용율은 급상승하여 

남성과 여성의 고용율의 차이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 GDP 1만불에서 2만불 시점에서 고용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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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설명은 불안정노동 또는 비정규노동의 증가와 여성 고용의 확대를 

연결하는 설명이다. 이 설명은 두 가지 명제를 결합한 것인데, 하나는 경제성

장은 비정규노동의 확대를 초래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정규노동은 여

성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정규노동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차분

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는 가설이다. 이 가설의 후반부는‘비정규노동의 여성화’

라는 명제로 요약된다. 즉 늘어난 비정규직 일자리가 주로 여성에 의해서 채

워진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여성노동의 비정규화’명제가 비교적 쉽게 통계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것에 비해서 ‘비정규노동의 여성화’는 기존의 연구들에 의

해서 자명하게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이 점이 분명히 

밝혀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석대상에 포함된 서구국가들에서 전형적인 비정

규노동인 시간제근로와 여성의 고용율 증가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는 이후 장

들에서 시도될 것이다.

가설 1: ‘비정규노동의 여성화’ - 경제성장과 함께 늘어난 비정규직(시간제근로)은 주

로 여성에 의해서 채워지며, 이것은 여성의 고용율 수준을 증가시킨다.

세 번째 설명 역시 1-2만불 시점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

고 이것이 여성과 남성노동자의 분포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2 단계로 살펴

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함의도 이 장의 3절에서 분석을 통하

여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설 2: 변화된 산업구조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노동의 성격은 지식노동과 감정노동

이고 이것은 여성의 고용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 고도화된 제조업부문과 서

비스업부문에서 여성들의 고용증가가 나타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설명에 따르면 국가의 정책적인 개입이 없어도 경제성장



의 과정에서 여성의 고용율이 증가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1인당 GDP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국가별 여성 고용율의 수준은 각기 

다르며, 국가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도구를 

사용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것은 개별 국가가 사용한 노동시장정책과 보살핌노동의 사회화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의 차별을 해소하고 성별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적 노력은 여성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 특히 고학력여

성의 전면적인 진출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보살핌노동의 사회

화와 성별분업의 완화를 위한 국가정책 또한 여성의 고용율 증가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국가간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들에서 계속 논의할 것이지만 먼저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정책효과와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는 여성노동시장의 특징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차별을 해소하고 임금격차를 줄여나가려는 노동시장정책이 있다면, 성별 임

금격차의 축소와 특히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

다. 이 점과 관련하여 먼저 이 장에서는 임금의 성별 차이와 고학력여성의 진

출 수준과 같은 노동시장 지표들을 검토함으로써 개별국가의 여성노동시장의 

특징을 정리한다.

가설 3: 선진국에서 1-2만불 GDP 증가시점에서 저학력여성보다는 고학력여성의 고

용율 증가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성별임금격차와 같은 노동시장 

특성과 차별해소와 같은 노동시장정책의 특성에 따라 국가마다 그 수준이 달리 나타

난다.

한편 국가의 보살핌노동에 대한 개입과 사회화 수준과 긴밀하게 연결될 것

으로 예상되는 여성 노동시장의 현상은 생애주기 상 보살핌노동의 요구가 집



중되는 시기에 있는 여성의 고용율이다. 어린자녀가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간의 고용율의 차이, 또는 연령계층별 고용율의 차이는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져야할 노동시장의 특징이다.

가설 4:  선진국에서 1-2만불 GDP 증가시점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율

이 이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보살핌노동의 사회화를 

추구하는 정책적 노력의 정도에 따라 국가마다 그 수준이 달리 나타날 것이다.

제2절 여성고용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분석대상국가의 여성고용율 수준

1980년대 동안에 분석대상이 된 9개 국가 중에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자의 

증가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이며 그 다음이 

캐나다와 미국의 순이다. 노르딕 국가 중에는 노르웨이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 경제활동참가자 증가율 

그 자체는 여성의 고용율이 낮은 국가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나기 쉬운 경향

이 있다. 

여성고용율을 기준으로 보자면 노르딕국가가 다른 두 그룹의 국가들에 비

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덴마크와 스웨덴은 1980년대 기간동안 이미 

75%를 넘는 여성고용율률을 보인다. 노르딕국가 다음으로는 영어권 국가의 

여성고용율이 높다. 이에 비하여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포함하는 대륙국가는 

가장 낮은 수준의 여성고용율을 나타내었다. 

노동시장의 여성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여성고용률의 경우와 유사

한 실태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노르딕국가가 가장 높은 여성비율을 나타내



고 그 다음이 영어권 국가이다. 대륙국가는 가장 낮은 수준의 여성비율을 나

타낸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화해서 볼 때 그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는 뜻

이지만, 실제는 이와는 다르다. 노르딕국가 중에서는 노르웨이의 여성고용율

과 노동시장의 여성비율이 가장 낮다. 대륙국가는 가장 낮은 수준의 여성고용

율을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는 여성고용율이 현저하게 낮다.

<표 Ⅲ-1> 분석대상국가의 경제활동참가자 증가율과 여성고용율

구      분

경제활동참가자 

증가율(연평균) 노동시장의 

여성비율(80-89년)

여성취업자비

(15-64세)남성

(79-89년)

여성

(79-89년)

노르딕국가

덴마크 0.5 1.4 45.3 74.6

노르웨이 0.3 2.1 42.9 67.8

스웨덴 0.0 1.3 46.9 77.6

대륙국가

프랑스 0.0 1.6 41.8 56.0

독일 0.5 1.2 39.3 -

네덜란드 1.2 5.4 34.5 42.6

영어권국가

캐나다 1.2 3.1 41.9 64.5

영국 0.1 1.5 40.5 60.2

미국 1.1 2.4 43.5 63.7

자료: OECD Historical Statistics, 1960-1997, OECD.  

2. 시간제 노동과 여성고용율

여성노동자 중에서 파트타임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시간제 비율’은 여

성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과는 달리 복지국가 유형화론에 따른 국가

분류 상에서 일정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즉, 노르딕국가나 대륙국가, 

영어권국가 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노동자 중에서 시간제근로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와 영국, 노



르웨이, 독일의 순이다. 이것은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심화된 국가의 순

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은 각 국가그룹 내에서 

여성의 고용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라는 점이다. 즉, 일정한 복지국가의 

유형 안에서 여성의 비정규직화의 진행과 여성의 고용율 증가는 반비례할 가

능성이 더 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시간제 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 영국, 프랑스, 노르웨

이, 스웨덴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간제근로의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

은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덴마크였다. 이렇게 볼 때 스웨덴을 예외로 한다면 

시간제근로의 여성화가 심화된 국가의 경우 여성의 고용율 증가가 이루어지

는 것과는 함께 가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가 시간제근로의 비중이 높은 나라로서 급속하게 여성고용

율을 높인 사례가 됨으로써 시간제근로의 증가와 여성고용율의 증가가 긴밀

한 연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특히 선진국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의 시간제근로 비중과 고용율이 동시에 우리나라보다 높기 때

문에 시간제의 확대가 고용율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막연히 예상되어왔

으나, 이들 OECD 국가들 간의 비교 결과에 따르면 예상과는 반대로 ‘시간제

근로의 여성화’나 ‘여성노동의 시간제화’가 진전된 국가는 오히려 여성의 고용

율이 낮은 국가들이었다. 이러한 비교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시간제 근로의 

확대정책이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여성고용의 확대를 가져오지 못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낮은 고용율과 높은 시간제비율은 시장노

동과 보살핌노동의 성별분업에서 여성이 보살핌노동을 전담하면서 시장노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구조가 공통으로 영향을 미쳐서 나타난 

현상의 두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한편, 여성시간제노동자가 당면하는 고용의 질을 전일제노동자 대비 시간제

노동자의 상대임금으로 살펴보자면, 스웨덴과 네덜란드, 독일의 세 나라가 시



간제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영어권의 세 나라가 모두 임금수

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교결과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스웨덴과 

네덜란드 여성의 시간제노동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시간제노동이라는 사실 

자체가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이나 차별로 파악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되는데 비해서 영국의 경우는 높은 시간제 비율이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볼 

근거가 거의 없고 여성이 시간제근로에 집중되어있다는 사실 자체가 차별적

인 노동시장 상황과 국가가 보살핌노동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치 못하게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여성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시간제근로의 상대적인 보상수준이 낮은 미국과 캐나다, 덴마크 같은 

국가에 비하여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 시간제노동에 대한 보상수준이 상

대적으로 높은 국가에서 시간제근로의 비중이 높은 사실에 근거해 볼 때, 만

약 여성의 시간제노동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서는 경우

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은 시간제근로의 보상수준을 낮추어 노동수요를 촉발

시키는 방식이 되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시간제근로에 대한 비례

보호와 공정한 보상을 통해서 여성의 시간제근로 선호를 강화하는 방식이 되

어야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발견하게 된다.   



<표 Ⅲ-2> 성별 시간제 비율과 시간제근로자의 상대임금(%) 1996-1997년

구      분
시간제비율 시간제의 

여성비율

시간제근로자의 상대임금

(시간당, 전일제 대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노르딕국가

덴마크 25.4 9.9 68.5 76.4 -

노르웨이 35.9 8.1 79.1 - -

스웨덴 22.0 5.6 77.3 92.3 88.7

대륙국가

프랑스 25.0 5.8 79.3 81.7 73.2

독일 32.4 4.6 84.1 87.5 78.4

네덜란드 54.8 12.4 75.8 93.1 69.8

영어권국가

캐나다 28.6 10.5 69.5 69.8 46.9

영국 41.2 8.2 80.4 69.6 54.2

미국 19.1 8.2 68.0 62.5 44.0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1999

어린 자녀를 둔 부부의 고용패턴을 국가별로 비교한 <표Ⅲ-3>에 따르면, 

자녀 양육기에 있는 여성 앞에 놓여진 선택지가 나라별로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1인당 GDP 2만불에 근접한 시점에서 선택된 5개국의 자료에 의하면, 

어린 자녀를 둔 네덜란드의 여성은 파트타임노동과 전업주부의 선택지 가운

데 한 가지를 선택하는 구조 속에 놓인 것을 알 수 있다. 영국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파트타임노동과 전업주부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경향이다.

한편 프랑스와 미국에서 파트타임노동은 상대적으로 비중 있는 선택지가 

되지 못한다. 이들 두 국가에서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은 전일제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전업주부로 남는다. 독일의 여성은 전업주부로 남는 선택을 하는 경향

성이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



<표 Ⅲ-3> 6세 미만 자녀 둔 부부의 고용패턴별 비율(%)

남full/여full 남full/여part 남full/여no-work

프랑스1989 41.9 16.1 35.8

독일1989 23.3 19.4 44.4

네덜란드1994 3.5 37.9 41.5

영국1994 15.7 33.1 33.8

미국1989 32.3 18.3 38.8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3. 여성고용율의 학력별 패턴

사회성원의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단계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참가 

여부는 가구소득수준(또는 배우자 소득수준)과 관련성이 높으며 주로 저소

득․저학력 여성이 먼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

제성장과 GDP 증가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고학력여성의 기회비

용이 증가하면서 고학력여성이 대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현상이 선진국들에

서 관찰되어왔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보다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Ⅲ-3]에 따르면 관찰기간 동안, 미국의 경우, 1만불 시점에서 고학력 

남성의 고용율은 90%를 넘는 높은 수준이지만 추세적으로는 감소경향이 발

견되는데 비하여, 79-88년의 10년 동안 고학력 여성의 고용율은 65%에서 출

발하여 75%수준까지 약 10%p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저학력여성에 

비하여 고학력여성의 고용율이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고학력남성의 고용율 감소추세 속에서 고학력 여성의 고용율은 증가했

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편 시간당 급여의 수준은 남성의 경우는 저학력자가 완만한 감소추세, 고

학력자가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비하여, 여성의 경우는 저학력자는 일



정수준의 유지와 고학력자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즉, 1∼2만불 시점에

서 미국에서 고학력자의 임금수준은 학력이 낮은 노동자들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빠르게 상승하였다. 고학력자의 임금수준이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

고 남성 고학력자의 경우 임금상승이 더 이상의 고용율 증가로 이어지 않았

던 것에 비해서 여성의 경우는 남성 고학력자와의 임금격차를 좁히면서 고용

율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영국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난다. 영국은 1만불 달성 시점이 1987

년이고 2만불 달성시점은 1996년이므로 이 기간 동안 남성고학력자의 고용율

은 감소하는 가운데 여성 고학력자의 고용율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같은 여성 안에서 학력별 추세의 차이는 분명

하지 않아 보인다. 남성은 분명히 저학력자의 고용은 급속히 하락하고 고학력

남성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해서 여성

의 경우는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의 고용율의 증가속도는 비슷해 보인다. 

시간당급여의 수준 측면에서 영국은 미국과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남

성의 경우는 고학력자의 임금수준 상승속도가 저학력자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데 비하여 여성의 경우는 학력에 관계없이 시간당 급여의 수준은 남성에 비

하여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고학력자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

는 오히려 더 커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영국의 고학력여성의 경우, 남성과의 

임금격차가 더 심해지는 가운데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은 미국에 비해서 완만

하게 증가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1인당 GDP 1만불을 달성한 시점은 1979년이고 2만불 달성

시점은 1990년이다. 따라서 자료에 제시된 관찰기간은 1만불 달성 이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가 된다. 관찰기간동안 독일의 학력별 고용율은 남녀 모두 일정 

수준에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오직 저학력 여성만이 고용율의 증가세를 보

일 뿐이다. 



한편 독일 고학력 노동자의 시간당 급여수준의 증가세는 여성은 남성과 비

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약간 더 완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GDP의 1-2

만불 증가 시점에서 독일의 고학력여성은 남성과의 임금수준 격차를 좁히지

는 못하였으며 노동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확대되지 못하였다.   

성․학력별 임금수준과 고융율의 변화를 추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가 입수된 미국, 영국, 독일의 세 나라를 비교해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게 된다. 첫째, 이 세 나라는 모두 1인당 GDP 1만불에서 2만불 달성 기간

동안 여성의 고용율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증가한 국가들이다(독일의 

증가세가 가장 완만, 그림Ⅲ-3 참조).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학력별 고용율의 

개념을 매개로 해서 이해해 보자면, 영국과 독일의 경우는 저학력여성에 비하

여 고학력여성의 고용율이 높은 가운데 전체 여성인구 중에서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전체 여성의 고용율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 두 

국가의 경우 관찰기간동안 남성고학력자와 여성고학력자의 임금격차의 정도

를 줄여가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미국의 경우에는 관찰기간 동안 고학력여성의 임금수준이 남성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성별 임금격차를 줄였다는 중요한 특징이 발견되며, 동시

에 고학력여성의 고용율이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미국에서 여성의 고용율 증

가는 여성의 고학력화에 의해서만 유도된 것이 아니고, 고학력여성의 고용율 

증가가 저학력여성이나 고학력남성에 비해서 빠르게 이루어진데 기인하는 것

이다. 고학력여성의 고용율 증가는 성별임금격차의 완화로 상당부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Ⅲ-3] 1만불에서 2만불 시점에서 교육정도에 따른 고용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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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1만불에서 2만불 시점에서 교육 정도에 따른 시간당급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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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고용율의 생애주기별 패턴

앞 절에서 정리한 가설에 의하면 선진국에서 1만불에서 2만불로의 GDP 

증가 시점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비율은 이전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모든 국가에서 일정한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살핌노동의 사회화를 추구하는 정책적 노력

의 정도에 따라 국가마다 상이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1인당 GDP 1만불과 2만불에 인접한 두 시점의 연령별 고용율의 비교가 

가능한 5개 국가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그림Ⅲ-5]에 제시하였다. 

이 그림들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1인당 GDP 1만∼2만불 증가 기간동안 나타

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연령계층별 고용율의 M-curve가 거의 사라졌다는 점

이다.주2)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보육․휴가제도 등의 사회정책적 뒷받침이 상

대적으로 취약했던 미국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의 경우 2만불 시점에도 30

대 초반 여성의 고용율은 여전히 약간의 함몰을 보인다.

자녀수에 따른 여성의 고용율 차이를 나타낸 [그림Ⅲ-6]에 따르면, 1990년

대 말 현재,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 자녀수에 따른 여성고용율 감소현상이 

없으며, 노르웨이와 프랑스의 경우도 자녀를 한 명 낳을 때까지는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영어권 국가와 독일, 네덜란드는 

여성의 고용율이 자녀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2)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고용율의 변화를 코호트분석으로 살펴보면, 전 연령계층에서 

고용율이 증가한 가운데 20대 초반의 증가율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으로써, 20대후반, 30

대초반의 경력단절은 오히려 더욱 분명해지는 느낌이다.



[그림 Ⅲ-5] 주요 5개국의 연령별 고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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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여성 고용율 변화추이(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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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자녀수에 따른 여성 고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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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결과는 <표Ⅲ-4>에서도 나타난다. 어린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과 그렇지 않은 여성 간에 고용율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 정도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덴마크에서는 양육자 여성의 77%가 고용되어있고 비양육자 여성의 

80%가 고용되어있다. 고용되어있는 양육자 여성의 88%는 전일제로 일을 하

며, 비양육자는 84%가 전일제로 일을 한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이

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하여 고용율 면에서 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전일제로 일하는 비율 면에서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오히려 더 높

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비양육자의 88%가 고용되어있는데 비하여 양육자는 

66% 만이 고용되어 있다. 어린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은 피용자라고 하더

라도 단지 22%만이 전일제로 일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도 네덜란드 

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추세는 대체로 비슷하다.

요약하자면, 독일, 네덜란드, 영국은 여성 피용자 중에 시간제의 비중이 높

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자와 비양육자간의 고용율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비하여 덴마크는 이 차이가 매우 작다. 기왕에 노동시장에 참가한 

경우,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에 나타나는 전일제노동자 비율의 차이에 있어서

도 덴마크와 프랑스에서는 매우 작은데 비하여 영국과 독일의 경우는 크게 

나타났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가장 차이가 컸다. 



<표 Ⅲ-4> 여성(20-49세)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고용율과 전일제비율. 1998

고용율 피용자 중 전일제비율

양육자 비양육자 양육자 비양육자

 노르딕국가

덴마크 77 80 88 84

노르웨이

스웨덴

 대륙국가

프랑스 57 65 79 85

독일 62 82 47 83

네덜란드 66 88 22 74

 영어권국가

캐나다

영국 69 81 46 79

미국

European Commission, 2002. The Life of Women and Men in Europe: A Statistical 

Portrait, data 1980-2000. eurostat Theme3: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

자녀의 연령과 가족구조를 염두에 둔 조사결과는 다음의 <표 Ⅲ-5>와 같

다. 커플가족의 엄마와 한부모가족의 엄마, 그리고 6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

성과 없는 여성의 고용율을 1989년과 1990년의 두 시점에서 국가별로 제시한 

표이다. 이 표에 따르면 가족구조에 따라서 여성의 고용율의 수준과 시차에 

따른 증감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의 양육지원정책에 따

라 여성의 고용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예컨대, 관찰기간의 10년동안 한부모가족 여성의 고용율은 미국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도 증가한 반면, 다른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에서는 크게 감소하였다.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다른 가족구조

의 여성과 전체 여성의 고용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부모 가족의 여성 고용

율이 감소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표상의 변화는 한부모여성의 

고용과 양육지원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몇 몇 유럽국가들은 보살핌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미국의 경

우는 한부모 가족의 여성에 대하여 직접적인 양육수당을 주는 대신 고용을 

알선하는 정책으로 선회한 바 있고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는 고용상의 변화

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관찰된 10년 동안, 6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율은 노르웨이와 독일, 

영국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프랑스와 미국에서 약간 증가하였다. 그리고 기본

적인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변화의 방향만으로 볼 때에 스웨덴

과 네덜란드는 감소하였다. 독일과 영국의 경우 어린 자녀가 없는 여성의 고

용율 증가에 비하여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율 증가폭이 훨씬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육서비스와 양육휴가 등의 제도와 관련하여 이들 두 

국가는 보살핌노동의 성별분업을 유지하는 전통적인 입장에 가까웠던 국가들

인데 최근 EU 통합과정에서의 사회정책들의 수렴과정과 여성고용촉진을 위

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제도의 변화를 시작하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Ⅲ-5> 자녀 및 가족형태별 여성고용율의 변화

커플가족의 

엄마

한부모

여성

어린자녀 없는 

여성

6세미만자녀 둔 

여성

노르딕국가

덴마크
1999

1989

노르웨이
1999 72.8

1989 65.3

스웨덴
2000 64.6 77.8

1990 85.9 86.6

대륙국가

프랑스
1999 56.8 51.6 64.7 56.2

1989 52.2 60.8 60.6 52.6

독일
1999 51.4 49.7 67.3 51.1

1989 49.4 62.0 65.0 42.6

네덜란드
1999 62.3 38.7 67.9 31.7

1989 32.5 22.7 52.9 60.7

영어권국가

캐나다
1999 70.0 68.3

1989 64.3 64.6

영국
1999 61.3 36.8 74.3 55.8

1989 45.3 27.5 70.8 42.7

미국
1999 60.6 67.7 85.2 61.5

1989 55.7 47.5 79.9 54.0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제3절 여성 취업여부 결정요인의 국가별 분석

1. 분석의 목적

이 절에서는 LIS를 통해서 제공되는 각국의 마이크로데이터(개인을 단위로 

하는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여성의 취업(고용)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국가별로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요인이 GDP 1만 달러 시점과 2만 달러 시점

에서 중요한 변화를 보이는지 검토한다. 



2. 가설 설정

  (1) 일반적인 여성 취업여부 결정요인

가. 어린 자녀의 존재 또는 수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

로 동의가 이루어져 있으나 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지 않다. 출산

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약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육아가 어머니의 시간

과 노력을 요구하는데 어머니의 시간은 제한되어있기 때문이다. 

신고전경제학의 분석틀에서 개인의 노동시간에 관한 의사결정의 규칙은 유

보임금(또는 의중임금, reservation wage)과 시장제안임금(market wage 또는 

offered wage)의 비교로 요약된다. 의중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이 시장에서 제

안될 때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시장임금은 학력, 경력, 기술 등 그의 

인적자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노동하지 않을 경우 잃게 되는 

기회비용이기도 하다. 유보임금은 주로 자산소득이나 다른 가족구성원의 임금

에 의해 결정되고 교육수준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자녀의 수가 많거나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유보임

금이 높아진다 (Nakamura and Nakamura 1991). 이 이론에서는 출산과 양육

이 왜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녀가 비용을 수반하는 내

구성 소비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Becker 1960, 1965). 비용

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머니의 시간인데 이는 달리 말하면 여성의 기회비

용이다 (Schultz 1974).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대신 자녀를 돌

보아 줄 사람이나 기관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뺀 나머지

가 취업여성의 "순 시장임금(net market wage)"이 된다. 따라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여성의 유보임금은 그 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Connelly 1992, Blau and Robins 1988, Klerman and Leibowitz 1990, 

Heckman 1974).

즉,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참가는 한편에서는 개별 여성이 노동시장에 나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과, 다른 한편에서는 자녀를 출산했을 때 들게되는 

양육서비스의 비용에 의해서 설명된다. 

나. 인적자본: 학력과 경력

경제활동참가율은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에 비례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이러한 임금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학력은 경제활동참가에 뚜렷한 정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학력과 노동력공급의 관계는 여성에게 있어서 이 보다 복잡한 양상

을 띈다. Leibowitz(1975)는 고학력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대체로 

노동시장참가율이 높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분석결과

를 발표하였다. Hill and Stafford(1974)도 대졸여성의 경우 3세 미만 자녀의 

수에 따라 노동시장참여를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Waite(1980)도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우는 학력이 경제활동참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에 있어서는 특별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

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더구나, 학력이 노동시장이행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복잡할 수 있다. 

Felmlee(1984)는 고학력 여성일수록 노동시장을 떠나는 결정을 하기 쉽다는 

관찰을 하였고, 이것은 이들이 노동시장에 다시 돌아오기도 쉽기 때문일 것으

로 해석하였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관찰한 연구물로 Klerman and 

Leibowitz(1990)은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자녀를 출산한 후 빨리 노동



시장에 돌아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인적자본론이 성별 임금격차

나 직무분리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경력의 단절로 인하여 인적자본의 가치가 

마모될 것을 예상하는 여성들이 경력단절로 인한 가치의 저하가 크지 않은데 

집중된다는 논리를 원용하면 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 논리 하에서

는 고학력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노동시장 이탈에 따른 인적자본(기

술)의 마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탈율이 낮을 것이고, 일단 그만둔 

뒤에는 재취업할 가능성도 적어질 것이다. 

요약하자면, 학력이 노동력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의 생애주기 또는 자

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노동시장을 떠나는 시점의 선택과 돌아

오는 시점의 선택에서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다. 

가설 1-1. 자녀가 많을수록, 그리고 여성 자신의 연령이 20대후반과 30대초반의 자

녀양육기에 있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낮다. 

가설 1-2. 여성 자신의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크다.

  (2) 두 시점에서 영향요인의 변화

1인당 GDP 1만 불 시점에서 2만 불 달성 시점 사이에는 대부분의 선진국

가에서 실제로 여성고용율의 급속한 증가가 나타났고,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

장에서 여성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의 수준 뿐 아니라 보살핌노동

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회정책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를 반

영한 결과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변화의 효과를 직접

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분석 자

료가 허용하는 8개 국가를 대상으로 1만 불 시점에 근접한 시점에 조사된 마

이크로데이터와 2만 불 시점에 근접한 시점에 조사된 자료를 결합한 분석으



로 여성의 취업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개별 국가에서 이 두 시점 사이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기술적인 통계를 가지고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자녀의 수나 가족구조, 

여성 본인의 연령계층 등 여성의 보살핌노동 부담을 반영하는 변수들이 여성

의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그 정도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학력에 따른 고용가능성 차이는 미국과 영국, 독일

의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았는데, 미국에서는 고학력여성의 임금수준이 상대적

으로 급속히 증가하면서 고용가능성도 높이면서 남성과의 차이를 줄여갔으나, 

영국과 독일에서는 학력수준별로 고용가능성의 증가속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다음의 분석에서는 여타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

서 개별 요인들의 효과와 그 효과의 시점간 변화에 주목하여 분석한다. 

가설 2. 1만 불 시점에 비해서 2만 불 시점에서는 남성대비 여성의 고용가능성이 상

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가설 3-1. 1만 불 시점에 비해서 2만 불 시점에서는 여성의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자

녀수의 영향이나 양육전담기 연령의 영향이 줄어들 것이다.

가설 3-2. 1만 불 시점에 비해서 2만 불 시점에서는 여성의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학

력수준의 효과는 증가할 것이다.     

3. 자료와 분석모형

  (1) 데이터 소개

LIS 데이터는 국가간 고용과 소득에 대한 비교연구를 증진시키기 위해 



1983년에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LIS(Luxembourg Income Study) 데이터는 25

개 국가에 대한 인구학적 정보와  가구와 개인의 소득, 지출 고용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는 가구소득 조사자료를 모아놓은 것이다. LIS 데이터는 서로 다

른 각 국가의 데이터를 평준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연구

가 가능하다. 

이 데이터는 현재 5개 시점까지 구축되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8개 국가

의 1980년대 초반 동안 수집된 시점 1(wave 1)과 약 1990년대 중반 수집된 

시점 4(wave4) 자료, 총 16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주3) 분석대상은 

15-64세의 응답자로 제한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국가와 자료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Ⅲ-6> 분석자료에 대한 설명

국가 년도 자료명
사례수

모형 1,2 모형 3,4

캐나다 
1981

Survey of Consumer Finances 98488 61769
1994

영국
1979 The Family Expenditure Survey 

57860 36792
1994 The Family Resources Survey

미국
1979

March Current Population Survey 139300 91675
1994

독일
1981 The German Transfer Survey 

10735 5650
1994 German Social Economic Panel Study (GSOEP)

프랑스
1979 The French Survey of Income from Income Tax 

35604 22939
1994 Family Budget Survey

네덜란드
1983 Additional Enquiry on the Use of (Public) Services (AVO)

17341 10607
1994 Socio-Economic Panel (SEP)

노르웨이
1979

Income and Property Distribution Survey 35104 22214
1995

스웨덴
1981 Income Distribution Survey

(Inkomstfordelningsundersokningen)
40502 26483

1995

주3) 이 연구에서는 시점 1의 자료와 시점 2의 자료를 합쳐 한 개의 데이터로 만들어 총 8개

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2) 변수의 조작

다음으로 분석에 사용된 변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인데, 이 변수는 응답자가 응답

한 고용지위 변수(PLFS)를 이용하였다. 일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와 학생, 은

퇴자, 장기실업자, 가사일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

으로 처리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성별, 학력 연령, 자녀수, 혼인상태, 거주지, 가구소득, 년도

(year)를 포함시켰다. 성별은 여성인 경우 1, 남성은 0으로 더미변수를 만들

고, 학력은 대졸 이상인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처리하였다.주4) 

아동의 수는 가구 내 아동이 몇 명인지를 나타내는 변수(D27)를 이용하여 0

명, 1명, 2명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3개의 더미 변수를 만들었다.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처리하였다. 거주지역 변

수는 응답자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역에 대한 변수를 이용하여 대도시, 중

소도시, 농촌으로 구분하여 3개의 더미변수를 만들었다. 단 노르웨이의 경우

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도시와 농촌으로만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가구소득은 가구의 가처분 소득(DPI)에서 본인의 소득

을 제외한 후 CPI(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한 후 자연로그값을 계산한 후 가

구원수의 제곱근값을 취한 수치를 이용하였다. 년도(YEAR) 변수는 첫 번째 

시점(wave 1)의 자료는 0, 4번째 시점(wave4)의 자료는 1로 코딩하였다. 

주4) LIS 데이터는 각 국가의 학력 정보를 평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LIS 데이터의 학력 

분류기준에 따라 학력을 분류하였다. 



<표 Ⅲ-7> 변수에 대한 설명

변수 변수에 대한 설명

종속

변수

경제활동여부

(PLFS 변수 이용)

일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 학생, 은퇴자, 장기실업자, 가사일을 하는 

경우는 0으로 코딩.

독립

변수

성별(PSEX 변수) 여성이면 1, 남성이면 0으로 코딩. 이 변수는 모형 1, 2에서만 사용

연령(PAGE 변수)

24세 이하 여성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

25-34세이하 연령이 25세에서 34세 이하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

35세 이상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

자녀수

(D27 변수)

자녀수 0 자녀가 없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자녀수 1 자녀가 1명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자녀수 2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혼인상태

(MARRIED 또는 

PMART 변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 배우자가 없는 경우 0

학력

(PEDUC 변수)
대학교 졸업 이상이면 1, 아닌 경우 0

거주지 

(D7 또는 D20)

대도시 거주지역이 대도시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

중소도시 거주지역이 중소도시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

농촌 거주지역이 농촌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

가구소득

(DPI 변수)

가구소득에서 본인의 소득을 뺀 후 CPI 조정하고 자연로그값을 취함. 이 

값을 가구원수의 제곱근 값으로 나눈 값을 최종적으로 사용

년도

(YEAR)
각 국가의 1차년도 자료는 0, 4차년도 자료는 1로 코딩

  (3) 분석모형

개인의 취업여부를 종속변수로하는 이항로짓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 I과 II

는 남녀 모두 분석대상으로 하는데, 모형 I에는 성별과 연령, 학력, 배우자, 

자녀수, 거주지종류, 가구의 소득수준 그리고 조사시점(년도)를 변수로 포함시

켰다. 모형 II는 모형 I에 성별과 조사시점의 상호작용항을 포함시켜서 고용가



능성에 있어서 성별 효과가 두 시점 간에 차이가 나는지 검토하였다. 모형 III

과 모형 IV는 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모형 III은 모형 I에서 성별을 제외

한 나머지 변수를 포함하는 것이다. 모형 IV는 조사시점과 다른 설명변수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포함시킨 모형으로서 두 시점 간에 각 영향요인(변수)

들의 효과가 달라졌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4. 분석결과

□ 노르웨이

모형 I - 여성은 남성보다 고용가능성이 낮다(coef=-1.127).

모형 II - 여성은 남성보다 고용가능성이 낮은데, 그 정도는 1979년

(coef=-.699)보다 1995년(coef=-.699+-1.210)에 더욱 차이가 커졌다. 

모형 III - 여성 가운데 25세 이상 여성은 그 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에 비

하여 고용가능성이 높다. 자녀가 1명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거나 2명 있는 여

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높다. 대졸이상 학력의 여성은 그 이하 학력의 여

성보다 고용가능성이 높다. 다른 주요요인들을 통제하고 볼 때, 1979년과 

1995년 사이에 여성의 고용가능성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coef=.014).

모형 IV - 1979년에 25-34세 여성의 고용가능성은 24세 이하 여성이나 35

세 이상 여성에 비하여 약간 고용가능성이 높다(coef=.233). 1995년에는 24세 

이하 여성과 25-34세 이상 여성의 차이는 더욱 커지며(coef=.233+.941), 35세 

이상 여성의 고용가능성은 24세 미만여성이 아니라 25-34세 연령대와 유사해

진다(coef=-.048+1.670). 1979년에 한명의 자녀를 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

이나 2명이상 있는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높았다(coef=.326). 그러나 

1995년에는 자녀 1명과 자녀 없는 여성 간의 차이는 줄어들고, 자녀 2명 이상

인 여성의 고용가능성은 24세 미만 여성에 비하여 뚜렷이 증가한다



(coef=.081+-.388).

□ 스웨덴

모형 I -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다(coef=-.384).

모형 II - 1981년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았다고 볼 수 

있으나(coef=-1.025), 1995년에는 다른 주요 변수를 통제하고 보면 여성과 남

성의 차이는 거의 사라진다(coef=-1.025+1.011).

모형 III - 25세 이상 연령의 여성은 24세 미만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

이 높다(coef=1.064 & .912). 자녀가 1명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

하여 고용가능성이 높은데(coef=.511), 자녀가 2명 이상되는 여성과 자녀가 없

는 여성의 고용가능성은 별 차이가 없다. 대졸이상 학력의 여성은 그보다 학

력이 낮은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높다. 다른 주요 요인의 효과를 통제

하고 볼 때, 1979년과 1995년 사이에 여성의 고용가능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모형 IV - 1981년에는 여성의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연령계층의 영향은 뚜

렷하지 않았다(coef=.108 & -.081). 그러나 1995년 시점에서는 25-34세 연령

계층은 24세 미만 계층에 비하여 높은 고용가능성을 보이며(coef=.108+1.441) 

35세 이상 여성도 24세 미만 여성에 비하여 높은 고용가능성을 보인다

(coef=-.081+1.512). 자녀수의 효과는 1981년과 1995년 사이에 큰 변화 없이 

유사한 정도라고 볼 수 있다. 

□ 프랑스

모형 I - 고용가능성 면에서 여성과 남성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

준의 차이는 없다.



모형 II - 고용가능성 면에서 여성과 남성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

준의 차이는 없으며, 이는 1979년 뿐 만 아니라 1994년에도 마찬가지이다. 

모형 III - 25세 이상 연령계층의 여성은 24세 미만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

능성이 높다(coef=1.135 & 1.006). 자녀를 한 명 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

에 비하여 높은 고용가능성이 있으며(coef=.427), 자녀를 두명 이상 둔 여성도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서는 높은 고용가능성을 나타낸다(coef=.225). 대졸이

상 학력의 여성은 그 이하 학력의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높다

(coef=1.324). 다른 주요 요인들을 통제하고 볼 때, 1994년은 1979년에 비하여 

여성의 고용가능성이 높다.

모형 IV - 상호작용항을 포함시킨 모형에서 1979년에는 25세 이상 여성과 

그 이하 연령층의 여성 간에 고용가능성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994년에는 25-34세 여성과 35세 이상 여성은 25세 미만 

여성에 비하여 높은 고용가능성을 보인다(coef=.069+1.065 & .177+.829). 

□ 독일

모형 I -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다(coef=-1.852).

모형 II -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은데, 이 점은 1981년이나 

1994년에 있어서 마찬가지이다.

모형 III - 여성의 경우 25세 이상 연령계층은 25세 미만 여성에 비하여 고

용가능성이 높다. 독일에서는 자녀가 1명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

하여 고용가능성이 낮아지고(coef=-.653), 자녀가 두 명 이상이 되면 자녀 없

는 여성과의 고용가능성에 있어서의 차이는 더욱 커진다(coef=-1.192).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 볼 때, 독일 여성의 고용가능성은 1981년에 비하여 1994년

에 증가하였다.

모형 IV - 1981년에는 25-34세 연령층 여성은 25세 미만 여성과 고용가능



성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다만, 35세 이상 여성

은 25세 미만 여성에 비하여 낮은 고용가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

나 1994년에는 25-34세 여성의 고용가능성은 25세 미만 여성에 비하여 높아

졌고(coef=-.271+1.036), 35세 이상 여성의 고용가능성은 25세 미만 여성에 비

하여 높아지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coef=-.725+1.699). 자녀수에 따른 고

용가능성은 1981년과 마찬가지로 1994년에도 자녀수가 많을수록 고용가능성

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네덜란드

모형 I -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다(coef=-.940).

모형 II - 여성과 남성의 고용가능성 차이는 1983년(coef=-1.318)에 비하여 

1994년(coef=-1.318+.784)에는 완화되었다. 

모형 III - 25세 이상 연령계층의 여성은 24세 미만 여성에 비하여 낮은 고

용가능성을 나타낸다. 35세 이상으로 연령계층이 올라갈수록 고용가능성은 떨

어진다. 자녀수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많으면 고용가능성은 낮아진다

(coef=-.472 & -.629).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가능성은 높아진다(coef=1.249).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 볼 때, 네덜란드에서는 1983년에 비하여 1994년에 여

성의 고용가능성은 증가하였다.

모형 IV - 연령계층이 올라갈수록 고용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은 1983년이

나 1994년에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자녀수의 효과는 두 시점 사이에 차이

가 나타난다. 1983년에는 자녀가 1명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으며(coef=-.949) 자녀가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하였다(coef=-1.235). 그러나 1994년에는 자녀가 1명 있는 여

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 사이에 고용가능성 면에서 차이가 사라졌고

(coef=-.949+.960) 자녀가 둘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 간의 고용가능성 차이도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coef=-1.235+1.133). 

□ 캐나다

모형 I -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다.

모형 II -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지만, 1994년

(coef=-.1393+.289)에는 그 정도가 1981년(coef=-1.393)에 비하여 약간 완화되

었다. 

모형 III - 35세 이상 여성은 그 보다 낮은 연령계층의 여성에 비하여 고용

가능성이 낮다. 24세 이하와 25-34세 간에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자녀가 

두명 있는 여성은 한명이나 없는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떨어진다. 학력

이 높을수록 고용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른 주요요인을 통제하고 볼 때, 캐나

다에서 1994년에는 1981년에 비하여 여성의 고용가능성이 약간 낮아졌다

(coef=-.100).

모형 IV - 1981년에는 25-34세 여성은 25세 미만 여성에 비하여 낮은 고용

가능성을 보이고(coef=-.244), 35세 이상 여성은 더 큰 차이로 고용가능성을 

낮춘다(coef=-.719). 이러한 연령계층별 고용가능성의 차이는 1994년에는 사라

지거나 오히려 관계가 역전된다(coef=-.244+.410 & -.719+.660). 자녀수도 마

찬가지로 1983년에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여성의 고용가능성은 낮아졌으나, 

1994년에는 자녀가 한 명인 여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의 고용가능성에서의 차

이는 사라졌으며(coef=-.161+.410), 자녀가 두 명인 여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 

간의 차이는 줄어들었다(coef=-.702+.477).

□ 영국

모형 I -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다.



모형 II -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은데, 1979년에는 그 차이

가 매우 컸으나(coef=-2.172), 1994년에는 그 차이가 약간 축소되었다

(coef=-2.172+1.667).

모형 III - 25세 이상 여성은 25세 미만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높다

(coef=.523 & .474). 자녀수가 2명 이상인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 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으나, 자녀가 한 명인 여성은 더 높은 고

용가능성을 보인다.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가능성이 높다. 다른 주요요인들을 

통제하고 볼 때 영국에서 1994년에는 1979년에 비하여 여성의 고용가능성이 

낮아졌다(coef=-.365).

모형 IV - 1979년에는 연령계층별로 고용가능성에 차이가 없었으나 1994년

에는 25-34세 연령계층은 그 이하 연령층보다 고용가능성이 높고

(coef=.172+.497) 35세 이상 연령층도 25세 미만 연령층에 비하여 고용가능성

이 높아졌다(coef=-.043+.722). 1979년에는 자녀가 1명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

는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약간 낮았고(coef=-.157) 자녀가 두명 이상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그 보다 좀 더 많이 

낮았다(coef=-.365). 그러나 1994년에는 자녀가 한 명인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 면에서 차이가 없어졌다(coef=-.157+.175). 자녀수

가 2명 이상인 여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 간의 고용가능성 면에서의 차이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coef=-.365+.014).  

□ 미국

모형 I -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다(coef=-.856).

모형 II -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지만, 그 차이는 1979년

(coef=-1.261)에 비하여 1994년에 줄어들었다(coef=-1.261+.510).

모형 III - 25-34세 연령계층은 24세 미만의 연령계층에 비해서 고용가능성



이 높다. 자녀가 1명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고(coef=-.195)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여성은 고용가능성이 더 낮다

(coef=-.656).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른 주요 요인들을 

통제하고 볼 때 미국에서 1994년에는 1979년보다 여성의 고용가능성이 약간 

높다(coef=.194). 

모형 IV - 1979년에는 35세 이상과 25세 미만 여성 사이의 고용가능성의 

차이는 분명하였으나(coef=.651) 25-34세와 25미만 여성의 고용가능성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1994년에는 25-34세 연령계층의 여성은 25세 미만 여성보다 

고용가능성이 약간 높아졌으며, 35세 이상에서는 고용가능성의 차이는 역전되

었다(coef=-.651+.768). 자녀가 1명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고,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여성은 고용가능성이 더 낮은데, 

이러한 현상은 1979년도와 1994년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학력

이 높을수록 고용가능성은 높아지는데 이 현상도 1979년과 1994년 간에 차이

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표 Ⅲ-8> 노르웨이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성별
(남성)

여성 -1.127*** -.699***

연령

(24세 이하)

25-34세 

35세 이상

.404***

.232*

.423***

.226*

.562***

.583***

.233*

-.048

학력 
(대졸 미만) 

대졸 이상 .555*** .554*** .796*** .843***

배우자
(없음)

있음 .363*** .381*** .846*** .294***

자녀수

(없음)

1명

2명이상

.256***

-.013

.262***

-.011

.205***

-.144**

.326***

.081

거주지
(도시)

농촌 -.152* -.156* -.217** -.181*

가구총소득(log) -.512*** -.531*** -.987*** -.956***

년도
(1979년)

1995년 -.124* .242*** .014 -2.563***

성별*년도 -1.210***

연령*년도
25-34세*년도 .941***

35세이상*년도 1.670***

학력*년도

배우자*년도 1.518***

자녀수*년도
자녀1명*년도 -.147

자녀2명이상*년도 -.388***

상수 6.551*** 6.598*** 10.467*** 10.957***

-2 log likelihood 11007.612 10878.610 14197.958 13870.452

N 

주 1) *** p <.001

      ** p <.01

      *  p < .10

주 2) LIS 노르웨이 자료에서 거주지 변수는 도시/농촌으로만 나눔.



<표 Ⅲ-9> 스웨덴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성별
(남성)

여성 -.384*** -1.025***

연령

(24세 이하)

25-34세 

35세 이상

1.713***

1.691***

1.723***

1.722***

1.064***

.912***

.108

-.081

학력 
(대졸 미만) 

대졸 이상 .328*** .309*** .733*** .716**

배우자
(없음)

있음 .918*** .793*** 1.101*** .261**

자녀수

(없음)

1명

2명이상

.578***

.490***

.601***

.491***

.511***

.012

.430***

-.088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179*

-.053

-.205**

-.039

-.574***

-.144*

-.526***

-.155**

가구총소득(log) -.891*** -.877*** -.835*** -.875***

년도
(1981년)

1995년 -.631*** -1.014*** .024 -2.708***

성별*년도 1.011***

연령*년도
25-34세*년도 1.441***

35세이상*년도 1.512***

학력*년도

배우자*년도 1.658***

자녀수*년도
자녀1명*년도 .000

자녀2명이상*년도 .172*

상수 8.766*** 8.883*** 8.202*** 10.304***

-2 log likelihood 12897.087 12784.061 16088.137 15639.963

N 

주 1) *** p <.001

      ** p <.01

      *  p < .10

주 2) 학력*년도 상호작용항 변수 제외됨.



<표 Ⅲ-10> 프랑스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성별
(남성)

여성 -.069 1.191

연령

(24세 이하)

25-34세 

35세 이상

1.403**

.818***

1.403***

.818***

1.135***

1.006***

.069

.177

학력 
(대졸 미만) 

대졸 이상 1.394*** 1.394*** 1.324*** 1.324***

배우자
(없음)

있음 .334*** .334*** .837*** .883

자녀수

(없음)

1명

2명이상

.773***

.804***

.773***

.804***

.427***

.225**

-.044

.033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319**

.128

-.319**

-.128

-.460***

.363**

-.460***

-.363**

가구총소득(log) -.989*** -.989*** -1.185*** -1.185***

년도
(1979년)

1994년 12.776*** 12.904*** 12.160*** 11.170

성별*년도 -1.260

연령*년도
25-34세*년도 1.065

35세이상*년도 .829

학력*년도

배우자*년도 -.046

자녀수*년도
자녀1명*년도 .471

자녀2명이상*년도 .191

상수 -2.952 -3.081 .134 1.125

-2 log likelihood 6170.614 6170.611 5651.040 5651.037

N

주 1) *** p <.001

      ** p <.01

      *  p < .10

주 2) 학력* 년도 상호작용항 분석과정에서 빠짐.



<표 Ⅲ-11> 독일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성별
(남성)

여성 -1.852*** -1.662***

연령

(24세 이하)

25-34세 

35세 이상

.030

-.196

.046

-.194

.298*

.278*

-.271

-.725***

학력 
(대졸 미만) 

대졸 이상

배우자
(없음)

있음 -.592*** -.488** -.792*** -.714***

자녀수

(없음)

1명

2명이상

-.246*

-.530***

-237*

-.521***

-.653***

-1.192***

-.508***

-.971***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117

.079

.119

.078

-.065

-.004

-.076

-.009

가구총소득(log) -.634*** -.641*** -.695*** -.714***

년도
(1981년)

1994년 1.453*** 1.594*** 1.453*** .535*

성별*년도 -.321

연령*년도
25-34세*년도 1.036***

35세이상*년도 1.699***

학력*년도

배우자*년도 -.404*

자녀수*년도
자녀1명*년도 -.204

자녀2명이상*년도 -.301*

상수 8.334*** 8.258*** 7.133*** 8.008***

-2 log likelihood 3070.474 3068.430 6220.540 6158.569

N

주 1) *** p <.001

      ** p <.01

      *  p < .10

주 2) 학력변수, 학력*년도 상호작용항 분석과정에서 제외됨.



<표 Ⅲ-12> 네덜란드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성별
(남성)

여성 -.940*** -1.318***

연령

(24세 이하)

25-34세 

35세 이상

-.140

-.888***

-.102

-.854***

-.383**

-.894***

-.253*

-.836***

학력 
(대졸 미만) 

대졸 이상 1.232*** 1.218*** 1.249*** 2.487***

배우자
(없음)

있음 .507*** .489*** .894*** 1.394***

자녀수

(없음)

1명

2명이상

-.140

-.095

-.141

-.121

-.472***

-.629***

-.949***

-1.235***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가구총소득(log) -.717*** -.702*** -.994*** -.993***

년도
(1983년)

1994년 -.514*** -.702*** .620*** .791**

성별*년도 .784***

연령*년도
25-34세*년도 -.046

35세이상*년도 .143

학력*년도 -1.429***

배우자*년도 -.854***

자녀수*년도
자녀1명*년도 .960***

자녀2명이상*년도 1.133***

상수 7.103*** 7.114*** 9.033*** 8.745***

-2 log likelihood 4037.898 4019.074 7281.752 7182.658

N

주 1) *** p <.001

      ** p <.01

       * p < .10

주 2) LIS 네덜란드 자료는 거주지역 변수 없음.



<표 Ⅲ-13> 캐나다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성별 (남성)

여성 -1.188*** -1.393***

연령 (24세 이하)

25-34세 

35세 이상

.122*

-.427***

.121*

-.423***

-.004

-.300***

-.244**

-.719***

학력 (대졸 미만) 

대졸 이상 .741*** .744*** .889*** .802***

배우자 (없음)

있음 .146*** .146*** .717*** .014

자녀수 (없음)

1명

2명이상

.302***

.137***

.292***

.126**

-.009

-.413***

-.161**

-.702***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351***

-.393***

-.353***

-.398***

-.270***

-.529***

-.248***

-.498***

가구총소득(log) -.410*** -.410*** -.659*** -.638***

년도 (1981년)

1994년 -.979*** -1.089*** -.100*** -1.625***

성별*년도 .289***

연령*년도 25-34세*년도 .410***

35세이상*년도 .660***

학력*년도 .088

배우자*년도 .951***

자녀수*년도 자녀1명*년도 .268***

자녀2명이상*년도 .477***

상수 5.771*** 5.857*** 6.431*** 7.261***

-2 log likelihood 30355.872 30335.801 42159.454 41730.757

N

주) *** p <.001

    ** p <.01

     * p < .10



<표 Ⅲ-14> 영국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성별 (남성)

여성 -.735*** -2.172***

연령 (24세 이하)

25-34세 

35세 이상

.987***

.812***

1.046***

.914***

.523***

.474***

.172

-.043

학력 (대졸 미만) 

대졸 이상 .547*** .571*** .441*** .456***

배우자 (없음)

있음 .605*** .057 .214** .240**

자녀수 (없음)

1명

2명이상

.365***

.074*

.325***

.045

-.031

-.356***

-.157*

-.365***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가구총소득(log) -.433*** -.421*** -.538*** -.547***

년도 (1979년)

1994년 -1.293*** -2.366*** -.365*** -.975***

성별*년도 1.667***

연령*년도 25-34세*년도 .497***

35세이상*년도 .722***

학력*년도

배우자*년도 -.059

자녀수*년도 자녀1명*년도 .175*

자녀2명이상*년도 .014

상수 4.163*** 4.954*** -.538*** 5.186***

-2 log likelihood 19415.968 19171.536 25953.504 25914.191

N

주1) *** p <.001

     ** p <.01

      * p < .10

주2) LIS 영국 데이터는 거주지역 변수가 없음. 

주3) 학력*년도 상호작용항 분석과정에서 제외됨.



<표 Ⅲ-15> 미국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성별 (남성)

여성 -.856*** -1.261***

연령 (24세 이하)

25-34세 

35세 이상

.190***

-.480***

.198***

-.471***

.084*

-.047

-.114

-.651***

학력 (대졸 미만) 

대졸 이상 1.002*** 1.002*** .844*** .836***

배우자 (없음)

있음 .362*** .360*** .788*** -.344***

자녀수 (없음)

1명

2명이상

.150***

-.263***

.145***

-.267***

-.195***

-.656***

-.177**

-.706***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372***

.308***

.366***

.306***

.405***

.403***

.380***

.385***

가구총소득(log) -.215*** -.212*** -.496*** -.420***

년도 (1979년)

1994년 -1.624*** -1.877*** .194*** -2.030***

성별*년도 .510***

연령*년도 25-34세*년도 .307**

35세이상*년도 .768***

학력*년도 -.005

배우자*년도 1.082***

자녀수*년도 자녀1명*년도 -.016

자녀2명이상*년도 .066

상수 3.884*** 4.028*** 3.796*** 5.241***

-2 log likelihood 36228.973 36167.368 50536.816 52670.221

N 

주) *** p <.001

    ** p <.01

     * p < .10



제4절 여성노동자의 부문별 분포

1. 성별직종분리 현상의 완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남성들이 지배적으로 

차지하고 있던 고숙련 전문직종에 career women으로서의 여성 비율이 증가

해야 한다(Goldin and Katz, 2000). 앞에서 검토했듯이, 주요 선진국에서 1인

당국민소득이 1만불에서 2만불로 가는 시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

용률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와 동시에 이 시기에 여성의 고용 구조도 크게 바

뀌었다. 여성이 특정 직종에 한정되어 고용이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이전에 남

성이 지배적인 직종으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즉, 

성별 직종분리 현상(occupational segregation)이 전반적으로 완화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성별 직종분리가 1960년대부터 완화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와 1980년대에 빠르게 완화되었다. 성별직종분리지수(index of segregation)의 

추이를 보면, 1990-1970년간 7포인트 하락하였고, 다시 1970-1980까지 7포인

트 하락하였다(Jacobs, 1989). 직종분리지수의 장기적 추세를 보면, 1870년

-1990년간 직종분리지수가 하락한 이후 1960년대까지는 66-68 정도의 직종분

리지수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1960년대부터 이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해

서, 1960년대에 3.1% 포인트, 1970년대에는 8.5% 포인트까지 하락하였다

(Bianchi and Rytina, 1986).

여성의 직종분리의 완화 현상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세와의 상관관

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있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

수록, 여성들은 가사노동보다는 취업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따라서, 

남성들과의 인적자본 형성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가설이다. 두 번째 반대되는 



가설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인적자본 수준이 상대적

으로 떨어지는 많은 여성들이 저숙련서비스 직종으로의 진출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전문관리직종에서의 여성비

율간에는 상관관계가 반드시 플러스는 아니라는 가설도 있다. 선진국의 경험

을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성별직종분리의 완화는 동시에 진행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수

록 성별직종분리 현상도 완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성별 직종분리는 고학력계층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저학력계층

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체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성별직종분리의 완화

가 숙련 직종에서의 여성 고용의 증가 현상과 같이 이루어졌다. 불숙련여성노

동의 비율이 낮은 직종보다 숙련여성노동의 비율이 높은 직종에서 여성 고용

이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즉, 70년대부터 여성들이 남성지배적인 직종에 

더 많이 진출하고, 여성들이 고숙련직종에 더 많이 진출한 것이다. 이는 숙련

에 대한 수요 변화와 성차별의 완화 등으로 전통적인 남성전문직종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둔화되고 이것이 전문직, 관리직 등 고숙련직종으로의 여성 진출

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국가별로 볼 경우, 성별직종분리는 미국보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더 높고 

특히, 고학력계층에서의 성별분리 수준은 미국보다 유럽의 경우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구 국가들의 경우, 여성의 직종분리 현상이 상대적

으로 심하다. 여성들은 교육, 보건의료, 보육, 사회서비스 영역에 주로 고용되

어 있고, 이들은 대부분 정부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이다. 이

들 나라에서는 공공부문이 전체 여성고용의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

면, 직종분리 현상이 가장 약한 나라는 미국이다.(Anker, 1998) 관리직에서의 

여성비율은 미국이 43%, 스웨덴 28%, 일본이 9% 수준이다. 물론 북구 국가

들에서는 여성들이 공공부문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1994년의 경우, 



장관직 수준의 위치에 여성들이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독일 16%, 

이태리 12%, 영국 9%, 프랑스 7%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ILO, 1997). 그러나, 

핀란드의 경우 의회의석의 39%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지만, 민간 100대 대기

업에서의 여성이사 비중은 6%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Fortune 1000 중의 

상위 500개 기업에서의 여성이사비율이 11%이고, 나머지 500개 기업에서의 

여성이사비율은 9%이다.  

Ginther and Juhn(2001)은 산업구조 및 노동수요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숙련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가를 설명하는가를 분석한 결

과, 산업구조․노동수요 변화가 고숙련여성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 현상을 설

명하지만, 일반적인 여성고용의 증가를 잘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

었다. 즉, 전반적인 여성고용률의 증가는 결혼 및 출산, 이혼 법률, 여성의 교

육수준의 향상 등과 같은 공급 측면의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한다면, 숙련여성

노동의 증가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같은 수요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

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숙련여성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저절로 숙련여성취업자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또한, 여성의 학력수준을 높인다고 해서 저절로 여성고학

력자의 취업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여성의 학력과 숙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성차별 규제와 보육 정책 등 숙련여성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

는 환경과 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으로 숙련여성의 숙련일자리로

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특히, 출산 및 보육아 부담의 감소는 고숙련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더 잘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낮은 출산률은 낮은 수준의 직종분리현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보육부담이 완화될 경우 여성의 경력 단절 및 단기화가 방지

되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그 결과 고숙련 직종에 더 진출할 수 

있다. 



즉, 여성들의 고학력화뿐만 아니라 성차별금지와 고숙련직종에서의 성별임

금격차의 축소, 교육과 고용에서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해소, 양질의 출

산 및 보육 서비스 정책 등이 잘 구축되었기 때문에, 고숙련여성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라는 변화에 여성들이 더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성별직종분리지수는 1980년대 이후에는 성별 직종분리지수 하락 정

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Wells, 1998). 이는 1990년대에 들어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속도의 둔화와 같이 나타났다. 이는 연방정부에 의한 차

별금지법의 집행과 규제의 정도가 완화되고, 여성들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새

롭게 여성지배직종으로 분리되는 직종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성별직종분리현상의 완화 속도가 둔화된 것은 재분리현상

(resegregation)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분리(resegregation) 현

상이란 여성들의 진출을 확대되면서 이전에 남성지배직종이었던 직종이 여성

지배직종으로 바뀌는 현상을 나타낸다. 미국을 사례로 하여 대표적인 직종들

을 보면, 보험손해사정인(insurance adjusters), 시험조사관(examiners and 

investigators) 등의 직종은 1970년에 여성비율이 30%에서 1980년에는 여성비

율이 60%까지, 1990년대에는 70%까지 증가하였다. 식자공(typesetters and 

compositors)도 1970년에 17%에서 1980년에 56%로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70%까지 증가하였다.

관리직종에서 인사․훈련․노사관계 관리자, 기업의 비서실장, 경리부장

(credit controllers), 공공행정관리자(civil serevice executive officers), 레스토

랑관리자, 오락스포츠관리자 등도 1970년대 남성지배직종에서 여성지배직종으

로 바뀌었으며, 전문직종에서 안과의사(ophthalmic opticians), 전문연수교사

(higher and further education teaching professionals), 기록보관인(archivist), 

큐레이터 등도 마찬가지이다(자세한 사례는 <표 III-16> 참조). 



성별직종분리가 능력, 선호, 사회경제적 역할 등에 있어서 성별 차이라는 

개념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적 위치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한

다면, 성별직종분리를 감소시킴으로써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성지배직종의 여성 진출뿐만 아니라 여성지배직종으로의 남

성 진출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Ⅲ-16> 미국에서의 70-80년대에 남성지배직종(또는 남녀통합직종)이 여성지배직종으로 

바뀐 직종사례

직업군 직업
연도

1970 1980 1990

관리직

제약업계 경영자 60.6 50.8 66.6 

보험업자 0.0 58.3 67.6 

인사, 교육, 노사 관계 전문가 33.4 47.0 57.7 

기타 경영 관련 직업 20.1 53.5 77.6 

전문직

호흡곤란 치료사 28.6 56.5 60.1 

영어교사 42.3 55.0 57.8 

외국어 교사(고등교육) 34.2 59.4 70.4 

경력개발 카운셀러 43.0 54.3 61.5 

심리학자 38.8 47.2 58.6 

레크레이션업 종사자 45.4 67.6 70.8 

공공관계 전문가 26.6 48.8 58.8 

영업직 신발 판매원 44.5 56.6 62.2 

행정 및 사무직

재무관리자 44.0 49.1 69.8 

정보교환 관리자 81.8 34.4 60.7 

컴퓨터 조작자 33.9 59.1 61.7 

매표원 44.2 57.6 70.5 

기타 통신장비 조작자 29.5 62.6 62.0 

홍보 담당자 35.4 54.1 65.5 

보험 사정자, 감시자, 조사자 29.6 60.2 70.7 

조사자, 조정자(보험업 제외) 43.6 62.6 73.9 

수금원 41.3 60.8 66.2 

서비스직
송달업 감독자 42.4 43.8 69.3 

가이드 32.9 57.2 53.3 

농림어업직 동물 관리인(농장 제외) 30.7 59.0 62.6 

정밀세공 및 수선직

잡화 의복 및 직물 생산자 39.6 60.3 62.2 

광학 제품 생산자 24.8 40.6 55.7 

음식물 포장자 39.2 38.1 60.2 

조작, 조립 및 노동직 

식자공 16.8 55.7 70.1 

인쇄기 작동자 23.8 52.9 54.1 

포장기계 작동자 43.1 53.7 60.0 



2. 직종별 여성 고용 추이

자료 접근이 가장 용이한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와 유형을 장기적인 시계열 추세로 보자. <표 III-17>에서  볼 때, 여성

들은 19세기에서 1990년까지는 제조업 공장에 생산직 일자리에 진입하기 시

작하였고, 1930년대에는 미혼의 사무직 여성, 그리고 1950년대부터 기혼여성

의 사무직으로 진출이 시작되었다. 즉, 1970년대 이전까지는 여성들은 주로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만불 시점 전후인 1970년대부터 비로소 근대적인 전문직 경력직 직업으로의 

여성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부터 전

문직 부문에서 여성 비율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표 III-18>에서 볼 때, 미국의 경우, 1900년부터 1970년까지 70년간 여성

노동력에서 전문직의 비중은 두 배가 늘었는데, 1970년부터 1999년까지 약 30

년만에 또 두 배로 늘었다. 전통적인 여성집약직종인 서비스직의 경우, 20세

기 들어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냈고, 남성지배직종인 생산직에서

도 여성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Ⅲ-17> 미국에서의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와 유형

여성의 

진입시기
1990- 1930- 1950- 1970-

지배적인 

노동시장 

진입 유형

생산직 여성

(the fatory 

girl)

미혼의 

사무직여성

(unmarried 

office girl)

기혼 여성

(entry of 

married women 

in low-end jobs)

근대적인 전문직 여성

(modern career women)

비고

여성고용에

서 제조업 

비중 

   

27.7%(‘00)

여성고용에서 사무직 비중

  4.0%(‘00) → 20.9%(‘30) → 

34.5%(‘70)

․여성고용에서 전문직 비중 

   18.9%(‘70)→35.9%(’90)

․여성박사학위비율

    14%(‘70)→40%(’90)

․법학․의학계 졸업생 비율

    8%(‘70)→40%(’90)

주: Costa(2000)에서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표 Ⅲ-18> 미국에서의 성별 직종구성변화의 장기 추이                          (단위, %)

1890/1900 1930 1970 1999

Men Women Men Women Men Women Men Women

전문직 10.2 % 9.6 % 13.6 % 16.5 % 24.9 % 18.9 % 31.5 % 35.9 %

사무직 2.8 4.0 5.5 20.9 7.6 34.5 5.5 23.4 

판매직 4.6 4.3 6.1 6.8 6.8 7.4 11.3 13.0 

생산직 37.6 27.7 45.2 19.8 48.1 17.9 37.9 9.2 

서비스직 3.1 35.5 4.8 27.5 8.2 20.5 9.9 17.4 

농림어업 41.7 19.0 24.8 8.4 4.5 0.8 3.8 1.1 

Note: The figures for 1890/1900-1970 are from Goldin (1990, p.64). Those for 1999 are 

from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Website

  주: Costa(2000) 109쪽에서 인용

한편, [그림 III-7 ]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1만불에서 2만불 기간에 주요 

선진국의 여성 고용의 증가 추이를 직종별로 보면, 여성 고용 증가의 상당 부

분이 전문직과 관리직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를 우선 보면, 이 기간 중에 증가한 약 1213만 개의 여성 일자

리 중에서 663만개가 전문직(331만개)과 관리직(333만개) 일자리로 이루어졌

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여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리직에

서 여성 고용 증가가 뚜렷한 반면, 여타 국가들의 경우 관리직보다는 전문직

에서 여성 고용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직 및 관리직으로의 여성 진출의 비중이 특별히 높은 나라는 스웨덴, 

덴마크, 영국, 독일 등이다. 이들 나라들의 경우, 전문관리직에서의 여성고용

의 증가가 전체 고용의 증가보다 크다. 스웨덴의 경우, 공공부문의 행정관리

직 노동자 약 10만명 정도가 1983년 직종분류의 개편으로 사무직으로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전문관리직으로의 진출 비중은 더 높은 편이라고 판단된다. 

영국, 독일 등은 전통적인 여성집약직종인 사무직에서의 여성고용이 절대적

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물론, 영국과 독일은 1만불-2만불 기간을 대상



으로 검토하지 못했고, 그 이후의 시기의 자료를 검토한 것이다). 반면, 스웨

덴의 경우 서비스직에서의 여성 고용이 크게 감소하고, 덴마크에서는 생산직

에서의 여성고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덴마크 등 북구 국가들의 경우, 전문관리직으로의 여성 진출이 큰 

폭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성별직종분리 현상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되

는 이유는 주로 전문관리직이 공공부문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뒤에서 나오는 산업별 여성고용 

부문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한편, 파트타임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려온 네델란드의 경우에는, 전문직

과 관리직에의 여성들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서비스직, 사무직, 판매

직 등의 여성 진출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취업자 증가는 특정 직종 내에서 여성의 진출이 더 커져서 증가한 

부분(직종내효과)과 경제 및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직종간 고용구조가 바

뀌면서 여성집약적인 직종에서의 고용이 증가한 부분(직종간효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숙련에 대한 수요 구조의 변화든, 보육여성정책이나 차별금지정책 등 정책적 

변화 등의 이유로 성별직종분리의 정도가 감소한 효과는 주로 전자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후자는 주로 경제 구조가 여성친화적인 직종에서의 고용을 증

가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성고용이 증가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를 간접적으로 보기 위해서 <표 III-19 >을 [그림 III-7]와 비교하면서 직

종별로 여성고용비율을 검토해보았다. 

<표 III-19>에서 볼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문직 또는 관리직의 경우, 여

성비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문관

리직에서의 여성 고용의 증가는 전문관리직 자체의 규모가 증가하였다는 효

과뿐만 아니라, 전문관리직 내에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진출이 이루어졌기 때



문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관리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1978년에 관

리직에서 여성 비율이 23.5%이었던 관리직여성비율이1988년에는 36.8%로 

13.3% 포인트나 증가했다. 스웨덴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도 전문관리직에서의 

여성 진출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네델란드의 경우에도 전문직

에서의 여성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사무직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작은 

편이다. 

[그림 Ⅲ-7] 국가별 ‘1만불->2만불 시점’에서의 직업별 여성 고용의 증가    (단위,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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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1978-1987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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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laborsta.ilo.org

  주: 영국, 덴마크, 독일 등은 자료의 부족으로 ‘1만불-2만불’ 시점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

고, 그 이후의 시점을 검토한 것임. 미국의 경우, 1983년 직업기준의 변경으로 데이터를 

조정하였음. 



<표 Ⅲ-19> 국가별 ‘1만불->2만불 시점’에서의 직업별 여성 고용 비율의 변화 

(단위, %, percentage point)

 
미국 캐나다 영국

1978 1988 증감 1980 1995 증감 1991 2003 증감

전체 41.2 45.0 3.8 39.7 45.2 5.6 43.6 46.2 2.6 

전문직 42.6 46.2 3.6 41.3 50.8 9.5 43.6 45.0 1.4 

관리직 23.5 36.8 13.3 30.7 32.5 1.9 

사무직 79.6 80.2 0.6 78.2 80.1 1.9 74.8 79.9 5.1 

판매직 44.8 48.8 4.0 39.6 46.2 6.6 64.8 76.9 12.1 

서비스직 62.5 62.1 -0.4 54.0 56.8 2.8    

농림어업직 18.2 21.1 2.9 20.2 21.1 0.9 51.7 46.7 -4.9 

생산직 18.3 18.0 -0.3 13.4 14.5 1.1 15.1 11.1 -4.0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1977 1988 증감 1978 1988 증감 1984 1993 증감

전체 44.2 48.1 3.9 39.9 44.1 4.2 45.5 46.5 1.0 

전문직 47.8 63.4 15.6 49.1 54.7 5.6 59.9 62.8 2.9 

관리직    14.3 22.1 7.8 16.8 20.0 3.2 

사무직 79.1 65.1 -14.0 72.1 79.0 6.9 63.0 63.1 0.0 

판매직 47.7 50.0 2.3 54.9 55.3 0.4 49.7 52.3 2.6 

서비스직 77.3 66.4 -10.8 81.1 77.5 -3.6 74.4 70.9 -3.5 

농림어업직 24.6 24.0 -0.6 30.4 27.0 -3.4 6.7 19.2 12.5 

생산직 17.1 18.6 1.6 12.9 15.3 2.4 22.8 16.7 -6.1 

네델란드 독일

1978 1991 증감 1991 2003 증감

전체 27.5 38.6 11.1 41.5 44.7 3.3 

전문직 34.5 43.9 9.4 48.7 49.6 0.8 

관리직 6.8 15.9 9.1 25.6 35.9 10.3 

사무직 43.3 58.0 14.7 67.1 68.2 1.0 

판매직 36.5 42.8 6.3 73.7 74.0 0.3 

서비스직 64.7 71.2 6.5    

농림어업직 14.9 24.4 9.5 29.7 32.0 2.3 

생산직 5.8 9.5 3.7 21.4 22.8 1.4 

자료: http://laborsta.ilo.org

 주 : 영국, 덴마크, 독일 등은 자료의 부족으로 ‘1만불-2만불’ 시점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

고, 그 이후의 시점을 검토한 것임. 미국의 경우, 1983년 직업기준의 변경으로 데이터

를 조정하였음.

한편, 2만불 시점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추세를 미국, 스웨덴, 네델란드의 경



우를 대상으로 검토해보자. 2만불 시점 이후부터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

이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여성들의 취업비율의 상승 속도도 둔

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표 III-20>에서 볼 때, 미국의 경우 

1988-2002년간 여성취업비율의 % 포인트 증가는 1.1로서 1978-1988년간의 

3.8에 비해서는 낮아졌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1977-1988년간 3.9에서 

1988-2003년간 -0.4, 1997-2003년간 0.3으로 낮아졌다. 네델란드의 경우도 

1978-1991년간 11.1에서 1995-2002년간 2.8로 낮아졌다. 

직종별로 볼 경우, 미국의 경우 여전히 전문직으로의 여성진출비율이 크게 

높아졌고, 관리직으로의 여성진출비율도 이전 시기에 비하면 줄어들었지만 여

전히 크게 증가하였다. 판매서비직으로의 여성 진출비율도 약하나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반면 사무직과 생산직의 여성비율은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하였

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1997년 이후 직종분류가 더 세분화되었다. 전문관리직을 

관리직, 전문직, 준전문직으로 구분해서 볼 경우, 1997년 이후 스웨덴에서는 

전문직으로의 여성진출비율이 감소하였다. 이는 전문직으로의 여성진출비율이 

이미 50%가 넘은 시점임을 고려하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

다. 이 기간 중 스웨덴에서는 관리직과 준전문직에서의 여성진출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등은 여전히 감소 추세를 보

여주고 있다. 

네델란드의 경우, 1995-2002년 기간 중, 관리직, 전문직, 준전문직에서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무직, 생산직, 판매서비스직 등에서도 여성비율은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네델란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숙련

직종에서도 여성비율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에서 여타 국가들과 차이를 보

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Ⅲ-8] 국가별 2만불 시점 이후 현재까지의 시점에서의 직업별 여성 고용의 증가

(단위, 천 명)



<표 Ⅲ-20> 국가별 2만불 이후 현재까지의 시점에서의 직업별 여성 고용 비율의 변화 

(단위, %, percentage point)

1998 2002 % 포인트증가

미국

전체 45.4 46.6 1.1 

전문직 51.1 54.6 3.5 

관리직 40.6 45.9 5.4 

사무직 79.8 78.5 -1.3 

판매직 48.9 49.0 0.1 

서비스직 59.3 59.9 0.6 

농림어업직 15.9 20.5 4.7 

생산직 18.0 16.1 -1.8 

1997 2003

스웨덴

전체 47.9 48.3 0.3 

관리직 27.7 30.1 2.4 

전문직 51.5 51.2 -0.4 

준전문직 46.4 50.3 3.9 

사무직 74.5 71.0 -3.5 

판매서비스 79.2 76.2 -3.0 

농림직 23.9 26.1 2.2 

생산직 23.0 21.0 -2.0 

1995 2002

네델란드

전체 40.8 43.6 2.8 

관리직 20.3 25.6 5.3 

전문직 39.6 43.0 3.4 

준전문직 48.0 53.4 5.4 

사무직 65.2 71.1 5.9 

판매서비스 67.8 68.6 0.7 

농림직 28.8 25.8 -3.0 

생산직 20.2 22.0 1.8 

다음으로, 미국의 경우를 대상으로 여성들의 전문직 진출 추이를 <표 

III-21>에서 좀 더 자세히 보자. <표 III-21>은 전체 인구 중에서 전문직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여성을 놓고 볼 때, 전체 여성 인구 대비 여성 

전문직 취업자의 비율은 6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77-1987년간의 증가 정도가 8.3% 포인트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여성비중이 높은 의료전문직과 교사직을 제외할 경우에도, 1977



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967-77년간 3.1% 포인트, 1977-87년간 7.4% 

포인트, 1987-1999년간 6.5%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 기간 중에 남성은 

1967-97년간 전체 기간 동안 25.6%에서 29.6%로 4%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

쳤다. 그 결과 성별 격차가 1967년 20% 포인트가 넘던 차이에서 1997년에는 

8% 포인트 이하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졸자만을 비교해보아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즉, 의료전문직과 교사직을 제외한 전문직의 경우, 대졸남

성들의 경우 1967년에 비해 인구대비 전문직 비율이 절대적으로 감소하였지

만, 대졸여성들의 경우 그 비율은 23.9%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즉, 동기간에 

대졸남성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여성의 학력증가에 기인하는 현상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대졸여성들은 대졸남성들보다 숙련 수요 변화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여성특수적인 수요 변화, 즉 고숙련직종

에서 여성을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수요가 바뀌었다는 설명도 가능할 것이다. 

즉, 수요 측면에서는 숙련 수요가 여성친화적인 방식으로 바뀌었고, 공급 

측면에서는 고학력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Xenogiani(2002)는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숙련과 같은 여성친화적인 숙련

(female skills; dealing with people, training and teaching others, making 

speeches and presentation, persuading and influencing)에 대한 수요 증가가 

고학력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촉진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도 여성대졸자의 수가 단순히 증가한 결과라기보다는 

여성대졸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뛰어든 결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전문직에서의 대졸여성의 상대임금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졸여성의 상대임금수준 향상은 차별금지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결혼과 출산에서의 행동 변화가 career jobs에 대한 여성들의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림 III-9]과 [그림 III-10]에서 보

듯이, 1970년부터 대학졸업 여성들이 전문대학원에 진출하는 비율이 크게 증

가하였고, 법학, 경영학, 의학 대학원 등전문대학원에서의 남성 대비 여성 비

율이 1970년에 10% 미만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5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21> 미국에서의 인구 대비 전문직의 비율 추이 

(단위: %)

1967 1977 1987 1997

전체 여성 

전문직 전체

의료전문직과 교사를 제외한 전문직

고임금직종에서의 전문직

8.9 

4.9 

3.4 

13.0 

8.0 

4.1 

21.3 

15.4 

8.1 

28.6 

21.9 

10.9 

대졸 여성

전문직 전체

의료전문직과 교사를 제외한 전문직

고임금직종에서의 전문직

44.2 

15.8 

8.0 

48.3 

22.2 

10.4 

55.4 

32.9 

18.6 

59.2 

39.7 

23.5 

전체 남성

의료전문직과 교사를 제외한 전문직 25.6 27.1 28.5 29.6 

대졸 남성

의료전문직과 교사를 제외한 전문직 65.6 63.0 61.7 62.0 

Notes: 고임금직종이란 3-digit 직종분류 기준으로 남성임금분포의 상위 20%를 차지하는 직

종을 가르킴. 자세한 내용은 Black and Juhn(2000) 참조.

 자료: Current Population Survey, 1968-1998.

   주: Black and Juhn(2000) 451쪽에서 재인용. 



[그림 III-9] 법학, 의학 대학원 1학년에 등록한 여성 비율(1970년-2000년)

[그림 III-10] 남성대비 여성비율: 의학, 법학, 치의학, 경영 대학원(1960년-2000년)



한편, [그림 Ⅲ-11]은 전통적인 남성지배적인 전문직종에서 일하는 여성대

졸자의 비율을 출생년도집단별로(by birth cohort) 나타낸 것이다. 이들은 연

령과 노동시장 진입 특성에 따라서 세 집단 정도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1930년대 이전 출생자들은 남성지배적인 전문직종으로 진출하지 못하

고 노동시장에 나오더라도 주로 저숙련직종에 취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30-1955년에 출생한 대졸여성집단은 적극적으로 전문직종에 진출하는 계층

이다. 또한, 이들 집단에서 특징적인 것은 초기에 교육․보육 부문에 진출하

다가 점차 전통적 남성전문직종으로 이전하였다. 이 집단의 경우 25-29세에

는 교육․보육 부문의 전문직 진출 비율이 33%이었는데, 40-44세에는 27%로 

떨어지고, 전통적으로 남성지배적인 전문직종에서의 진출 비율이 35%로 증가

한다. 집단 내에서도 고용구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1955년 이

후 출생 여성그룹의 경우, 처음 자신의 경력을 시작할 때부터 전통적인 남성

전문직종에 높은 비율로 진출하는 연령집단이다. 그러나, 이 집단은 경험의 

축적과 교육훈련, 승진 등으로 고임금 전문직종에서 높은 비율로 진출하지만, 

가족과 자녀에 대한 투자를 하는 시점에서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실제로 1960-64년 생의 고용률은 25-29세일 때 84%에서 30-34세 

때 77%까지 떨어진다(Black and Juhn, 2000).



[그림 Ⅲ-11] 미국에서의 여성연령집단별 남성전문직종에의 진출 비율

3. 부문별 여성 고용 추이

  1) 산업부문별 여성 고용 추이

1만불에서 2만불로 진입하는 기간 중에 여성고용분포의 변화를 산업별로 

볼 경우, 여성의 진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사회서비스 영역과 사

업서비스 영역이다. 사업서비스는 금융, 부동산임대, 연구개발, 정보서비스, 전

문서비스 등을 포괄하고, 사회서비스는 공공행정,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가사서비스 등을 포괄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사회서비스 부문과 사업

서비스 부문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과 함께 여성들의 진출 비율이 높은 부

문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여성취업자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영국이다. 

영국의 경우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여성취업자 증가가 전체 여성취업자 증

가 수를 능가한다. 스웨덴의 경우도, 여성취업자가 300만 명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250만 명 이상이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상대적

으로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여성취업자 증가가 큰 편인 것으로 판단되고, 캐나

다, 노르웨이, 네델란드 등에서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에서의 여성취업자 증

가가 상대적으로 컸다고 판단된다.

여성 취업자 증가는 특정 산업 내에서 여성의 진출이 더 커져서 증가한 부

분(산업내효과)과 경제 및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산업간 고용구조가 바뀌

면서 여성집약적인 산업(특히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이 증가한 부분(산업간효

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를 간접적으로 보기 위해서 <표 III-22>를 [그림 

III-12 ]와 비교하면서 산업부문별로 여성고용비율을 검토해보았다. 

<표 III-22>에서 볼 때, 미국의 경우,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여성비율도 

3.2% 포인트로 적지 않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사회서비스

에서의 여성비율이 오히려 감소했음에도, 이 부문에서의 여성고용이 크게 증

가하였다. 이는 사업서비스업의 고용규모 확대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사회서비스업의 고용비율이 높은 것은 이 부문의 고용규모가 팽창

하였고 동시에 여성들의 진출도 활발했다는 두 가지 효과가 겹쳐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스웨덴의 경우 사회서비스업에서의 여성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가 다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 부문에서 절대적으

로 여성비율이 높다는 점, 둘째, 여성들이 사회서비스 분야로의 진출이 더 확



대되었다는 점, 셋째,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 규모 자체가 확대되었다는 점 

등이 결합되어 여성고용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노르웨이나 덴마크 등의 경우,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여성비율은 거

의 증가하지 않았다. 즉, 노르웨이나 덴마크의 경우,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여

성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이 부문에서의 여성취업비율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이 부문에서의 고용 규모 자체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

된다. 

즉, 국가별로 여성고용의 증가 형태가 약간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공통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술 및 산업 구조의 변

화라는 요인 이외에,  산업부문별로 차별적인 효과를 가지는 여성보육정책과 

같은 사회정책이나 차별금지정책의 수립 및 집행 수준이 국가별로 다르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Ⅲ-12] 국가별 ‘1만불->2만불 시점’에서의 산업별 여성 고용의 증가      (단위,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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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1988-199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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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1978-1987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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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laborsta.ilo.org

  주: 독일은 자료의 부족으로 ‘1만불-2만불’ 시점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이후의 시점

을 검토한 것임. 



<표 Ⅲ-22> 국가별 ‘1만불->2만불 시점’에서의 산업별 여성 고용 비율의 변화 

(단위: %, percentage point)

 
미국 캐나다 영국

1978 1988 증감 1980 1995 증감 1988 1996 증감

전체 41.2 45.0 3.8 39.7 45.2 5.6 42.7 44.9 2.2 

농림어업 19.6 21.3 5.1 23.0 27.5 4.5 21.6 26.7 5.1 

제조업 30.5 32.9 2.4 26.9 28.3 1.4 28.9 27.4 -1.4 

건설업 6.9 9.3 2.0 8.8 11.3 2.5 8.8 10.4 1.7 

도소매음식숙박 45.4 47.4 2.4 47.2 48.2 1.0 52.9 51.7 -1.2 

운수통신 25.8 29.4 3.0 21.7 26.2 4.5 22.4 22.8 0.4 

사업서비스 52.0 55.1 3.6 51.7 51.7 0.1 48.0 46.2 -1.9 

사회서비스 57.5 60.5 3.2 56.6 63.2 6.6 63.4 65.7 2.3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1977 1988 증감 1978 1988 증감 1978 1987 증감

전체 43.5 48.0 4.5 39.9 44.1 4.2 43.0 45.6 2.6 

농림어업 26.2 25.6 -0.6 29.8 27.3 -2.5 29.1 25.4 -3.7 

제조업 25.9 28.0 2.0 24.8 26.4 1.6 28.3 32.4 4.2 

건설업 7.1 8.7 1.6 4.9 7.2 2.3 8.9 10.8 2.0 

도소매음식숙박 52.4 50.6 -1.7 53.3 54.7 1.4 48.0 47.7 -0.4 

운수통신 26.9 31.0 4.1 21.8 28.7 6.9 22.5 26.7 4.2 

사업서비스 46.7 47.6 0.9 44.3 47.1 2.8 46.6 48.7 2.1 

사회서비스 69.1 72.0 2.9 64.5 64.0 -0.5 66.3 66.1 -0.2 

 
네델란드 독일

1978 1991 증감 1991 2003 증감

전체 27.5 38.6 11.1 41.6 44.7 3.1 

농림어업 16.4 28.0 11.6 41.1 33.9 -7.2 

제조업 14.3 20.3 6.0 30.9 28.2 -2.7 

건설업 4.6 7.4 2.8 11.9 12.8 0.9 

도소매음식숙박 38.3 44.8 6.5 59.3 54.8 -4.5 

운수통신 11.6 21.1 9.5 28.5 29.1 0.6 

사업서비스 33.0 37.8 4.8 48.5 48.4 0.0 

사회서비스 45.1 55.8 10.7 55.0 61.9 6.9 

자료: http://laborsta.ilo.org

  주: 독일은 자료의 부족으로 ‘1만불-2만불’ 시점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이후의 시점

을 검토한 것임

한편, 2만불 시점 이후 현재까지의 시점에서 부문별 여성고용 증감 추세를 

보자.  



<그림 III-13 >과 <표 III-23>에서 볼 때, 2만불 시점 이후, 사회서비스와 

사업서비스업 중심으로 여성고용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추세는 유지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볼 때 약간 다른 점은, 미국의 경

우 사업서비스업에서의 여성진출이 둔화되면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여성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8-2002년간 사업서비스업에서 여

성비율은 55.1%에서 50.7%로 떨어진 반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여성비율

은 60.5%에서 63.3%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업

보다 사업서비스업에서의 여성고용 증가가 더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네델란

드의 경우에도 사회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 중심으로 여성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3] 국가별 2만불 이후 현재까지의 시점에서의 산업별 여성 고용의 증가

(단위, 천 명)





<표 Ⅲ-23> 국가별 2만불 이후 현재까지 시점에서의 산업별 여성 고용 비율의 변화 

(단위: %, percentage point)

1988 2002 % 포인트 증가

미국

전체 45.0 46.6 1.6 

농림어업 21.3 25.7 4.4 

제조업 32.9 30.7 -2.2 

건설업 9.3 9.3 0.0 

도소매음식숙박 47.4 46.7 -0.7 

운수통신 29.4 29.8 0.3 

사업서비스 55.1 50.7 -4.4 

사회서비스 60.5 63.3 2.8 

1988 2003

스웨덴

전체 48.7 48.3 -0.4 

농림어업 25.7 21.3 -4.4 

가스수도업 26.7 25.4 -1.3 

건설업 8.0 7.5 -0.5 

도소매음식숙박 46.8 45.8 -1.0 

운수통신 31.1 28.4 -2.7 

사업서비스 42.7 42.0 -0.6 

사회서비스 73.4 72.8 -0.5 

1995 2002

네델란드

전체 40.8 43.6 2.8 

농림어업 24.2 29.1 5.0 

제조업 20.9 22.6 1.7 

건설업 7.1 8.7 1.5 

도소매음식숙박 44.7 46.3 1.6 

운수통신 22.9 27.5 4.6 

사업서비스 41.3 41.6 0.4 

사회서비스 57.2 62.5 5.3 

미국을 대상으로 부문별 여성 고용의 장기적인 추이를 좀 더 자세히 보자. 

[그림 III-14]에서 볼 때, 여성고용비율은 비농가전산업으로 볼 때, 1970년 약 

35.6%에서 2003년 현재 48.6%로 약 13% 포인트 증가하였다. 특히 1만불 시점

인 1978년에서 2만불 시점인 1988년까지 40.2%에서 46.4%로 6.2% 포인트 증

가하여 이 시기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대부분 서비스부문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서비스 부문을 좀 더 세분해서 검토해보면, 금융부동산, 공공행정서비

스, 예술오락서비스, 전문사업서비스, 도소매운송유틸리티 등의 부문에서 여성

비율 증가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전되었으며, 교육 및 보건의료산업이나 정

보산업 등의 경우 여성비율의 증가는 뚜렷하게 진전되지 않았다. 이는 교육이

나 보건의료산업의 경우 이미 여성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에 달해있어서 이

미 여성인력의 포화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비율이 크게 증가한 산업들도 대부분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후반까

지 크게 증가했다가 90년대 들어서는 대부분 정체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공공행정서비스 부문의 경우에만 최근까지 여성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하고 있다. 이는 [그림 III-15 ]에서 볼 때도 다시 확인될 수 있다. 2만불 달

성 시점 이후 전반적으로 여성의 적극적인 진출이 많이 제약되고 있는 모습

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1990년대 이후 여성비율

의 상승이 정체되고 있는 현상은 또 다른 연구주제라고 판단된다. 

[그림 Ⅲ-14] 미국의 산업별 여성고용비율의 추이(1970-2003년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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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5] 미국의 산업별 고용 증가 수 추이 (1970-2003년간)                 (단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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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산업에서의 여성고용 추이

한편, 90년대의 성장산업인 정보산업에서는, 여성비율이 거의 증가하지 못

하고 있다. 앞의 [그림 III-14]에서 볼 때, 여성비율이 80년대 초반 약간 높아

졌다가 90년대 중반까지 정체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90년대 중반 이후 오히려 

약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보산업에서의 여성비율은 증가하지 않고 있

다. <표 Ⅲ-24>에서 볼 때, 스웨덴의 경우에도 사업서비스 중에서 컴퓨터관

련활동에 종사하는 취업자 중 여성비율이 1987년 42%에서 1999년 38%로 지

속적으로 감소하였다. R&D 부문에서도 55%에서 47%로 감소하였고, 전체 지

식관련사업서비스 영역에서의 여성비율은 1987년 43%에서 1999년 41%로 줄

어들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서 고학력자들이 저학력자를 대체하는 과

정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에 의해서 대체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 이 분

야에서 여성고학력자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림 Ⅲ-16] 한국의 정보통신산업과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여성취업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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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4> 스웨덴에서 지식집약사업서비스(KIBS)에서의 고용 추이(1987-19999) 

컴퓨터 서비스 연구개발 서비스 기타 사업서비스 KIBS 전체 경제전체

총고용 남성비율 총고용 남성비율 총고용 남성비율 총고용 남성비율 총고용 남성비율

1987 27600 58% 15200 45% 154600 58% 197400 57% 4316000 52%

1988 31100 63% 16000 48% 168900 57% 216000 57% 4375400 52%

1989 33600 60% 18100 51% 181100 59% 232800 59% 4442000 52%

1990 36600 59% 16500 53% 193000 61% 246100 60% 4485400 52%

1991 37900 65% 16600 53% 199600 60% 254100 61% 4396200 52%

1992 37400 62% 16600 57% 197500 59% 251500 60% 4209200 51%

1993 36000 61% 19000 61% 189500 59% 244500 60% 3964400 51%

1994 38100 66% 27200 59% 198600 59% 263900 60% 3928000 51%

1995 44800 69% 30500 56% 222100 57% 297400 59% 3986000 52%

1996 51300 71% 27500 60% 230200 57% 309000 59% 3963100 52%

1997 57200 74% 27600 60% 233200 55% 318000 59% 3921800 52%

1998 65200 74% 29300 53% 244500 56% 339000 59% 3979400 52%

1999 80400 72% 27800 53% 270100 56% 378300 59% 4067800 52%

Source: Statistics Sweden database: Sysselsatta(AKU)(year 1987-1999).

  3) 공공부문의 여성 비율 

앞에서 미국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공공행정 부문의 여성고용은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만불 시점 이후에도 공공행정 부문의 여성고용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유럽 국가들의 경

우에도 이러한 추세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25>에서 볼 때, 

공공부문의 여성고용 비율은 미국의 경우 90년대 중반 이후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나 지방정부 중심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방정부에서의 여성

비율은 약 44-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체 공공행정 부문

을 보면, 여성비율은 1990년에 53% 수준, 1995년에 54% 수준, 2000년에 56%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독일과 네델란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중앙정부의 여성고용비

율이 45-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여성비

율이 1990년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는데, 이는 여성비율

이 높은 공공유틸리티 부문, 특히 우편업무 부문이 사유화되는 과정을 반영하

고 있다. 독일이 21%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네델란드도 30% 수준으로 낮

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직 33%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주정

부나 지방정부까지를 포괄해서 볼 경우, 여성고용비율은 더 높아진다. 특히 

핀란드의 경우 전체로 볼 때, 여성고용비율이 60%를 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도 주정부나 지방정부까지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을 보면 여성고용비율이 

50%를 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공공부문으로 볼 때, 오히

려 여성고용비율이 더 낮아진다. 지방정부에서의 여성고용비율이 더 낮기 때

문이다. 물론, 공공행정 부문에서의 여성고용비율은 공공행정 부문이 교육이

나 보건의료 부문까지 포괄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공공부문의 고용비

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표 Ⅲ-26>에서 공공부문 취업자를 직위에 따라서 보면, 많은 선진국

들이 상급관리직에서 여성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상급관리직에서의 여성비율이 

2000년 현재 24.4%로 1990년 11.1%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스웨덴

의 경우에도 2000년에 20.0% 수준으로 1990년의 10%에 비해서 두 배 증가하

였다. 

상대적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숙련직종으로의 여성 진출이 상대적

으로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도, 공공부문의 

상급관리직위에서는 매우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1998년에 프랑스의 경

우 상급관리직에서 여성비율이 44.8%나 되고, 독일의 경우도 1999년에 33.1%



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급관리직에서의 여성비율이 대단히 미약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현재 1.1%로 1990년에 비해서 거의 나아진 것이 

없다. 다만, 중급관리직에서 여성비율이 1990년에 비해 약 두 배 증가한 5.4%

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25> 공공부문에서의 여성 고용의 비율(%)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미국

연방정부

전체 53.1 53.6 53.8 54.1 54.4

44.1

54.7

44

55.1

44.2

55.5

44.4

55.8

44.7

56.1

45

56.3

캐나다

중앙정부

전체

43

59 56

47

57

핀란드

중앙정부

전체

42.3

57.6

41.9

57.5

44.7

58.9

44.5

58.8

45.6

59.8

44.9

60

45.2

60.1

45.1

60.1

45.8

60.9

46.1

61.1

프랑스

중앙정부

전체

47 47.7 48.4 48.6 48.8 48.9

58.5

독일

연방정부

전체

16.1

42.7

18

49.1

18.6

49.5

19.1

49.6

20.1

50

20.7

50.1

20.9

50.1

21

50.1

21.2

50.2

네델란드

연방정부

전체

27.3

29.6

5

27.5

30.6

27.8

32

28.1

32.4

29.5

32.7

30.5

34.4

31.3

35.6

노르웨이

State 44 44 44 44 44 42 43

스웨덴

중앙정부 52.2 46.7 46.8 46.4 45.5 43.6 43.5 43.9 44.6 45.1 45.9

한국

전체

중앙정부

24

28.2

24.4

28.7

25.3

29.1

26.2

30

26.2

29.9

27.3

30.5

27.4

31.7

28.7

32.4

29.7

33.6

29.8

33.1



<표 Ⅲ-26> 공공행정 부문에서의 직위별 여성고용 (%)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미국

연방정부

행정지원스탭

중간관리직

상급관리직

53.2

15.2

11.1

52.4

21.1

19.2

52.5

28.1

24.4

프랑스

중앙정부

행정지원스탭

중간관리직

상급관리직

전체

행정지원스탭

중간관리직

상급관리직

53.5

61.4

43.2

56.9

59.4

40.8

54.2

62

53.5

58.2

62

44.8

독일  

연방정부

행정지원스탭

중간관리직

상급관리직

전체

행정지원스탭

중간관리직

상급관리직

17.6

11.9

6.8

46.3

42.7

24.5

22

17.7

12.2

53.9

51.3

28

22.4

20

14.3

54.3

51.3

33.1

네델란드

중앙정부

행정지원스탭

중간관리직

상급관리직

전체

행정지원스탭

중간관리직

상급관리직

44

36

16

46

22

16

51

32

18

48

23

17

54

33

18

50

24

15

스웨덴

중앙정부

행정지원스탭

중간관리직

상급관리직

83

34

10

85

40

13

80

48

20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한국

중앙정부

행정지원스탭

중간관리직

상급관리직

전체

행정지원스탭

중간관리직

상급관리직

20.6

1.8

1.2

18.4

2

1.1

20.5

2.1

1.3

22.9

3

1.1

22.6

3.9

1.3

25.9

5.4

1.1

<표 Ⅲ-27>에서 2002년 현재 취업자중 여성비율을 산업별로 볼 경우, 우리

나라의 경우 제조업에서의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서비스영역이 공

공행정, 교육, 보건사회 부문에서의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교

육 부문의 경우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으며, 공공행정부문과 보건 및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

다. 여성비율이 높아질 여지가 있는 부문은 공공행정 부문이 가장 크다고 판

단된다. 

<표 Ⅲ-27> 취업자 중 여성의 비율(2002) 

(단위: %)

제조업 금융보험업 공공행정 교육 보건/사회사업

독일 28 51 48 66 77

네덜란드 22 45 37 56 80

스웨덴 26 56 53 68 86

덴마크 31 46 58 58 83

노르웨이 26 49 52 63 83

영국 25 50 51 71 80

캐나다 28 62 46 65 82

한국 36 54 28 63 72



Ⅳ. 시장노동(Market Work)에 대한 개입: 노동시장정책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국가의 개입이 일정한 기여를 한다. 이 장에서는 여성노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시간제노동에 대한 보호와 

규제, 취업알선과 훈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등 네 가지 제도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정

책동향을 살펴본다.  

제1절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결과로 사회의 각 분야에는 

성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기회의 

평등만을 도입했을 때, 그리고 직접적인 차별만을 금지했을 때, 가까운 장래

에 우리 사회에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공민권법에서는 사용자가 특정 조건의 지원자를 배제할 의도는 없

었으나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한 경우를 불평등효과 또는 간접차별로 정의

하여 결과적인 차별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의 성차별금지

법도 남녀에게 동일한 기준이 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에 적합할 수 있

는 특정성의 비율이 다른 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 기준의 적용이 성별에 

관게없으며 직무수행상 필요한 것임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간접차별로 

보아 규제한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누적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차별시정조

치를 동시에 추진한다. 적극적 조치는 여성을 포함한 소수 집단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치를 의미한다. 이것은 ‘구

조적 차별’과 ‘과소대표성’의 문제를 제거하고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개념

이다 (김경희, 2001). ‘구조적 차별’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오면서 성차별적인 관행이 구조화된 것을 의미한다.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은 

남성에게 적합한 직업과는 다르다는 인식의 결과 노동시장의 성별분절화로 

나타나는 것이 그 예인데,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렵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과소대표성’은 특정 조직이나 직종 안에서 

여성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게 나타나는 문제인데 이것 역시 구조적 차별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결과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경쟁기회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오랜 차별의 역사로 인

해 생긴 현재의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는 평등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서 오는 것이다.(김경희, 2001)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실행하는 선진국들의 경우, 정치, 경제, 고용, 교육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정치부문에서는 공천할당이나 고위직, 

각종 위원회의 여성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성 기업인의 기업활동을 적

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의 계약체결에서 여성이 소유한 기업을 위한 

기금을 따로 확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고용부문에서는 정부와 사

기업에서 채용, 승진, 직업훈련 등에서 여성을 우선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진다. 교육부문에서는 학교에서 교수와 학생의 선발과정에 적용한다. 

적극적 차별시정정책의 대표적인 유형은 스웨덴과 미국에서 발견된다. 두 

국가가 모두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제도로 차별시정을 추구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차이가 있어서 여기서는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스웨덴의 고용할당제

1980년부터 시행된 ‘남녀평등에 관한 법(Act Concerning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은 사용자는 남녀 종업원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계획

을 세울 의무가 있으며, 직장환경을 남녀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비해

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채용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응모자

를 모집해야하며, 직업훈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남녀 종업원이 각종 업무

에서 수적으로 균등해지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특히, 어느 한쪽 성이 적어

도 40%를 차지하는 상태를 균등한 상태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어느 한 쪽 

성이 40%가 되지 않은 직종에서 신규채용을 할 경우에는 소수의 성을 우선

해서 채용하여야함을 명시하였다.

1981년에 도입된 스웨덴의 적극적 고용촉진정책인 ‘남녀고용할당제

(Sex-based employment quota)’는 미국의 AA에 영향을 받은 것이나 결과적

인 평등을 보다 명시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법은 노동시

장의 성별분리 완화를 목표로 하는 것인데 어느 한 쪽 성의 비율이 최소한 

40%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원조 프로그램을 연계하였다. 기업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을 대가로 강력한 남녀고용할당제를 요구한 것이다. 

스웨덴의 평등법과 할당제는 간접차별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연계한 적극적인 차별시정조치이며 결과적으로 여성고용

의 확대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

나 두 가지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첫째, 스웨덴의 

고용할당제는 양적으로 여성고용의 확대를 가져왔지만, 40% 채용 요건에는 

시간제 고용도 허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성의 시간제근로의 확대를 초

래하였다. 이 때문에 같은 노르딕국가인 덴마크에 비하여 여성고용의 질은 낮

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둘째, 여성의 보살핌노동에 대하



여 사회화와 남성과의 책임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의 시장노

동만 확대되는 것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며 부

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은 매우 오래된 것이고 

이미 스웨덴의 사회정책과 복지정책에 수용되어 반영되어있다. 1988년에는 

‘90년대를 향한 평등정책’을 채택하여 육아와 가사책임의 분담과 노동시장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각종 분야에서의 여성참여를 지원하였다.

1991년에는 남녀평등에 관한 법 시행 10년을 맞아 좀더 포괄적인 법률인 

‘남녀고용평등법(Equal Employment Act between Men and Women)'을 제정

하였다. 이 법의 강화된 내용은, 구직단계부터 성차별금지, 임금차별에 대한 

제소 가능성, 성희롱의 금지 명시, 간접차별의 금지, 사용자의 평등계획 작성 

의무화, 그리고 평등 옴부즈만의 감독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스웨덴 정부는 자국의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국제기준에 비해서 높은 이유를 

1970년대 행해진 다음의 3가지 정책개혁의 효과라고 보고하고 있다. 첫째, 부부

의 조세별산제 도입. 둘째, 육아휴직의 도입. 셋째, 공공 아동보육을 대대적으로 

확대. 

2. 미국의 계약준수제

구조화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는 ‘적극적 우

대조치(Affirmative Action)’라고 불리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준수제’의 

형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고용상의 남녀평등을 명시한 법인 남녀

동일임금법(Equal Pay Act, 1963)과 시민권법 제7편(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 인종, 종교, 피부색, 국적에 기반한 차별

을 일소하기 위한 공공정책과 조치들을 일컫는다.

계약준수제는 연방정부와 5만불 상당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나 하

도급계약자는 문서상의 적극적 우대조치 프로그램을 준비해야할 의무를 부과

한다. 괄목할만한 성취를 보여주는 경우에는 포상과 같은 유인책이 주어지며 

적극적 우대조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체를 공개하거나 수주계

약을 파기하는 등의 강력한 제제가 가해진다. 

계약준수제는 연방계약준수 프로그램 사무국(Office of federal contracts 

compliace programs: OFCCP)가 집행하는데, OFCCP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연방계약자와 하청계약자들의 개별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분쟁사례를 조사

한다. 2. 규칙조항을 위반한 계약주나 하청계약자로부터 위원회와 조정협정서

(Letters of commitment and conciliations Agreements)를 받는다. 3. 주기적

인 준수보고서를 통하여 계약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한다. 4. 

고용주들이 우수한 노동자를 충원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노동성의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계약주 상이의 연계계약을 형성한다. 5. 연방계약자와 하위 계약

자들이 규제조항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하여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6. 노

동법무(Solicit of Labor)에 집행조치를 권고한다. 7. 위반에 대한 최종처벌로

서 계약의 파기를 집행하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조치를 취한다.

제2절 근로시간에 관한 정책

근로시간제도는 전체 근로시간의 총량과 근로시간의 유연조절 가능성이라

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평균적인 주당 

근로시간의 절대량이 많을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접근은 어려워진다. 이것은 

물론 가족 내 여성의 보살핌노동을 전제한 접근이지만 현실적으로 바뀌고 있



지 않은 여성의 부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표에 의하면 미국과 캐나다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고 유럽국가 중에서는 스웨덴의 근로시간이 

길다. 프랑스의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여성노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시간제근로

에 대한 보호와 규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간제근로의 확대는 한편으

로는 여성고용을 확대하는 방편으로 이해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의 질 

악화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형식적으로 보자면 고용의 안정성

이 심하게 위협받지 않고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권익을 보장받는다면 단시간

근로는 여성에게 고용기회를 넓혀주는 고용형태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시간근로는 고용의 안정성 면에서나 보상수준 면에서 전일제근로

에 비하여 열위의 근로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 유연근로시간, 문제는 없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간제 근로와 유연근로시간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

하게 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고,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화, 민간

기업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 전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때 정책결정자는 유연근로시간제나 시간제 근로 등이 육아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여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만이 시간제 

근로를 하거나, 어머니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아버지는 근로시간을 늘이는 방향

으로 유연화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 

덴마크의 경우를 보면 유연근로시간제를 이용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경우는 

남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남성 25%, 여성 14%), 이를 이용하는 비율은 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분석대상 국가의 노동시장상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여성노동자 중

에서 시간제근로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여성고용율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시간제근로의 확대 자체를 정책적 목표로 삼을 근거는 미약해 보인

다. 그러나 유연한 근로시간은 비례보호가 따른다면 노동자들이 원하는 고용

형태일수 있다. 

단시간근로의 확대를 통해서 여성고용을 확대하고자하는 정책적인 기조가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

다. 하나는 보호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력 수요확대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근

로시간에 따른 비례보호를 강화하여 단시간근로를 매력적인 고용형태로 만듦

으로써 고학력 여성의 노동공급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역시 3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영국과 같은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한다면, 시간제근로의 시간당 보상

수준이 높아서 전일제와의 차이가 적은 국가일수록 시간제근로의 비중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근로시간에 따른 비례보호가 현행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의 단

시간근로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EU가 정한 파트타임근로 지침의 주요내용에도 차별금지의 원칙과 권리로

서의 파트타임노동이 명시되어있다. 차별금지의 원칙은 고용조건과 관련하여 

차별대우가 객관적 사유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단지 파트타임근로를 이

유로 ‘비교가능한 풀타임근로자’보다 덜 우호적인 방식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적절한 경우 시간비례원칙을 적용하여야함도 명시하고 있다. 

기회 또는 권리로서의 파트타임 노동권은 파트타임근로기회를 제약할 수 있

는 법률적, 행정적 성격의 장애물을 확인․검토하고 이를 제거하여야함을 명

시한 것을 지칭한다. 또한 이 지침은  풀타임에서 파트타임, 파트타임에서 풀

타임으로의 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했다고 해서 이것이 고용종료의 정당한 사

유가 될 수 없음도 명시하고 있다. 



EU 국가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시간제근로를 고용의 안정성을 위협

받지 않고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

한 권리는 자녀 양육의 책임을 지니고 있는 노동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표 Ⅳ-1> 근로시간의 결정 기제와 평균근로시간

 근로시간 규정
주요 매커니즘

평균 근로시간a 법에 
근거한 
최대 

근로시간
법적근거에 의해서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평균)

노르딕국가

덴마크 노사간 협정. 법은 최대 시간(48) 그러나 평균 근로시간은 아님. 37 48

노르웨이 노사간 협정과 
노동법의 결합 40 시간, 노사합의에 의해 축소될 가능성 있음. 37.5 40

스웨덴
노사간 협정과 
노동법의 결합 40 시간, 노사합의에 의해 축소될 가능성 있음. 38.8 40 

대륙 국가

프랑스 노동법

35 시간, 2000년에 국내법에 의해 주당 
35시간으로 줄어들게 한 이래로(임금 삭감 없이). 
이 법은 노사간 교섭을 불러일으켰고, "실제적인 
노동시간의 감소를 협의"하게 만듬. 주당 35시간을 
숙련직, 판매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함.

35 48

독일 노사간 협정. 법은 최대 시간(48) 그러나 평균 근로시간은 아님. 37.7 48

네덜란드
노사간 협정과 
노동법의 결합 법은 최대 시간(48) 그러나 평균 근로시간은 아님. 37 48

영어권 국가

캐나다
연방법과 지방 
노동법.

40시간-48시간까지 다양한 법적 해석이 가능해짐. 
40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근로자는 50%를 밑돌게 
됨.  

주요 단체협상중 1/3이 
Overtime을 거절할수 
있는 권리를 확고히 함. 
노사간 협정은 전일제 
직업의 35%의 범위를 
포함.

제한 없음

영국 노사간 협정. 법은 최대 시간(48) 그러나 평균 근로시간은 아님. 37.5 48

미국 연방정부의 
노동법과 주법  

노동조합에서 다룰수 
있는 범위는 적음(근로
자의15%)
전반적으로, 중견 규모 
이상의 경우, 전일제 근
로자의 86%가 주당 40
시간 흑은 좀 더 많은 
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정함.

제한 없음

1993년 EU의 권고는 근로시간을 주당 48시간을 최대로 규정하고 있다.이것은 노르웨이를 포

함한 유럽 국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Sources: Data from 32 hours (2003); Bilous (1998); Carley (2002); ECOTEC (2002); Evans, 

Lippoldt, and Marianna (2001); Fagnoni (2000); Global Labour Law (2002); ILO 

(1995); Income Data Services (2002); OECD (1998);  Olmsted (1999);  U.S. DOL 

(1999); White (2002).

   출처: LIS 인터넷 싸이트



파트타임노동의 

질적향상을 위한 

수단a

자녀를 둔 노동자나 전체노동자의 

파트타임노동권 진작수단b

기타 파트타임 노동증가위한 정책

(수요적 측면)

  노르딕국가

덴마크

2001년, EU의 

시간제 근로 

이행에 대한 권고

노르웨

이

EU의 자발적 

시간제 근로 

이행에 대한 권고

사업체에 특정한 불이익을 가져다 주

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은 "건강, 사회

적, 또는 다른 근거있는 이유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수 있는 권리를 갖게됨. 

근로시간을 연장하길 바라는 시간제 근

로자들에게는 빈 자리가 있는 경우 우

선권을 부여함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근로에

서의 직업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음

스웨덴

2002년, EU의 

시간제 근로 

이행에 대한 권고

만8세 혹은 1학년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부모는 8시간 근로대신 6시간 근

로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음. 근로자들

은 미리 통지하여 전일제 근로로 돌아

올수 있음. 1978년에 법률로 재정됨.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근로에

서의 직업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음

  대륙 국가

프랑스

2000년, EU의 

시간제 근로 

이행에 대한 권고

근로자들은 가족관련 이유로 근로시간

의 단축을 요구할수 있음. 1년이상의 

근속한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를 요구할

수 있음: 출산이나 입양후 첫 3년동안 

요구할수 있음. 

새로은 직업이 창출된다면, 고용주들

은 시간제근로자를 위한 사회부조기

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받음.

독일

2001년, EU의 

시간제 근로 

이행에 대한 권고

15인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고용주는 

근로자의 시간 단축 요구가 있을때, 응

해야함(근로자는 6개월이상 근속한 

자), "사업적 이유"가 아니라면 법정에 

결정에 따름. 시간제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를 요구 할수 있으며,  사업상 특

별한 이유가 없다면 다른 지원자들보다 

우선권이 주어짐.

네덜란

드

2000년, EU의 

시간제 근로 

이행에 대한 권고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고용주는, 

"심각한 사업상의 문제"가 없는 한, 근

로자(1년이상 근속한 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응해야 함. 시간제 근로자들은 

그들의 시간증대를 요구할수 있음. 단 

근로시간의 변화로"고용주에게 심각한 

재정상 조직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

는 한도에서.

2001 Work and Care Act는 여성,특

히 남성을 위한 시간제 근로를 촉진

시키기 위해 여러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음. 이 법은 "3/4 직업 모델"의 도

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의도로, 3/4씩 

직업을 가진 커플은 결국 1.5의 직업

을 갖게되는 것을 강조함.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근로의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영어권 국가

캐나다

몇몇 지방정부는 

시간제 근로자를 

보호함.  

예 : 

Saskatchewan에

서는, 10명 이상

의 전일제와 동등

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근

로자가 주당 

15-30시간 일하

는 것은 시간에 

맞는 비율의 수당

을 줌: 주당 30시

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완전 수

당을 줌  

1990년대동안, 퀘벡지방의 정부는 

공공부문과 부분적 공공부문에서, 숙

련되고 높은 수준의 급여가 보장되는 

자리에서의 시간제 근로자를 증가시

켜왔음.

영국

2000년, EU의 시

간제 근로 이행에 

대한 권고

정부는 시간제 근로를 증가시키기 위

해 근로자들을 위한 지침서로 "최고

의 경험(best practice)"이라는 책을 

발간함. 그 책에서는 예를 들면 근로

자들은 정기적으로 전일제 근로자라

로 시간제 근로에 의해 채워질 수 있

는지를 재검토 해야한다고 언급함. 

미국

FLSA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최소

한 임금을 보장. 

동등 급여, 수당 

혹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법적 보호 

조항은없음.

몇몇 노동조합들은 일시적으로 근로시

간을 단축할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됨. 

그 결과 가족을 돌보는 이유로 이용할

수 있음. 예를 들면, SEIU Local 715 

(서비스 근로자들)의 경우 구성원들은 

근로시간의  1%, 2%, 5%, 10%, 또

는 20%, 최대 6 개월까지 수당 손실 

이나 경력상 피해없이 근로시간을 단

축할 수 있게됨, 

a 1997년  EU의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권고의 요구 사항: (a)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근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그리고 (b) 자발적인 시간제 근로의 발전을 촉진 시킴.

b 여러 국가들(예 , 프랑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부모휴가중인 부모에게도 시간

제 근로를 허용하고 있음.

Sources: Data from 32 Hours (2003); AFL-CIO (2001); Bellemare and Simon (1994); Berg 

(2001); Clauwaert (2002); Delbar (2002); Gilman (1998); Global Labour Law 

(2002); Government of Saskatchewan (2002); OECD (1998); "Part-Time Workers" 

(2001); Smith, Fagan, and Rubery (1998); U.S. DOL (2002c); Weber (1997).

   출처: LIS 인터넷 싸이트



<표 Ⅳ-2> 비표준적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

표준근로시간외 근로시간중 부모와 모든 근로자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게 하기 위한 조치

표준근로시간 외 근로자를 위한 
고용주의 보상 조치

  노르딕국가

덴마크 법에 의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8시 이후, 토요
일 오후2시 이후, 일요일 전일 영업을 금지함.

야간: 야간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인 
37시간보다 적인 시간으로 근로함. 
일요일 : 노사협의하에, 평일 임금의 200% 보상. 

노르웨
이

법에 의해서 오후 9시에서 아침 6시까지 "야근"을 금지시킴. 
법으로 17개의 경우 예외를 시킴. 예를 들면, 교통및 운송수
단, 병원기관, 음식점과 호텔. 법에 의해서, 물론 예외가 많
지만, 일요일 근로 또한 금함.

스웨덴

법적으로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음, 노사간 협의에 의해 "
비합리적인" 시간의 근로를 규제하고 있음. 예를 들면 일반
적인 근로시간은 오전9-10에 시작해서 오후7-8시에 끝남. 
법적으로 한밤중에서 오전 5시까지 "일의 성격과 대립"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은 쉴수 있는 권함을 가짐

야간:  "비일상적" 시간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종종 높은 
임금을 받음.
 

  대륙 국가

프랑스

법적으로 영업시간을 주 6일, 하루에 13시간으로 규제. 소매
업자들은 일요일 문을 닫음. 일요일은 아주 작은 식료품 가
게라 할지라도 오후 1시에 문을 닫음: 다른 예외 조건들은 
관계당국에 의해 정해짐.
2001년 이전까지. 여성의 특정한 환경에서의 근로 금지를 
법적으로 규정하였음. 2001년부터 여성을 위해서 어떠한 환
경에서도 야간 근로를 금지시킴. 

야간: 노사합의를 통해, 야간 근로자들은 보상차원의 휴가나 
수당 또는 두가지가 합해진 형태로 보상함.
일요일: 법적으로 일요일 근로에 대해 평일 근로보다 높은 
급여를 줘야 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노사간 협상에 의해서 
보너스가 종종 지불됨.  

독일

병원일을 포함한 여러가지 예외 사항이 있을 지라도, 법적으
로 일요일 근로를 금지함.
호텔을 포함한 여러 산업별로 예외는 있지만, 임신이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야간 근로를 법으로 금지함.
또한 14세 이하의 자녀와 동거하는 여성으로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면, 오후 10시에서 오전6시 사이의 근로를 시키
면 안됨.

야간:  노사합의를 통해, 야간 근로자들은  보통 수당을 받
게 됨. 

네덜란
드

법적으로  오후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몇가지 예외사항을 
빼고 근로를 금지함. 일요일 또한 금지. 야간:  법에 의해, 야간근로자들은 추가적인 휴가를 얻게됨. 

  영어권 국가

캐나다

연방과 지방정부법은 24시간  쉴것을 권고하는데 주로 일요
일을 권장함. 일반적으로, 가게들은 일요일에 문을 닫음: 그
러나 가게들의 경우 일요일에 문을 열게 권한을 주고 있는 
추세임.

야간:  노사합의에 의해 야간 근로에 보다 높은 임금 지급을 
규정함.

일요일: 노사합의는 주말 근무에 보다 높은 임금 지급을 규
정함. 

영국

야간: 노사합의에 의해, 야간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급여에
서 보상을 받음.
헌 조사에 따르면 야간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급여의 31% 
더 받고 있음. 

미국
지역에 따라서 영업시간을 규제 1960년대 이래로 음식업종
들은 일요일에 규제에서 풀리는 추세. 22개 주에서 몇 개 
품목의 일요일 쇼핑을 규제하고 있음.

국내법은 근로시간 이후의 근로로 야근이나, 밤샘 혹은 주말 
근로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경험적인 연구에서 일반적인 근로시간 외 근무하는 형태가 
4-11%의 범위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냄.

a 1992년  EU 권고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고 있음. 이 권고하에, "여성

과 그 아이의 건강을 도모"하는 이유로 임신한 여성과 수유중인 여성은 야간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이 권고가 해당사항에 있는 여성의 직업 능력을 제한하려

는 의도는 아님; 모든 규제들은 1976년 "고용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동일 대우"라는 EU

의 권고와 상충되는 면을  EC에 의해서 특히 여성의 근로라는 점에서 고려하고 있음. 

1960년대 이후, 북미와 유럽지역은 일요일 가게문을 여는 쪽으로 제한을 풀어가는 추세임.

Sources: Data from Berg (2001b); CAW (2001); European Commission (1999);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2002); Global Labour 

Law (2002); ILO (1995); International Observatory of Labour Law (2001); Kajalo  

(2000); Krzeslo (1998); Lanfranchi, Ohlsson, and Skalli (2002); Skuterud (2001).

   출처: LIS 인터넷 싸이트



<표 Ⅳ-3>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법적 규정에 따른 휴일
(요구할수 있는 일수)a

노사협의에 의한 휴일
(일수, 평균으로 산정)

  노르딕국가

덴마크 25 
32

14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부가적으로 
하루 더 휴가를 가질 수 있음.

노르웨이 21 23b

스웨덴 25 25c

  대륙 국가

프랑스 25 25d

독일 20 29.1 

네덜란드 20 31.5 

  영어권 국가

캐나다
10 일 [2 주] 법적 의무. 
1997년 이래로, 급여는 2주만 받지만 추가
로 1주간의 무급휴가 가능

대부분의 협정들을 살펴보면, 1-5년간 근무하
면 15일간, 6-10년간은 20일, 
7-20년간 근무는 25일로 이루어짐. 
( 전일제 근로의 35%를 커버함).

영국 20 24.5 

미국 법적 근거가 없음.

노동조합은 적은 부분을 커버함
(근로자의 15%)
전반적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평균 유급 휴
가 일수는, 1년후 9.6 일 , 3년 이상 11.5 일, 
5년 이상 13.8 일 , 10년 이상.

a 1993년 EU의 근로시간에 대한 권고는 연간 유급휴가를 4주미만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 이행을 위한 최종 기간은 1996년임. 노르웨이를포함한 유럽국가에 영향을 줌.

b 노르웨이는 2003년부터 노사협의하에 평균 유급 휴가가 25일로 됨.  

c 2002년에 스웨덴은 노사협의하에 유급휴가일수가 25일에서 30일로 늘어남.

d 2002년에 프랑스는 유급휴가를 노사협의에 의해 5주에서 6주로 연장시킴.

Sources: Data from 32 hours (2003); Carley (2002); ECOTEC (2002): European Union 

(2001); Grubb and Wells (1993);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1998); 

ILO (1995); Incomes Data Services (2002); U.S. DOL (1999).

   출처: LIS 인터넷 싸이트



□ 가족친화적 기업환경에 대한 홍보 및 독려

유연근로시간제, 시간제 근로 등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이지만, 이러한 것은 법제화만으로 실행까지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

의 이해와 협조가 실행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민간기업 작업장의 문화를 

바꾸고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각국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민간기업에 대한 유인방식은 대부분 모범사례 발굴 및 소개를 통한 인센티

브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기업연합회가 협정을 맺고, 기업이 유

연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등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덴마크의 경우 평등부에서 매년 “가족친화적 작업장”이라는 소책

자를 발간하여 가족친화적 정책의 다양한 방식과 사례를 소개하고, 가족친화적 

작업장이 될 경우 기업이 얻게되는 이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가족친

화적 작업장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가족이라

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연방정부차원에서 매년 “가족친화적 기업 - 남녀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이라는 표제하에 가족친화적 기업에 대한 수상을 하고 있다. 또

한 2001년 기업연합회와 “사부문에서의 기회평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협정”을 

맺고, 기업연합회에서는 회원사에게 더 유연한 근로시간과 근로형태를 도입하

여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가족생활을 더 잘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

하였다.

제3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노동자의 실업 등 노동시장에서 당면하는 위험에 대하여 실업급여나 기타 

생계보조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을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고 한다면 취업알

선과 고용정보 인프라, 직업훈련과 보조금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분류된다.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지출되는 예

산의 성별 배분은 기존 노동시장의 성별구성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는데 비해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의 성별 배분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성인

지적 정책추진에 의해서 노동시장의 성별구성에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수준은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론에서 흔히 제시되

어온 국가분류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표 Ⅳ-4>에 따르면 적극적 

정책과 소극적 정책을 합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 정책 관련 지출을 

보이는 국가는 덴마크와 스웨덴이다. 단, 노르웨이는 대륙국가들 보다도 낮은 

지출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는 매우 유사한 지출구조를 

보인다. 영국은 유럽국가 중에서 노동시장정책 관련 지출에서 가장 낮은 수준

을 보이는 국가이다.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 중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사용되는 지출의 비중 또한 사민주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들에서 월등

히 높게 나타나며, 영국의 경우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5>는 노동시장 정책별로 참여대상자 중 여성의 비율을 계산한 표이

다. 이 표에서 발견되는 전반적인 경향은 각 국가의 여성노동시장의 실태에 

관한 분석에서 드러난 국가간 차이를 초래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대부분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노르딕국가들에서 가장 높고 영

국에서 가장 낮다. 

영국은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전 프로그

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안 되는 수준이다. 대륙국가들 중에서

는 프랑스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의 여성 참여수준이 가장 두드러진다. 직

업훈련 관련 지출에서 특히 노르딕국가의 여성참여율이 높은 가운데 프랑스

의 여성참여비율은 덴마크와 스웨덴에 버금가는 수준이며, 한편 노르웨이의 



교육훈련정책에의 여성비율은 이웃한 국가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

임을 알 수 있다. 

<표 Ⅳ-4> GDP 대비 노동시장정책 지출비중(200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덴마크 1.624(41.5) 2.286

노르웨이 0.524(48.8) 0.549

스웨덴 1.341(55.6) 1.073

프랑스 0.873(37.9) 1.431

독일 0.887(31.1) 1.963

네덜란드 0.920(35.5) 1.673

영국 0.073(15.6) 0.395

  주: ( )안은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European Social Statistics, European Commission, 2003

<표 Ⅳ-5> 노동시장정책별 여성참여 비율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PES 49.6 44.5 51.0 48.6 51.6

상담․구직지원 46.1 44.7

구직뉴딜(18-24세) 27.6

구직뉴딜(25+) 16.6

구직뉴딜(한부모) 93.8

교육훈련 64.1 52.0 65.8 47.3

연수지원 32.9

훈련수당 54.0

통합훈련코스 61.6

교육훈련뉴딜(18-24세) 27.9

청년일자리 56.7

고용보조금 53.1 29.2 41.6 41.1 43.1 38.3

직접적일자리창출 50.8 48.4 50.5 24.8

실업급여 57.5 47.9 59.9 51.3 41.6 43.3 23.9

조기퇴직관련 34.6

  

자료:  European Social Statistics, European Commission, 2003 재구성



제4절 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에 대한 과세의 단위를 가족(또는 부부 공동)으로 하느냐 아니면 개인

별로 하느냐하는 과세단위의 문제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센티브를 형성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지난 20-30년 동안 과세

의 단위는 가족(또는 부부)에서 개인으로 전환되어 왔다. 그러나 개인별로 과

세하더라도 여러 가지 공제제도와 세율 등에 있어서 노동시장참여를 유도하

거나 억제하는 제도상의 차이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표 Ⅳ-6>는 1인 소득자(single)와 2차소득자(부부가족의 아내)가 부담하게 

되는 세율을 비교함으로써 각국에서 세제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보여준다. 스웨덴의 경우, 1인 소득자인 여성보다도 기혼여성

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독특하다. 독일과 캐

나다의 경우, 기혼여성의 근로소득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 적용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표 Ⅳ-6> 1인소득자와 2차소득자의 세율비교

APW의 67% 소득의 여성, 2001 APW의 100% 소득의 여성, 2000

2차 소득자 1인 소득자 ratio 2차 소득자 1인 소득자 ratio

덴마크 50 41 1.2 51 44 1.2

노르웨이 30 26 1.2 32 29 1.1

스웨덴 30 30 1.0 28 33 0.9

프랑스 26 21 1.2 26 27 1.0

독일 50 34 1.5 53 42 1.3

네덜란드 33 27 1.2 41 36 1.1

캐나다 32 21 1.5 36 27 1.4

영국 24 19 1.3 26 24 1.1

미국 29 22 1.3 30 26 1.2



□ 전통적인 가정을 선호하고, 맞벌이 가정에게 불리한 독일의 조세제도

독일은 대륙형 국가로 분류되며,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가 중시되고, 여성의 노

동시장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요인은 여러 가진 있을 수 있지만, 독일의 조세제도를 보면 전통적인 독일의 

사회정책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독일은 소득세의 계산에서 부부는 소득을 별산해서 소득세를 계산할 것인지, 

합산해서 소득세를 계산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 합산제를 택하는

데, 합산할 경우 부부의 소득을 더한 후 이를 반으로 나눈 소득에 대한 소득세

율을 적용하고 그 때 계산된 소득세를 2배한 것이 최종 소득세가 된다((남편소

득 + 아내소득)/2 * 해당 소득세율 * 2).

이렇게 계산하면 소득세율에 있는 기본 개인수당은 2배가 되고, 소득세율의 누

진성은 완화된다. 이는 특히 가장 한 명만이 돈을 벌 경우 세금이 많이 낮아져

서 유리하고 맞벌이에게는 그다지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이 제도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 도움이 되는 제도는 결코 아

니다. 결혼을 안했거나 편부모의 경우 또한 불리하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가정

의 형태를 중시한 제도로 볼 수 있다. 



Ⅴ. 보살핌노동(Care Work)에 대한 개입: 양육지원정책

제1절 양육지원정책과 여성노동: 접근방식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은 대체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Becker 1965; Schultz 1974). 이론적으로는 제한된 시간과 경제적인 여건 속

에서 여성은 임금노동과 출산․양육 간에 선택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것

은 개인들을 분석단위로 하는 경험적인 연구들에서 지지되어 왔다. 그렇다면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악영향을 미치며, 여성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은 출산율의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OECD 통계를 살펴보면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둘 다 낮은 국가군이 있고 북구나 서구와 

같이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국가군으로 나

뉘는 경향이 발견된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간에 출산율의 차이는 거의 없다. 오히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국가

군 경우 출산율도 가장 낮은 경향이 관찰된다[그림 Ⅴ-1]. 뿐 만 아니라 한 

나라의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는 ‘관리직에서의 여

성비율’과 출산율이 정(positive)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

다[그림Ⅴ-2]. 국가간 비교를 통해서 살펴볼 때 경제활동과 출산이 상호 대체

하는 정도는 각 사회가 제공하는 경제활동의 기회와 양육지원의 체계에 따라

서 달라지는 것이라는 이해가 가능해진다.



[그림 Ⅴ-1] 여성의 경제활동수준별 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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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출산율과 여성 관리직 비중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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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제도를 비교연구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삼

고자할 때 유의해야할 것은 개별적인 제도의 설계 자체에만 주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넓게는 제도가 도입된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야할 것이나, 연구를 그렇게 확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제약이 있을 경우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관련된 제도를 하나의 세트로 인식하고 살펴보는 것은 기본

적으로 필요하다. 예컨대, 출산․양육과 관련된 휴가제도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면 관

련되는 제도인  아동수당, 양육에 대한 세제혜택, 보육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

적인 접근을 통해서만이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노동공급의 인센티브구조를 판

단할 수 있을 것이다. 출산․양육지원정책을 하나의 조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이외에 국가의 아

동수당(또는 가족수당, 아동양육수당)과 양육에 관련된 세제혜택, 보육시설과 

비용부담주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시도하기로 한다.

[그림 Ⅴ-3] 양육지원체계에 관한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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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육서비스

보육서비스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일 뿐 아니라 전통적인 성

별분업을 완화하는 제도이며, 나아가서는 아동의 복지를 위한 제도이기도 하

다.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들에서는 보육서비스의 국가책임이 

선언되고 여기에 투자되는 지출의 비중이 높은 반면, 자본주의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보육서비스도 민간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중이 높다. 한편, 보살핌노동의 사회화와 성별분업양식에 주목하는 페미니

스트 시각으로 볼 때는 전형적인 복지국가 유형론을 벗어나는 사례들이 발견

되는 주요 영역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양식이 꼽히기도 한다.

영유아의 연령계층별 보육시설 이용비율을 보면 이들 국가 그룹이 지향하

는 보육정책의 큰 그림이 분명히 드러난다. 노르딕 국가는 3세 미만 아동과 3

세이상 의무교육연령 이전의 아동 모두에서 매우 높은 시설이용비율을 보인

다. 대륙국가는 3세 미만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서비스 제공율을 나타내면서 

3세 이상 아동은 거의 100%에 근접하는 시설이용율을 보인다. 이것은 이들 

대륙국가의 경우 3세라는 비교적 낮은 연령부터 아동복지정책 내지 교육정책

의 차원에서 국민교육(보육)을 제공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영어권국가의 

경우는 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대륙국가보다 높은 시설이용율을 보이고 3

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이용율을 나타낸다. 이것은 이들 

국가에서 보육을 국가의 공적책무로 보는 시각이 적을 뿐 아니라 보육이 여

성의 경제활동에 따른 가족의 수요에 대응하는 시장원리에 따라 제공되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표 Ⅴ-1>에 정리된 바와 같이 덴마크와 스웨덴, 그리고 프랑스는 영유아

에 대한 양육지원을 보장하는 국가이다. 이를 위해 지출되는 국가예산의 수준

역시 이러한 국가의 양육책임선언을 반영하여 스웨덴과 프랑스에서 최고 수



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영유아 양육비용 전액을 직접 제공하는 특

징이 있다. 네덜란드와 캐나다, 미국의 경우 세금감면을 통한 간접지원의 형

태를 띠고 있어서 중산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에서 공적재정지원을 받는 아동의 비율을 살펴보면, 

0-2세 영아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비율이 낮지만 그 중에서는 덴마크와 스웨

덴, 프랑스의 수준이 높다. 3세 이상 유아의 경우는 덴마크와 스웨덴, 프랑스

와 함께 독일의 비율이 높고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그리고 영어권 국가의 지

원아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수준은 공보육시설 대 민간시설의 상대적인 비중과 

국가가 부담하는 보육료의 비율로 흔히 가늠된다. 덴마크와 프랑스는 100% 

국공립시설(국가에 의한 계약시설 포함)로 운영되며, 스웨덴과 캐나다의 국공

립시설 비중도 높은 편이다. 미국도 영유아에 대한 교육시설을 포함할 경우 

국공립의 비중이 62%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동 1인당 정부가 지

출하는 보육비는 스웨덴이 가장 많고 덴마크와 프랑스도 다른 국가와는 비교

하기 어려울만큼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 



<표 Ⅴ-1> 아동의 연령계층별 보육시설 이용 비율

3세미만 3세-의무교육연령이전

    노르딕국가

덴마크 64 91

노르웨이 40 80

스웨덴 48 80

    대륙국가

프랑스 29 99

독일 10 78

네덜란드 6 98

    영어권국가

캐나다 45 50

영국 34 60

미국 54 70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 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전통적 형태의 전일제 보육시설에서 비정규적 시간제 보육을 병행 실시하고, 

보육시간을 유연화하여 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쓸 수 있다. 프랑

스에서는 과거 분립 운영되던 전일제 탁아소와 비정규적 시간제 탁아소(drop-in 

day-care center)를 단일제도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개편조치는 기존 탁아소에서 

전통적인 전일제 탁아 이외에 비정규 시간제 탁아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

별한 일이 있는 경우 비정규 시간제 탁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탁아소의 이

용률을 높이며 탁아소, 가정, 유치원간의 연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의 유형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탁아소의 시작시간을 더욱 유연화 하여 운영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일과 가정생활간의 연계를 높이기 위하여 상가, 쇼핑센터 등 일

과 가정의 중간적 영역에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전일제․비정규 시간제 모두 

포함)을 건립하고 있다.



<표 Ⅴ-2> 양육지원보장과 비용지원방식

양육지원보장

0-2세 범위

양육지원보장

3-5세 범위

양육지원비용

1987 US Dollars

양육지원을위한 

세금 감면

1987 US Dollars

Data Notes Data Notes Data Notes Data Notes

노르딕국가

덴마크 0-2 (9/) 3-5 (9/) ? $0 

노르웨이 없음 없음 $508 $342 

스웨덴 >18 개월 3-5 $1,885 $0 

대륙국가

프랑스 2 3-5 $630 (10/) $699 

독일 없음 없음 $0 

네덜란드 없음 없음 $384 

영어권 국가

캐나다 없음 없음 $43 (11/) $851 

영국 없음 없음 $0 

미국 없음 없음 $44 (12/) $685 

9.  덴마크는 특별히 정해진 자녀의 연령제한이 없음.

10. 프랑스의 양육지원 지출액: 정부지원 3.17 billion US$ +지방지원 2.52 billion US$ =  

$5.69 billion US$ (OECD, 1990b).

11. 자녀 양육을 위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하에 Canada Assistance Plan의 연방정부의 

지출액 비율은 2배. 일반적으로 총지출액의 50%는 연방정부에서 지원 (Expert).

12. 미국의 양육지원 지출액=1,097.5 mil (주정부와 연방정부 Title XX) + 1,053.4 mil (주정부

와 연방 Head Start) + 30 mil (연방의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 0 (Work 

Incentive Program) = $2,180.9 million (Robins, 1988; Blank, Wilkens and Crawley, 

1987).



<표 Ⅴ-3> 시설이용아동 중 공적재정지원을 받는 아동의 비율

 
0-2세 영아% 3세-취학전까지 만 5세 방과후

Data Notes Data Notes Data Notes Data Notes

노르딕국가

덴마크 48% 85% 80% 29%

노르웨이 12% 40% 50% na

스웨덴 32% 79% (16/) 79% (16/) 34% (19/)

대륙국가

프랑스 20% 95% 100% na

독일 2% 78% 85% 4%

네덜란드 2% 53% 99% na

영어권국가

캐나다 5% (13/) 35% 98% na

영국 2% 38% (17/) 100% <1%

미국 1%
(14/) 

(15/)
14%

(14/) 

(18/)
87% <1% (20/)

13.캐나다의 0-2세 등록: 전체0-2세 아동의 10% 가 보육시설에 맡겨지고, 50% 의 아동이 양

육지원 보조를 받고 있음(Woodill, et al., 1992).

14.미국의  0-6세 인구 = 15,944,000 (3세이하 9,522,000; 3-5세 6,422,000);  6세 이하 아동중 

약5%가 Head Start와 다른 무료 시설을 이용함 (15,944,000명의 5%) = 797,200.

   Head Start에 등록된 어린이: 3세미만이 3%, 3-5세사이가  97% (3세는 28%; 4세  62%; 

5세 7% ). 3세미만으로 Head Start와 다른 무료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수는 (797,200

명의 3%) = 23,916; 3세미만 어린이의 비율로 따지면(23,916명을 9,522,000명으로 나누어 

구한 비율) = 0.25%.  3-5세사이로 Head Start와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수는 

(797,200의 97%) = 773,284; 3-5세사이 어린이의 비율로 따지면 (773,284을  6,422,000으로 

나누어 구한 비율) = 12.04%  (Hofferth, 1990 and Behrman, 1995).

15.미국의 0-2세 등록:  0-2세 인구 = 9,522,000 (0-1세 38% , 1-2세 62% ); 0-1세 가운데 

18.6%와 1-2세 중 28.8%가 DC centers 또는  FDC (38%곱하기 18.6%와  62%곱하기 

28.8%를 합하면) 25%.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유급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3.3%=  공적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0-2세들 가운데 0.8% 해당. [ 이 지수는 가=계 조사 데이러를 

토대로 만들어지 것으로 보조금이 과소평가 되었을 여지가 있음]. 공적 재정지원을 받는 

양육시설의 총합은 3세 미만의 아동으로. Head Start와 다른 무료 시설에서 이용하고 있는 

아동과 공적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을 합한 것(0.25%와 0.8%를 합하면)=1.05% (Hofferth, 

1990). 

16.보육시설에 등록된 수와 지방자치지역에 "보육모(day care mothers)" (Hantrais, 1994).



17.5세의 학교 등록은 포함시키지 않음 (Moss, 1990).

18.미국의 3-5세 등록:  3-5세 아동 = 6,422,000 (3-4세 71%, 5세 29% ); 3-4세의 47.8%와 5

세의  36.7% 는  DC center 또는  FDC (71%의 47.8% 와 29%의  36.7% 를 합하면)에 

있음= 45%가 양육지원을 받고 있음(유치원 제외).  

19.미국의 방과후 보육 지원:  6-12 세 어린이= 10,675,000 (6-9세 65.4%, 10-12세 34.6% ); 

6-9세의 16.8% 와 10-12세의 5.1%가 DC or FDC에서 돌봄(65.4%의 16.8%와 5.1%의 

34.6%를 합하면 12.8%,정부의 보조를 이용하는 부모의 3.3%=(3.3%의 12.8% 이므로)0.4%

애 해당[이 지수는 가계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하고 있어 보조금이 과소평가될 여지가 있

음].

20.스웨덴의 방과후 보육 지원이 가능한 연령은 7-12세까지임(Expert)

<표 Ⅴ-4> 보육의 공공성 수준: 국공립시설의 비중과 정부의 보육료 부담

국공립 및 비영리 
비중

보육료 
정부부담율

아동1인당 
정부지출액

(년간)

차등보육료제
(소득비례) 세금공제

보육 
quality

노르딕국가

덴마크
정부70%
+계약30% 시정부70% $4050 ○ × high

노르웨이
58%

(아동수기준) 최대60% - - ○ high

스웨덴 88% 87% $4950 ○ × high

대륙국가

프랑스 100% 3-5세 100% $3161 × ○ high

독일 - 3-5세
최대80%

- × 약간 mid

네덜란드
국립0%,

비영리+영리100%
정부33%
고용주25%

$1369 ○ ○ mid

영어권국가

캐나다 76% - - × ○ mid

영국 11%
3-5세
100%

$780 × ○ mid

미국 62%(보육+교육)
24%(보육만)

5세 100%
0-4세 최대30%

$548 × ○ low

  주: 아동1인당 정부지출액은 1990년대 중반 자료. 2000년 US$ PPP 조정.

출처: 최은영, LIS 종합/수정.



<표 Ⅴ-5> 공보육 수준 비교

0-2세 
등록보장

1세미만
공보육시설 
등록비율

1-2세
공보육시
설 등록 
비율

0-2세
공보육시설
부모부담 
비율

3-5세
공보육
시설 

등록비율

3-5세
공보육시설
부모부담비

율

3-5세
공공보육시설
이용 가능 

시간

노르딕국가

덴마크 있음 0.15 0.74 0.21 0.90 0.21 전일

노르웨이 없음 0.02 0.37 0.37 0.78 0.37 전일

스웨덴 있음 약간 0.48 0.18 0.82 0.18 전일

대륙국가

프랑스 없음 약간 0.20 0.17 0.99 0 전일

독일 없음 약간 0.05 0.15 0.77 0 시간제

네덜란드 없음 0.17 0.17 0.15 0.71 0
전일제 & 
시간제

영어권국가

캐나다 없음 약간 0.05 0.10 0.53 - 시간제

영국 없음 약간 0.02 0.15 0.77 - 시간제

미국 없음 약간 0.06 0.10 0.53 - 시간제

자료: LIS 인터넷 site

제3절 모성휴가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휴가제도의 국가별 차이는 그 폭이 매우 크다. 물론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이런 휴가제도가 잘 발달되어있다’고 한 마디로 말

할 수는 있겠으나 이들 선진국 간에는 차이도 적지 않다. 이런 제도적 차이에 

따라 여성의 노동력 공급결정에 미치는 인센티브구조도 그 편차가 매우 크다. 

모성관련 휴가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어있고 그 결과 여성의 노동

력공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휴가가능 

기간과 이 기간동안의 소득보전의 수준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밖에도 직장복

귀의 보장 여부, 아버지의 사용 가능성 또는 의무화 여부,주5) 시간제 휴직 여

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주5) 이것은 일차적으로 휴가의 자격이 개인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가족에 달려있는지의 문

제이다(family or individual entitlement). 



그러나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는 지금까지 시도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

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들을 검토해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산전후 또는 육아

휴가를 시행하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은 여성의 유급노동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yers, Gornick & Ross 1999). 그러나 장

기적효과는 학자들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 Joesch(1995)나 

O'Connell(1990)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데 비하여, (Klerman & 

Leibowitz(1995)는 그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휴가자격조

건이 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고용상태로 빨리 돌아오는 것이 분

명하지만, 그러나 휴가의 기간이 2∼3년으로 장기화되면 두 집단간 차이는 줄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Rosen 1999).

■ 스웨덴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육아휴직사용을 강조함으로

써 양육책임의 양성평등의식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그 기

간이 다른 국가보다 긴 것은 아니지만, 사용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대가 매우 

길게 잡혀있고 시간제 휴직이 매우 유연하게 설계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

웨덴은 자녀가 영아인 시기동안에는 모성휴가를 통한 부모의 직접보육 중심

으로 지원하고 유아기 이후에는 공보육시설의 제공을 통해서 여성의 노동시

장복귀를 지원하는 국가로 유형화된다. 그러므로 모성휴가기간 자체는 길게 

설정되어있지 않다. 

스웨덴은 1995년에 ‘어머니의 달과 아버지의 달’을 도입하였다(daddy's 

quota). 15개월 중 한달은 아버지가 사용하되 만약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어머

니가 대신 사용할 수 없고 그 휴가자격은 자동 소멸되는 것이다.주6) 2002년에

는 전체 육아휴직 가능기간이 연장되면서 아버지에게 할당된 기간도 연장되

주6) ‘Use or Lose' 방식이라고 함.



었다. 2002년 이후 12개월은 부모중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 2개

월은 어머니만, 2개월은 아버지만 사용가능하다. 이것은 자녀가 만8세 될 때

까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간제 육아휴직의 유연성(flexibility)

도 확대되었다. 1/2 휴직과 1/4휴직, 그리고 1/8휴직까지 가능해졌는데 이것은 

하루 1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보전

을 위한 재원은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라는 조세에 가까운 사회보험으

로 충당한다.

□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육아휴직제도 

스웨덴의 경우 각자의 형편에 적절한 육아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양 부모 중 누구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아동이 만 8세 이전 혹은 초등학교 입학 이전까

지 48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의 형태는 직장을 안가는 것, 4시간 근무, 

6시간 근무, 7시간 근무 중 본인의 사정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서 일

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무조건 직장을 다 쉬는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기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간제 근로를 할 권리가 주어진다. 부모가 같이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각 부모가 주당 30시간까지 동시에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오전은 아버지가 일하고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오후에는 어

머니가 일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 프랑스

프랑스는 여성의 출산양육과 경제활동의 문제와 관련해서 늘 두 가지 화두

를 제기해왔는데, ‘조화(reconciliation)’와 ‘선택(choice)’이 그것이다. 프랑스는 



주변국과의 전쟁이나 국력경쟁의 오랜 역사로 인하여 출산장려주의

(pronatalism)가 전통적으로 강한 국가였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여성의 양

육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의미를 갖는 아동수당과 같은 제도가 발달하였

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조기교육이나 공화주의적 평등교육의 이념이 강

하였기 때문에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도 높은 수준을 유지

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전통적인 정책방향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첫째, 출산장려와 양육역할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강했던 양육수당제도

가 변화하였다. 이전에는 셋째 이후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지급하던 

것을 1985년부터는 육아휴직 중인 부모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주7) 1994년에

는 둘째자녀에까지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이 기간에 시

간제근로도 가능해 짐으로써 육아휴직의 유급화와 시간제 육아휴직제도와 유

사한 형태의 제도가 성립되었다. 둘째, AGED(allowance for childcare at 

home)이나 AFEAMA(Allowance subsidizing the employment of a licensed 

mother's assistance)와 같이 가정보육모 지원제도가 확대되었다. 1986년에 가

정에서 보모를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AGED가 도입되었고, 1994

년에 자녀연령을 6세까지로 연장하고 수당을 증액하였다가 1996년 다시 삭감

되었다. 이런 제도는 외연상으로는 개별 가정에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의미

와 고용창출효과가 있다는 논리로 정당화를 하였으나, 그 주 수혜자가 중산층

이라는 점과 보살핌노동을 여성의 일로 규정하면서 저임금화하는 경향이 있

다는 비판도 거셌다. 특히, Morgan(2002)는 ‘자유로운 선택(Libre Choix)’이라

는 이념으로 포장하였지만 사실은 고실업과 사회보장체계의 재정문제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요약하자면, 프랑스는 출산장려주의에 기대어 여성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는 

주7) 육아휴직 자체는 무급임.



양육수당제도와 여성의 노동통합에 기여해온 공공보육시설의 두 가지 반대되

는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제도가 각각 발달되어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육

수당의 성격이 육아휴직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낳는 방식으로 변화하였고, 공

보육의 기여가 줄고 민간보육의 기여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변화가 있

었다. 이 이외에도 부성휴가의 법제화주8) 등과 같이 양육책임의 부부 공유를 

강조하는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유럽국가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추

세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 여성의 직장복귀를 원조하는 조치

자녀양육 후 여성의 직장복귀를 원조하는 조치는 대부분 공공고용서비스의 일

환으로 제공되며, 비록 제도적으로는 있다 할지라도 아직 이용이 그렇게 활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그 중 프랑스의 경우가 비교적 다양한 조치를 가

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ARAF라는 여성의 전문직으로의 재통합을 원조하는 조치를 도

입하였다. ARAF는 아동양육 후 직장복귀를 계획하고 있는 여성이 기존 보

육․탁아 서비스 중에서 더 안정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일시적으로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직장복귀를 위한 유인을 주

기 위하여, 18개월부터 30개월 사이의 아동이 있으면서 부모교육수당(the 

Parental Education Allowance APE)을 받는 사람이 직장을 구할 경우, 2달 동안 

월급과 함께 2달동안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독일

독일은 전형적으로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적(또는 

주8) 11일, 100% 임금보전.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의 유형을 대표하는 국가이다. 산전후휴가는 14주로 비

교적 짧지만주9) 육아휴직은 자녀가 3세 되는 해까지 가능하게 되어있어서 유

럽국가 중에서도 긴 편에 속한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자신의 임금(또는 임금

의 일정비율)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지만, 전업주부와 함께 육아휴직 중인 여

성도 2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매월 약 $300 정도의,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양육수당(child-rearing benefits)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

기 때문에 실제로는 장기간의 유급 육아휴직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1995년 현재 약 70만명의 여성이 양육수당을 수급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약 40만이 육아휴직 중인 여성이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시간제근로를 하면서 

수당을 받는 것이 허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급자의 단 3.9%만

이 시간제근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있다. 

■ 영국

영국은 비교적 모성휴가제도가 인색한 편이지만 최근에 약간의 개선이 있

었다. 평균 90%의 임금을 보전하는 산전후휴가가 이전에 18주이던 것이 2003

년부터는 26주로 연장되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부모휴가

(parental leave)는 13주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무급이다. 한편, 2003년에 2주의 

부성휴가(paternity leave)가 도입되었는데 여성의 산전후휴가에 맞추어 배우

자간호를 위하여 남편의 휴가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 기간동안 임금은 평

균 90% 지급된다. 모성휴가와 부성휴가기간 동안의 임금보전을 위한 재원은 

영국의 통합사회보험인 국민보험에서 지급한다.   

한편 영국은 일하는 부모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 그 비용의 상

주9) 이 기간동안 임금은 100% 보전된다. 하루에 $12.50은 maternity benefit으로 의료보험에

서 지급되고 이를 초과하는 액수는 해당 여성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개별 사업주가 보충

해 준다.  



당부분을 세제혜택(tax credit)으로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육아를 지원한다. 

혜택(credit)의 규모는 ① 소득수준(저소득층 유리) ② 자녀수와 나이 ③ 

registered childcare 비용지출인데, 최고 비용의 70%까지 환불받는다. 즉, 영

국은 공보육체계를 갖추어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였고, 

모성휴가는 26주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대해서만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여

성이 1∼2년 자녀를 키워놓고 직장으로 돌아가는 경력루트를 보편화하지도 

못하였다. 전형적인 자본주의적(capitalist) 또는 잔여적(residual) 복지국가의 

성격을 반영하여 보육을 시장에 맡기되, 그 대신 비용을 세제를 통하여 지원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여성노동을 공급측면에서 진작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Ⅴ-6> 산전후/육아휴가 관련제도(1999-2000)

산전후휴가기간(주)
산전후휴가급여

(평균임금의 %)
산전후+육아휴가기간(주)

노르딕국가

덴마크 30 100 82

노르웨이 42 100 116

스웨덴 64 63 85

대륙국가

프랑스 16 100 162

독일 14 100 162

네덜란드 16 100 68

영어권국가

캐나다 15 55 50

영국 18 44 44

미국 0 0 12

  주: 이 표가 반영하는 시점은 2000년 이전임. 후술하는 내용은 개별 국가자료로 보완한 것

이고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상황을 정리한 것이므로 이 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

을 수 있음.  영국 산전후휴가 26주로 연장(2003)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1)



<표 Ⅴ-7> 모성휴가 

원직복귀 

법적보장

유급모성휴가

주(weeks)

임금대체비율

임금% 

포괄범위

여성근로자%

휴가 연장

주(weeks)
부성휴가급여

Data Notes Data Notes Data Notes Data Notes Data Notes Data Notes

덴마크 보장 18 90% 100% 10 있음

노르웨이 보장 18 100% 100% 26 있음

스웨덴 보장 52 90% 100% 26 (7/) 있음

프랑스 보장 16 84% 100% 140 있음

독일 보장 14 100% 100% 0 있음

네덜란드 보장 12 100% 100% 0 (8/) 없음

캐나다 보장 15 60% 100% 0 없음

영국 보장 18 (1/) 46% (3/) 60% (5/) 22 없음

미국
보장되

지 않음
6 (2/) 60% (4/) 25% (6/) 0 없음

1. 1978년 Pregnancy Disability Act이 제정되면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험에서 

임신을 근로상 장애(disability)로 인정하여 보험적용을 시킬수 있게 함.

2. 다섯개주(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저지, 뉴욕, 로드 아일랜드). (단기간 의료적 질병으로 구분

되면서 임금 손실의 부분의 법적 보호를 받음) (Kamerman,1991a), 평균 기간은 6주.

3. 영국의 임금 보전: 6주간 90%, 부가적으로 12주간 25%=46%' (OECD, 1990b).

4. 여성이 임신을 근로적 장애로 인정하여 보장되는 평균 임금보장률.(see note 5).

5. 급여 제공에 있어서 여러 제한때문에(최소 임금 수준을 포함 하는 것과 같은), 동일 직장 

내에서 2년 이하 근무한 여성은 배제 시킴 (EC, 1986).

6. T.D.I 법에 의해서,  앞에 제시한 다섯개의 주에 거주하는 여성 경제활동 인구롤 토대로 

한 비율임. (Kamerman, 1991a).

7. 스웨덴의 부모 휴가 연장:부모들은 자녀가 만1세 반이 될때까지 무급부모휴가를 연장할수 

있음,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 연령 만8세까지 전일자 근로의 75%를 일 할수 있음 (Expert).

8. 만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네덜란드 부모들은 6개월동안 주당 20시간 미만의 일을 할수 

있음: 임금은 근로시간으로 계산. (OECD, 1990b).



<표 Ⅴ-8> 가족휴가: 모성휴가 및 부모휴가 급여(2000년 전후)

모성휴가 급여 (유급) 부모 휴가 급여 (unpaid and paid)

노르딕 국가

덴마크

18 주.  주당 최고 DKK2,758 [US$321] 
고정액으로 임금의 100% 까지,  이전 임금
의 60%정도와 실제로 동등하게.   노사간 
협정에 따라서, 많은 고용주들이 제공한 결
과 부모의 80%가 100%의 임금대체를 받는
다. (Owing to collective agreements, 
many employers "top up" so 80% of 
parents receive 100% wage replacement.)

유급휴가: 부모들은 부모휴가 10주를 나누어 쓸수 있다. 급
여수준은 모성휴가와 동등하다. 아버지가  2주간의 휴가를 
더 받는다면 기간은 12주까지 연장된다. 모성휴가와 마찬가
지로  전체급여의 80%를 받게된다. 
부모휴가에 이어서, 부모 각각은 26주간의 부가적인 자녀보
호휴가(child care leage)를 받을수 있다.(만일 첫돌이 지난 
후에 받는 다면 13주). 급여수준은 부모휴가급여 수준의 
60%: 때로는 지방정부에 의해서 약간의 보조금 지급. 자녀
가 만9세가 될때까지 사용할수 있다.a

노르웨이

유급 휴가: 부모들은 임금의 80%를 받으면서 52 주의  휴가 를 받거나, 100%의 임금를 받으면서 42 주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선택적으로 이용할수 있다(9 주는 어머니가 꼭 받아야 하고, 4는 아버지가 
꼭 받아야 함). 급여는  연간 NOK290,261 [US$26,876] 까지 받을수 있음. Benefit can be paid while 
parent is employed 50%-90%time, and 그에 따라 연장된다. 자녀 연령 만3세까지 이용할수 있다.b,c

스웨덴

유급 휴가: 부모는  65 주 [15 개월]의 휴가를 공유할수 있다. 급여수준은 52 주 [12 개월]동안 임금의 
80%임: 나머지 13 주 [3 개월]동안에는 고정금액으로 한달에 약SEK1,800 [US$187]정도를 받음, 소득
과 연관된 급여는 연소득이 최고 SEK270,000 [US$28,000]이라는 가정하에 지불된다.  급여은 부모가 
시간제 근로자이라도 지불되며, 휴가도 그에 따라 연장될수 있다. 자녀가 만8세가 될때까지 이용할수 있
다.d

대륙 국가

프랑스
2명의 자녀를 위해서16 주, 셋째와 차후의 
자녀를 위해 26주.  일당 FF387 [US$59] 
급여를 최고로 임금의100% 지급.e

유급 휴가:  부모들은 156 주 [3 년]의  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다. 첫번째 자녀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두번
째 자녀와 차후에 태어나는 자녀부터 한달에 FF3,024 
[US$462]의 정액 급여가 지불된다. 부모가 시간제 근로자
인 경우 급여가 일정 비율 줄어 들게 된다. 자녀 연령 만 3
세까지 제공.f

독일 14 주.  임금의 100%.g

유급 휴가: 부모들은 156 주 [3 years]의 휴가를 나누어 
쓸수 있음. 급여는 정액제로 한달에 DM600 [US$309]로 2
년간 받거나, 한달에 DM900 [US$464]을 최고로 받으면서 
1년간 받을수 있다.  급여는 income-test되어 지불되지만 
대다수의 가정들이 받게된다.(처음 6개월동안, 그리고나서 
소득에 따라 제한이 되는데 약 반정도가 제한받게 된다 
then the income limits are lower and about half 
qualify). 급여는 주당 30시간까지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에
게도 지불된다. 유급 휴가는 자녀가 만2세까지 사용할수 있
음; 휴가의 3년차는 자녀가 만 8세가 될때까지 사용할수 있
음.h

네덜란드
16 주. 임금의 100%,  일당  최고 310 
guilders [US$154]. i

무급 휴가: 부모 각자에게 주당 일하는 평균시간에 따라서
13 주 [3 개월]의 동등한 휴가를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갖
게되는 휴가는 근로시간의 50%에 해당하는 26주[6개월]를 
갖는다(Standard take-up is 26 주 [6 개월] at 50% 
working time. 자녀 연령 만8세까지 받을수 있음.



영어권 국가

캐나다

15 주. 보험에 가입된 이전 평균소득의(55% 
of previous average insured earnings), 주
당 최대 C$413 [US$350]까지.   
저소득 근로자 가족의 보조를 위해서
(C$25,921 [US$21,967]) 80%로 급여를 올
림.j

유급 휴가:  부모들은 35 주의 부모 휴가를 나누어 쓸수 
있음 출산휴가[15 주]와 부모급여가 합쳐진 형태로 50 
주를 초과할수 없음. 급여율은 출산휴가(임금의 55%로, 
주당 최고 $413 [US$350]까지)와 동일하다. 부모들은 
계속해서 일을 할수 있는데, 주당 $50 [US$42]이상의 
소득이거나 주당 급여의 25%수준에서,  (Parents can 
continue to work, earning the greater of $50 
[US$42] per week or 25 per cent of their weekly 
benefit rate without affecting their parental benefits). 
자녀가 만1세될때까지. 

영국

법정모성급여(Statutory Maternity Pay) (엄격
한 자격규정): 임금의 90%를 6 주간 지급하
고, 주당 고정액(?60.20 [US$92])을 12주간 
더 지급.
모성수당(Maternity Allowance) (보편적인 자
격규정): 18 주.  임금의 90%보다 덜 지급하
거나 고정액 (?60.20 [US$92] per week)을 
지급. k

무급휴가: 부모 각각 자녀1명당 13주의 full-time 휴가를 
받을수 있음.  연간 4주이상을 받을수 없음. 자녀가 만5
세까지 받을수 있음.

미국

유급모성휴가에 대한 국가적 정책은 없음. 
5개의 주에서는 임시장애보험법
(TDI:Temporary Disability Insurance )으로 
약간의 급여가 지불됨.: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저지, 뉴욕, 로드 아이랜드. 미국 인구의 약
23%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최대 기간: 26-52 주 평균 기간: 5-13 주. 
최대주당급여: $170 - $487; 평균주당급여: 
$142 - $273.

무급휴가: 부모 각각 12주간 가족휴가와 의료휴가를 받
을수 있음(고용주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고 재
직기간중 기록이 충족된다면 work history requirements 
fulfilled). 자녀가 만1세까지 받을수 있음

여러주들이 연방정부의 휴가를 연장하고 있음(일반적으
로, 주정부 법들이 넓게 포괄하고 있으며(소규모 고용주 
포함), 기간도 연장시키고 있음).

캘리포니아주는 2002년 부모휴가를 개정함. 최고급여를 
감안해서(subject to earnings cap) 6주동안 약55%의 
급여를 보충해줌.

All durations are expressed as 주, to help with interpretation. Where authors converted 

from 일, years, or 개월, original duration is given in square brackets.  All currency 

amounts expressed as 2000 US dollars, adjusted for purchasing power parities.

a  덴마크의 부모휴가는 2002년도 개정되었다.  모성휴가와 마찬가지로 32 주 (부모들간 공

유하여)로 증가되었고, 고용주들중 80%가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  부모휴가를 받을수 

있는 기회에 대한 유연성이 보다 증대되었다.

b  노르웨이 사람들은 노동가능한 연령의 어머니들(시간제근로와 전일제근로 합해서) 간의 

연간평균소득의 약1.9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한다. Norwegian cap equivalent to 

approximately 1.9 times average annual earnings among working-age mothers 

(part-time and full-time combined).

c  노르웨이 부모들은 현금급여를 자녀를 공공시설에 맡기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비용으로 쓸수있다(자녀가 만1세 또는 만2세일때). 또한 유급부모휴가가 지원되는

데 부모 각각 1년간 무급휴가를 받을수 있다. 

d  Swedish cap equivalent to approximately 2.2 times average annual earnings among 

working-age mothers (part-time and full-time combined).

e  프랑스는 순임금의 100%비율로 바꿈(사회보험기여가 세금을 공제하게 되면서).

f  프랑스 부모들은 전체 근로시간의 50%를  사용하면 전체급여중 66%의 급여로 받게되고, 

근로시간의 50%-80%를 사용하게 되면 전체 급여의 50%를 받게된다 (French parents 

working 50% time receive 66% of full benefit; parents working 50-80% time receive 

50% of full benefit.)

g  독일의 모성휴가는 25%는 의료보험에서 75%는 고용주에 의해 지급됨.



h  독일의 부모휴가법은 2001년 1월부터 적용.

i  2001년 1월부터, 네덜란드 정부는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불한다.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j  캐나다 사람들 최대가 급여수급 수준에 속해있지만, 최대로 소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최

고 급여액은 주당 US$350에서 년간 US$17,500 또는 약 US$32,000의 55%와 동일한 정도

로 전환되었다. 또한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지만 휴가를 받을수 있는 권한은 지방정부가 

정하는 수준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k  2003년부터 영국의 모성휴가급여는 18주에서 26주로 늘어남.

Sources: Data from  CAUT-ACPPU (2001);  Clearinghous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Child, 

Youth and Family Policies (2003); ISSA (2000); Moss and Deven (1999); OECD (2001a, 2001d);  

Wisensale 2001; country experts.

<표 Ⅴ-9> 출산 및 육아휴가(2000년 전후)

산전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금의 재원 재원조성

  노르딕 국가

덴마크 고용주와 정부
처음 2주간은 고용주가 전체 
부담 셋째주부터 지방 정부가 

전체 부담함,

부모 휴가:  고용주, 근로자, 
정부.  

육아휴가:근로자, 정부.

노르웨이 글로벌 사회보험 펀드 고용주, 근로자, 정부: 정부는 
보조적으로 보조금을 지급

모성휴가와 동일

스웨덴
의료보험(sickness 
insurance) 펀드 고용주와 정부. 모성휴가와 동일

  대륙 국가

프랑스
건강보험(health care 

insurance) 펀드 고용주, 근로자, 정부. 모성휴가와 동일

독일
건강보험(health care 

insurance) 펀드

고용주, 근로자, 정부 
고용주는 보조적인 급여를 
제공함, 그들이 "top-up" 

public benefit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모든 비용 지불.

네덜란드 일반 실업자 펀드(general 
unemployment) fund.

고용주, 근로자, 정부. 무급(재정없음)

  영어권 국가

캐나다
실업자보험 

펀드(unemployment 
insurance).a

고용주, 근로자. 모성휴가와 동일

영국 글로벌 사회보험 펀드 고용주, 근로자, 정부: 정부는 
보조적으로 보조금을 지급

무급(재정없음)

미국
주정부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temporary disability 
insurance (TDI) funds.

주정부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됨.
무급(재정없음)

Sources: Data from European Commission (2000); ISSA (2000); Jordan (1999); Rostgaard 

and 프랑스idberg (1998);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001); country 

experts.



<표 Ⅴ-10> 모성휴가와 부모 휴가 비용: 근로 여성 한명당

(2000 US$, PPP-Adjusted), 1998

노르딕 국가

덴마크 $593.59

노르웨이 $808.28

스웨덴 $607.81

대륙 국가

프랑스 $431.12

독일 $465.01

네덜란드 $66.69

영어권 국가

캐나다 $152.05

영국 $74.87

미국 $0
Source: Expenditure data from OECD (2001b).



<표 Ⅴ-11> 부성휴가

부성휴가 급여 (유급) 부모휴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a

  노르딕 국가

덴마크

2 주 (10일). 급여는 모성보호 급여와 
동일- 실제적으로 이전 임금의 약60%. 
노사간 협정에 의해서,  많은 고용주들이 
제공한 결과 대부분의 부모들은 
100%정도의 임금대체를 받음.( Due to 
collective agreements, many employers 
"top up" so most parents receive 100% 
wage replacement .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없어진다": 10주간의 
부모휵 후에 2 주간 더 제공되는데, 결국 
아버지를 위해 만들어진 것임(총 12주) : 
사용하지 않는다면 없어짐.   

개별적사용, 서로 교환할수 없는 규정: 
육아휴가는  부모 각각에게 주어지며 서로 
호환해서 사용할수 없음. 

노르웨이 4 주. 부모휴가 계획중 일부로서.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없어진다". 휴가중의 
4주는 아버지를 위한 것임: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짐. 

스웨덴
2 주 (10 일)간의  부성휴가, 임금의 80% 
지급.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없어진다". 휴가중의 
4주는 아버지를 위한 것임: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짐. 

  대륙 국가

프랑스 유급휴가 없음.b  --

독일 유급휴가 없음.  --

네덜란드 2 일.  임금의 100% 지급.

개별적사용, 서로 호환할수 없는 규정: 
아버지가 받을수 있는 휴가로 호환될수없음. 
그러나 임금대체가 되지 않으므로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음.

  영어권 국가

캐나다 유급휴가 없음.  --

영국 유급휴가 없음.c

개별적사용, 서로 호환할수 없는 규정: 
아버지가 받을수 있는 휴가로 호환될수없음. 
그러나 임금대체가 되지 않으므로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음.

미국 유급휴가 없음.

개별적사용, 서로 호환할수 없는 규정: 
아버지가 받을수 있는 휴가로 호환될수없음. 
그러나 임금대체가 되지 않으므로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음.

a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는"날들은 1999년 덴마크에서 이용하였다.: 2000년에는 이

태리,  1993년 노르웨이, 1995년 스웨덴.

b  2002년부터, 프랑스으 ㅣ아버지들은 근로일수 11일(2주)간 부여받음, 모성휴가와 동일의 

급여 지불. 

c  2003년부터, 영국의 아버지들은 2주간 유급 부성휴가를 받음. 법정모성휴가 급여와 동일하

게 지불.

Sources: Data from Clearinghous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Child, Youth and 

Family Policies (2003); ISSA (2000); Moss and Deven (1999); OECD (2001d, 

2002a); Work Life Research Center (2002); country experts.



□ 육아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를 증진시키려는 노력

스웨덴의 육아휴직에서의 아버지의 달 도입

제도적으로는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이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 이를 이용하는 

아버지는 서구에서도 그다지 많지 않다.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스웨덴에서는 ‘아버지의 달’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전체 육아휴직 기

간 중 아버지만이 쓸 수 있는 기간을 따로 두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총 육아

휴직 상한은 480일인데, 이 중 60일씩을 양 부모에게 배타적으로 할당하고 있

다. 이 제도의 시행 이후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이전보다 2배 이상 높아

졌다고 보고되지만(90년대 7%, 2000년 12%, 2002년 15.5%), 아직도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각 국에서 아버지에 대한 자녀 출산/입양 휴가제도 도입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 과거에는 어머니에게만 법정 유급 출산휴가가 주어

졌지만, 이제는 아버지에게도 일정 기간 동안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아버지에 대한 유급휴가 기간은 덴마크 14일, 프랑스 11일 등으

로 나타나며, 프랑스의 경우 현재의 결혼상태와 관계없이 지급한다는 점을 명

시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프랑스의 중병자녀를 위한 휴직의 경우 부모가 같은 기간을 신

청하면 급여가 증가하여, 아버지의 자녀간병을 위한 휴직참여를 유인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아빠에게 더 많은 유연성/놀이시간을”이라는 정부 캠페인을 실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아버지와 남성에 대한 새로운 역할모형을 확산

시키고,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남성에게 아버지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제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

한 원조를 행하고 있다. 



<표 Ⅴ-12> 가족간호휴가

  노르딕 국가

덴마크
유급휴가가능:  14세 이하의 심각하게 아픈 자녀를 가진 부모는 휴가를 가질수 있다. 
급여는 모성급여(실제적으로, 임금의 60%정도)와 동일하며 18개월이내로 52주동안 
지불될수 있다.

노르웨이
유급휴가가능:  12세 이하(장애이거나 만성적인 질병인 경우 16세까지)의  아픈 자녀를 
가진 부모는 휴가를 가질수 있다. 급여는 소득의 100%를 보장함. 

스웨덴
유급휴가가능:  12세 이하의 자녀가 아픈 경우, 특정한 상황인 경우는 16세 이하의 자녀가 
아픈 경우  부모는 휴가를 가질수 있음, 급여는 소득의 80%를 보장함. 년간 120일까지 
요구할수 있음.a

  대륙 국가

프랑스
유급휴가가능: 16세 이하의 자녀가 아픈 경우, 부모는 휴가를 받을수 있음. 임금의 
100%를 최고로 급여로 받을수 있음. 일반적으로 연간 3일이 부여되고, 자녀가 만1세 
이하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5일까지 받을수 있음.b 

독일
유급휴가가능: 12세 이하의 자녀가 아픈 경우, 부모는 휴가를 받을수 있음. 소득의 100% 
보장. 맞벌이 부모인 경우 자녀 1명당 1년에 10일간(최대 25일까지)의 휴가를 받을수 
있음; 한부모 가정인 경우 자녀 1명당 1년에 20일(최대 50일)의 휴가를 받을수 있음.

네덜란드
유급휴가가능:  자녀나 배우자가 아픈 경우에 휴가를 받을수 있음. 총임금의 최소한 70%를 
보장받음. 1년에 10일까지 받을수 있음.

  영어권 국가

캐나다
무급휴가 권리:   "긴급휴가"라는 이름으로 몇 개의 지방에서는 부모휴가를 받을수 있음. 
예를 들면, 온타리오에서는 종업원이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아픈 자녀를 돌보기(다른 
이유도 포함) 위해 년간 10일간의 "긴급휴가"를 받을수 있음.

영국
무급휴가 권리:  "부양자를 위한 휴가"라는 명목으로, 아프거나 몸이 쇠약해진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무급 휴가를 줌.  부모 각각 "납득할 만한" 일수로 받을수 있는데, 대게 
1년에 1-2일임.  

미국

무급휴가 권리: 직업보장을 받는면서 가족 구성원(배우자. 자녀, 부모)을 돌보기 위한 
휴가로 12개월동안 12주의 휴가를 받을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서 명시하고 있다. 휴가는 
하루중 시간을 쪼개거나, 반일, 하루, 일주, 한달 등의 형태로 사용. 몇 개의 주에서는 
부가적인 무급휴가를 주기도함. 예를 들면: the Massachusetts Small Necessities Leave 
Act는 자녀의 학교활동이나 자녀 또는 부모의 의사와 면담과 같은 일에 참석하기 위해 
12개월내에 24시간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다.

위 표에 제시된 예는 장기간/혹은 심각한 질병을 포함하여, 일상적 질병으로부터 자녀 간호

를 위한 휴가 제공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a.  1년에 평균 7일 사용하며, 스웨덴 아버지들은 약 40%를 약간 웃돌게 이용하고 있음.

b.  2001년부터 프랑스 부모들은 심각하게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4개월 동안 부모휴가비

율의 급여를 받을수 있다.  근로시간의 50%를 사용하게 되면 전체 급여중 66%를 받게되

고 근로시간의 50%-80%를 사용하게되면 전체급여 중 50%를 받게 된다.

Sources: Data from Clearinghous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Child, Youth and 

Family Policies (2003);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2002); European 

Commission Network (1994); ISSA (2000); Mallin (2000);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2); National Partnership for Women and Families (1998); 

OECD (2002a);  country experts.



□ 자녀양육 시 겪는 비일상적인 어려움에 대한 대비제도

자녀가 갑자기 아픈 것과 같은 비일상적인 어려움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중요한 장벽이 되고 있다. 유럽 국가 중 일부에서는 자녀가 갑자기 아플 경

우, 이를 간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

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기 때문

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우호적인 제도로 볼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자녀가 12세 이하일 경우,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기간은 부모가 각각 1년에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가 2명 이상일 경우는 각각 15일까지 쓸 수 있다. 편부모의 경우는 각기 20

일, 30일이 된다. 

프랑스는 중병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과거 자녀가 

아플 경우 사용하던 유급휴가 제도를 변경하여, 중병, 사고, 장애 자녀가 있

는 근로자가 휴직 또는 단시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휴직은 1번 신

청 시 최대 4개월까지이고, 2회 더 갱신할 수 있으며 수급할 수 있는 최대기

간은 12개월까지이다. 휴직시 급여지급은 가족수당parental presence 

allowance(APP)과 연관되어 가족수당기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비임금근로자, 급여를 받는 구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양육의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아버지가 똑 같은 기간 동안 휴직을 신청할 경우, 월 3천 프랑인 급여는 월 4

천 프랑으로 인상된다.

영국에서는 응급사태에 대한 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하였는데(2000년), 이는 휴

가의 원인이 자녀의 병뿐만 아니라 모든 응급사태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제4절 양육지원체계의 유형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체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일하는 엄마(working mothers)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을 전일제 근

로자로 남게 하는 정책적 지향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역할과 경제적 독립을 전제로 개인으로서 시민권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를 운

영하지만 기간은 길게 두지 않고 그 대신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보전율은 높

게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 한편 양육의 책임은 상당부분 국가가 공유한다. 즉, 

공보육체계(public childcare)를 중심으로 양육의 사회화가 진전된다. 전형적인 

국가군은 스웨덴을 포함하는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들이다.

스웨덴은 공보육체계 확립을 통한 양육의 사회화를 이룬 대표적인 국가이

다. 여기서는 2003년부터 부모의 경제활동여부에 상관없이 4세 이상 모든 어

린이에게 무료로 pre-school을 제공한다. 또한 모든 연령에 대하여 보육시설 

사용시 부모의 소득수준별로 비용에 상한액을 정하는 ‘Maximum Fee'제도를 

도입하였다. 스웨덴 정부가 EU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Maximum Fee'제도

를 통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소득

층 여성의 경우 7%, 중간소득층 여성의 경우 약 3%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

가를 기대한다고 한다.주10) 2001년 현재 스웨덴은 0∼3세 영유아의 48%, 3

세∼취학전 어린이의 80%가 보육시설을 이용한다.   

둘째, 다른 쪽 편의 극단에는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어

도 자녀가 어린 시절에는 여성이 임금노동을 중단하고 노동시장을 떠나서 아

이를 돌볼 수밖에 없는 인센티브구조를 제공하는 체계가 있다. 육아휴직

주10) EU Employment Strategy 사이트, “Sweden's Action Plan for Employment 2002: The 

Swedish National Evaluation of the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parental leave)의 허용기간이 길고 그 기간 동안의 소득지원수준도 높게 유

지한다.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그 대신 여성

에게 시간제노동의 기회가 많이 제공된다. 전형적인 국가는 독일과 네덜란드

를 비롯한 유럽의 대륙국가들이다.

독일의 경우 육아휴직 자체는 무급이다. 그러나 전업주부와 육아휴직 중인 

여성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대가로 2세 미만의 자녀 1인당 한달에 300 US 

dollar의 아동양육수당(child rearing benefits)을 받는다. 1995년 현재 70만 명

의 여성(그리고 18,000명 남성)이 아동양육수당을 수급했다. 이 중에서 약 40

만명이 육아휴직 중인 여성이다. 육아휴직 중인 여성의 경우 시간제 근로는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3.9%만이 시간제로 일을 하

면서 이 수당을 수급했다(E. Trzcinski 2000). 영유아를 둔 여성의 경우 직접 

자녀를 양육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있기 때문에 2001년 현재 0∼3세 영유아

의 10%만이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3세∼취학전 어린이의 78%가 보육시

설을 이용한다.  

셋째, 위에 언급한 두 가지 인센티브구조의 어느 한쪽을 뚜렷하게 따르지 

않는 국가군이 있다.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보장하는 양육휴가를 가능하게 

하고 그 기간동안의 소득보전도 해주는 한편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수준도 높

아서 부모의 직접 양육과 시설을 통한 양육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전형적인 국가로 프랑스가 자주 논의된다. 그러

나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수사(rhetoric)에 불과할 뿐 실제

로 공보육체계의 후퇴를 의미한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다.

이런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이에 따른 여성노동공급의 

인센티브구조의 유형화는 지극히 이념형(ideal type)적인 것이다. 즉 현실에서

는 개별 국가를 어느 한 유형에 대입하기에 부적절한 매우 다양한 양태가 발

견된다. 국가마다 각각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이념형은 분석의 틀로서의 의의를 지니는 것이므로 여기서 출발하여 국

가별 특성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인 국가별 제도의 사례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적되어야할 또 다

른 중요한 사실은 국가간 차이와 그에 따른 유형화가 가능한 한 편으로 선진

국 전반을 아우르는 커다란 추세도 발견된다는 점이다. 즉, 선진국의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체계는 차이점과 함께 공통점도 뚜렷이 부각되고 있

다. 보다 정확하게는, ‘분화’하는 경향도 있지만 어떤 중요한 축을 중심으로 

‘수렴’하는 경향도 발견된다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방향은 산전후휴가기간의 연장과 소득보전 강화, 부모

의 평등한 양육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주11)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부모의 직

접양육과 대리양육(parental and nonparental childcare)이 둘 다 발전하면서 

‘선택(choice)’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은 ‘고용지원’으로 수렴

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통합을 강조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로서의 모성휴가제도

의 강화와 보육시설확대가 강력히 추진되는 방식으로 정책의 방향이 수렴하

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확대해야하는 경제상황의 문제이다. 유럽국가들은 대부분의 경우 복지재정의 

위기를 맞고 있고 이 때문에 부양비를 낮추고 노동력(workforce)을 늘려야할 

필요에 직면해있다. 여성의 노동시장통합의 문제가 고실업, 특히 청년실업이 

큰 사회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지속되는 데는 지

난 수 십 년간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여성을 가정으

로 돌려보낸다는 정책이 실제 의도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

참여 확대는 비가역적인 추세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EU

는 여성의 노동시장참가 확대를 중요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11) 예컨대 paternity leave, father's month의 법제화



둘째, 유럽 통합의 추진동력이 사회정책의 수렴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EU의 내부에는 복잡한 정치(politics)가 있고 이 과정에서 social partners의 

전형적인 이해가 교차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떤 방향이 설정되었을 때 

이는 개별 국가에 대하여 독립적인 영향력을 갖는다.주12) 사회정책부문은 

soft-law의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정책조율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 1957

년부터 시작되어 1979년 강제규정이된 Directives on Equal Opportunicies 

Measures는 특정국가가 자국 여성의 임금을 저임금으로 하여 국가간 경쟁에

서 이득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한 숨은 의도를 가지고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결

과적으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마찬가지로 사회보

장제도나 사회정책의 차이가 노동이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사회보

호(social protection)의 수준을 맞추어 나가는 시도를 하게 되었고, 이는 고용

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도 적용이 된다. 1989년 EC 

Communication에서 시작하여 1997년 강제조치로 완결된 ‘시간제노동에 대한 

조치(Directive on Part-time Work)’와 ‘부모휴가에 관한 조치(Directive on 

Parental Leave)’가 전형적인 사례이다.  

일찍이 서구에서는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 보살핌노동에 대한 대가의 

의미를 지니는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었다.주13) 이런 제도는 당시 여성의 주

된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여성주의자들의 지지

를 받으며 도입되었으나, 여성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주체로서 시민권

을 획득하도록 하는 과정은 아니었다. 즉, 양육노동자(보살핌노동자)로서의 현

실을 인정함으로써 남성과 동등한 지위에서 임금노동자로서 그리고 그에 따

르는 복지수급자로서의 권리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주12) ‘EU는 국제기구가 아니라 “다층지배구조(multitiered system of governance)'이다.’ (P. 

Dierson & S. Leibfried, 1995)

주13) 프랑스 1932년, 캐나다 1944년, 영국 1945년, 스웨덴 1947년, 독일 1954년, 일본 1971년 

(Gauthier 1996).



현대에 와서는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나 잔여적(자본주의적) 복지국가를 막론

하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보다는 ‘동등한’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이 강하게 

대두되었고, 그 방법은 노동시장에의 통합이었다.주14) 그러나 아동수당과 같

이 모성역할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대신 여성의 노동시장 통합을 유도하

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공통적인 과정에서도 국가마다 강조점의 차이

가 나타난다. 다시 거칠게 구분하자면 장기간의 휴직과 시간제근로로 부모의 

직접 양육(parental care)을 지원하는 방식과 보육서비스의 확대를 통해서 양

육을 사회화(non-parental care)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크게 보자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현대적 의미에서 여성의 

노동시장통합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보육서비스의 확대 정책에 비해서는 여

성의 양육역할을 온존시키는 방식이므로 노동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강조는 

약화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휴가제도는 그 설계에 따라서 여성

의 양육역할 지원의 의미가 강조될 수도 있고, 노동시장 통합 지원의 의미가 

강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주14) 가족(아동)수당제도 자체가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수당이 인상되지 않음으로써 임금노

동자의 임금수준에 비교해서 볼 때 가족수당(아동수당)의 가치는 점차 축소되었다

(Gauthier 1996, 김수정 2002). 한편, 휴가제도 중에서 산전후휴가제도는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족(아동)수당보다 먼저 도입되었으나 초기에는 무급이었다. 육아휴직은 상대

적으로 늦게 도입되었으며 유급화도 현재 진행중인 정도이다: 프랑스 1977년 도입 (당시 

무급), 독일 1979년 도입 (당시 무급, 현재도 육아휴직 자체는 무급, 그러나 직접 양육하

는 경우 양육수당 수급), 영국 1979년 도입 (당시 무급, 현재도 무급), 캐나다 1990년 도

입 (당시 유급), 스웨덴 1979년 도입 (당시 무급) 그러나 childcare leave 이외에 parental 

leave가 있음.



[그림 Ⅴ-4] 양육지원제도가 여성고용과 성별분업완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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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 세가지 양육지원의 조합(1999)

F igure 10. C om p osition  o f ch ildcare su pp ort, 19991

1. "Ch ildcare" des igna tes public  childcare spending  per child (inc lud ing  form al daycare and pre prim ary school) ; P aid leave  is  the 
m axim um  num ber o f paid m aternity, parental and  childcare leave  a  wom am  is en titled to ; and Ch ild  benefits  is  the increase  in  d isposable
incom e from  ch ild  benefits  for 2  children  in  a  fam ily where  the  husband  earns  100  per cen t of A P W  and the w ife 33  per 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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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 여성(25-54세) 경제활동참가율과 주요관련변수의 관련성

F ig u re  1 2 .  P a r t ia l c o rre la tio n s  b e tw e e n  la b o u r  fo rc e  p a rt ic ip a tio n  o f  w o m e n  a g e d  2 5 -5 4  ye a rs  a n d  
s e le c te d  v a r ia b le s , a ll  a v a ila b le  ye a rs 1 ,2

1 . T h e  p a rt ia l c o rre la tio n s  a re  b a s e d  o n  th e  e s t im a t io n  o f  M o d e l I re p o rte d  in  T a b le  8 .
F o r a n  e xp la n a tio n  o f th e  m e th o d o lo g y , s e e  A p p e n d ix  2 .
2 .  T h e  re la t iv e  ta x  o f th e  s e c o n d -e a rn e r is  c a lc u la te d  a t a n  e a rn in g s  le v e l o f  6 7  p e r c e n t o f  A P W .

S o u rc e :  O E C D  e s tim a te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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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결론

제1절 여성노동시장에 대한 두 가지 접근방식

본 보고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의 성장시기는 경

제성장과 여성경제활동참가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문제의식

에서 출발하였으며, 여성노동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노동력 부족과 산

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2만 달러 수준의 국민소득을 조기에 달성

할 수 있을 것임을 주장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의 시기는 제조업이 고도화되면

서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기이며, 한편으로는 

교육·보건·의료복지 등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이기도하

다. 또한, 선진국들은 이 기간동안 여성의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경험

을 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숙련직종

에서 여성비율이 증가하는 배경을 형성한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여성경제활동증가의 상호작용과 선순환의 구조는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 아니며 따라서 모든 나라에서 일정한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기술 및 숙련 구조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하려는 정책적 노력의 성공여부는 경제성장과 여성경제활동확대의 선순환구

조를 일궈내는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본 연구는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두 가지 접근방식을 

소개하였다. 하나는 신고전주의 노동경제학의 접근방식인데, 이 이론적 전통



이 함의하는 바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많을

수록, 특히 보육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이 임금노동을 대체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미시

적인 수준에서 개인의 행동양식을 설명하는데 큰 힘을 발휘해왔지만,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여성의 시장임금수준이 왜 각 사회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가?’라는 질문이나 ‘여성의 유보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이 남성과는 다르게 구

성되는 이유’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다. 

신고전주의 노동경제학에서 ‘주어진 조건’으로 다루어지는 ‘구조적 요인’에 

대하여 특별히 주목하는 이론은 페미니스트 복지국가론이다. 국가를 분석단위

로 해서 볼 때,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과 출산율은 반비례하는 관계를 보

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경제활동과 출산이 상호 대체하는 정도

는 각 사회가 제공하는 경제활동의 기회와 양육지원의 체계에 따라서 달라진

다는 것이 중요한 발견이자 시사점이다.

복지국가의 성격과 이에 따른 양육지원체계의 성격은 시장노동(market 

work)과 보살핌노동(care work)의 사회-개인간, 여성-남성간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보살핌노동은 국가와 시장, 그리고 개별 가정으로 배분되며 개

별 가정에서는 다시 남성과 여성간에 배분되면서 welfare-employment 

regime의 성격을 규정하게 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남성은 생계부양자이고 

여성은 양육자인 전통적인 분업유형에서부터 남성부양자모델의 일부변형으로

서 여성이 시간제노동자로 시장노동에 참여하는 유형,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

는 이인소득자모델, 시장을 통해 양육을 해결하는 이인소득자모델이 지금까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아온 성분업의 양식들이다(Crompton 1999).

고용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다양화하는 새로운 세계는 더 이

상 가족임금의 세계가 아닌, 사람들을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복지국가

를 요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안적 체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Fraser 



2000). 첫째,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형(universal breadwinner model)이다. 미국

의 페미니스트와 자유주의자들과 친화적인 모형으로 여성고용확대를 통해 성

평등(gender equity)을 추구한다. 국가의 역할은 ‘보육’과 같이 여성의 취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보살핌제공자 동격모형

(Caregiver Parity model)로서 서유럽 페미니스트와 사민주의자와 친화적이다. 

양육수당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보살핌노동에 대한 보상을 한다. 전일

제고용, 전일제보살핌노동, 시간제고용과 시간제보살핌노동의 결합 중 선택 

가능해야하고 어떤 유형을 선택하든 불이익이 없어야한다. 차이-평등의 오랜 

딜레마에서 ‘차이’전략의 옹호자와 평등주의자 간의 전략적인 차이를 극복하

지 못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보편적 양육자 모형(universal 

caregiver model)으로 남녀가 모두 보살핌제공자(caregiver)가 되는 것을 지향

한다. 프레이저(Fraser 2000)는 이 세 번째 모델을 통해서 보살핌노동을 마땅

히 고려하는 새로운 젠더질서를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성별배분모형을 근거로 선진 9

개국의 여성노동시장 특성과 고용 및 양육지원정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9개

국은 복지국가의 특성에 따른 유형화에 근거하여 사회민주주의적

(Social-Democratic)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노르딕 3국과 사회자본주의적

(Social-Capitalist)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유럽대륙 3국, 그리고 자유주의적

(Liberal) 또는 잔여적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영어권 3국으로 나누어 비교하였

으며 각각의 복지국가 레짐 안에서 복지-고용의 젠더적 특성을 다시 비교분

석하였다. 

제2절 여성고용율의 증가와 노동시장 특성 

실증적인 지표는 GDP의 증가와 여성고용율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관찰한 9개국 모두 GDP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증가

하는 기간 동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경제발

전이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과 여성(특히 고학력 여성)노동

력의 공급량 증가가 경쟁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생산성을 증가시켜 GDP 

증가에 기여하는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존재할 것으로 짐작된다.

분석대상국가의 여성고용율 수준을 단순화해서 보자면, 노르딕국가가 가장 

높은 여성비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이 영어권 국가들이며 대륙국가는 가장 낮

은 수준의 여성비율을 나타낸다. 노르딕국가 중에서는 노르웨이의 여성고용율

과 노동시장의 여성비율이 가장 낮다. 대륙국가는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

의 여성고용율을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는 여성고용율이 현저하게 

낮다. 관찰기간(80년대) 동안 여성고용율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는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의 순이다.

LIS 데이터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적자본변수와 소득변수 등 주요변수를 

통제한 후 두 비교시점에서 여성의 고용가능성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미

국에서 증가하였고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수준에서 여성의 고용율이 증가한 가운데 인적자본변수를 통제하고도 여

성의 고용가능성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여성의 고학력화 추세만으로 여성고용

율의 증가를 설명할 수 없으며 다른 사회구조적인 변화나 경제적 여건에 따

른 노동수요의 증가 등이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용가능성의 성별 격차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교의 초기 시점에서는 성

별격차가 컸으나 두 번째 비교시점에서는 그 격차가 감소하였다. 특히 스웨덴

은 고용가능성의 성별 격차가 사라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부분의 선진국

에서 GDP 1-2만불 성장시점에서 고용가능성의 성별 격차가 완화되었다는 것

을 의미한다.

GDP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의 관련성에 대한 다양한 설명 중에서 



가장 흔히 제기되는 설명은 ‘가용한 남성노동력의 추가적인 유입이 불가능하

였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이 급속히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남성의 고용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여성 고용율은 증가했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고 남성노동력의 추가적인 유입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이 급속히 확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관찰시점이 된 

GDP 증가 기간의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를 설명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경제성장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불안정노동(비정규노동)의 증가를 동

반하고, 비정규노동은 기존에 가족책임을 담당하고 있어서 핵심노동인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던 여성에게 돌아간다. 경제성장과 함께 늘어난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은 주로 여성에 의해서 채워지며, 이것은 여성의 고용율 수준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검증되어야할 중요한 몇 가지 명제들이 연결

된 것이다: 경제성장과 불안정노동 증가의 관련성, 비정규노동의 여성화, 비정

규노동의 확대가 고용율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

둘째, 1-2만불 시점에서 제조업 고도화와 서비스직 확대과정에서 근육노동

에서 지식노동/감정노동으로 노동의 성격이 변화하게 되며, 새로운 노동유형

에서는 여성이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즉, 변화된 산업구조에서 새롭게 요구

되는 노동의 성격은 지식노동과 감정노동이고 이것은 여성의 고용확대에 긍

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제

조업부문과 서비스업부문에서 여성들의 고용증가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한편 이렇게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변화가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

해서는 여성고용 증가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노동

시장정책과 보살핌노동의 사회화 정책을 통해서 여성고용증가를 유도하는 노

력을 기울였다는 설명이 있다.

따라서 세 번째 가설은 선진국에서 1-2만불 GDP 증가시점에서 노동시장 



정책, 특히 차별해소 정책과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정책을 통하여 여성의 고

용율을 끌어올렸다는 가설이다. 이 경우, 저학력여성보다는 고학력여성의 고

용율 증가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며, 성별임금격차의 완화와 같은 노동

시장 지표상의 변화를 동반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가설은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선진국에서 1-2만불 GDP 증가시점에  

보살핌노동의 사회화를 추구하는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었고 이러한 노력의 

정도와 성공여부에 따라서 여성고용율의 수준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율이 이전에 비하여 

높아질 뿐 아니라 다른 연령계층 여성의 고용율증가 보다 더 급속하게 진행

되었다는 통계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1. 시간제노동의 증가와 여성고용율

경제성장과 여성고용의 증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가설은 경제성장은 노동시

장의 유연화와 불안정노동(비정규노동, 시간제노동)의 증가를 동반하고, 비정

규노동은 기존에 가족책임을 담당하고 있어서 핵심노동인력으로 진입하지 못

하고 있던 여성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즉, 경제성장과 함께 늘어난 비정규

직(시간제근로)은 주로 여성에 의해서 채워지며, 이것은 여성의 고용율 수준

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검증되어야할 중요한 몇 가지 명제들이 

연결된 것이다. 첫째, 경제성장은 불안정노동(특히 시간제노동)을 증가시킬 것

이라는 명제이다. 둘째, 비정규노동은 주로 여성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명제이

다. 셋째, 여성의 비정규(시간제)노동의 확대는 여성고용율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명제이다. 

관찰된 바에 따르면 여성노동자 중에서 시간제근로의 비율은 복지국가 유

형화론에 따른 국가분류 상에서 일정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즉, 사민



주의 복지국가나 잔여형 복지국가 등 국가군이 일률적으로 시간제근로 비율

이 높거나 낮거나 하는 경향성은 없다. 

여성노동자 중에서 시간제근로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와 영국, 노

르웨이, 독일의 순이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80년대 고용율의 증가가 빨랐

던 국가이기 때문에 여성의 시간제근로 확대를 통해서 여성고용율을 견인한 

사례로 흔히 인용된다. 그러나 이들 네 국가의 또 한가지 중요한 공통점은 이

들이 각 그룹 내에서 여성의 고용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라는 점이다. 영

국과 독일은 시간제근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용율확대가 급속히 이루어졌

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용율 확대가 이루어진 국가들도 원래 고용율이 상대적

으로 낮았던 국가임을 고려하면, 일정한 복지국가의 유형 안에서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가 여성의 고용율 증가를 견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시간제 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는 독일, 영

국, 프랑스, 노르웨이의 순이며, 비중이 낮은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덴마크이

다. 이것은 시간제근로의 여성화가 심화된 국가의 경우 오히려 여성의 고용율 

증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시간제근로의 여성화’나 ‘여성노동의 시간제화’가 진전된 국가

는 오히려 여성의 고용율이 낮은 국가들이었다. 여성의 낮은 고용율과 높은 

시간제비율은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성별분업에서 여성이 보살핌노동을 

전담하면서 시장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구조가 공통으로 영

향을 미쳐서 나타난 현상의 두 측면으로 이해된다.

전일제노동자 대비 시간제노동자의 상대임금은 스웨덴과 네덜란드, 독일의 

세 나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영어권의 세 나라에서 모두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여성의 시간제노동 비율이 높

다고 하더라도 시간제노동이라는 사실 자체가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이나 차

별로 파악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비해서 영국의 경우는 높은 시



간제 비율이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시간제근로의 상대적인 보상수준이 낮은 

미국과 캐나다, 덴마크 같은 국가에 비하여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 시간제

노동에 대한 보상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서 시간제근로의 비중이 높

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국가간 비교에서 얻게 되는 함의는 여성의 시간제노동

을 촉진하고자한다면, 그 방법은 시간제근로의 보상수준을 낮추어 노동수요를 

촉발시키는 방식이 되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시간제근로에 대한 

비례보호와 공정한 보상을 통해서 여성의 시간제근로 선호를 강화하는 방식

이 되어야할 것이라는 점이다.

2. 직종․산업별 여성분포의 변화

둘째, 1-2만불 시점에서 제조업 고도화와 서비스직 확대과정에서 근육노동

에서 지식노동/감정노동으로 노동의 성격이 변화하게 되며, 새로운 노동유형

에서는 여성이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즉, 변화된 산업구조에서 새롭게 요구

되는 노동의 성격은 지식노동과 감정노동이고 이것은 여성의 고용확대에 긍

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제

조업부문과 서비스업부문에서 여성들의 고용증가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여성직종분리 현상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첫째,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 남성과의 인적자본 

형성 격차가 축소됨으로써 직종분리가 완화된다는 가설과 여성 경제활동참가

율 제고가 여성의저숙련서비스직종으로의 진출을 확대시켜 직종분리 현상을 

강화한다는 가설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첫 번째 가설이 더 설득력

이 있어 보인다. 주요 선진국에서 '1만불-> 2만불' 기간중 여성경제활동참가

율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성별직종분리 현상도 크게 완화되었다. 예를 들



어, 미국의 경우, 성별직종분리지수(index of segregation) 60년대부터 본격적

으로 하락하였고 70년대부터 남성지배직종으로의 고학력여성의 진출이 확대

되었다. 즉, 고학력계층에서 성별직종분리 현상이 더 빠르게 완화하였으며 유

럽국가들보다 미국에서 더 빠르게 완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공급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의 숙련노동에 대한 고용 증가는 수요 변화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수요 요인이나 여성의 고학력화만이 아닌, 성차별 규제와 보

육 정책 등이 여성들이 더 잘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고 제공하였기 

때문에 고숙련직종에 고학력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보육부

담 완화 정책은 여성의 경력 단절 및 단기화 방지, 인적자본 투자 증가로 이

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여성들의 고숙련직종에의 진출이 확대되었다. 한편, 

1980년대 이후에는 주요 선진국에서 직종분리 완화 속도가 둔화되면서 직종

의 재분리현상(resegregation)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주요 선진국에서 '1만불-2만불' 기간 중 직종별 여성고용 증가 추이를 보

면, 전문직과 관리직에서의 여성 고용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

우, 여성 일자리 증가분 1213만 개 중 전문직이 331만 개, 관리직이 333만 개

를 차지하였다. 이 기간 중 미국은 관리직에서의 여성 진출이 타 국가들에 비

해서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직·관리직 증가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웨덴, 덴

마크, 영국, 독일 등이다. 한편, 스웨덴의 경우 서비스직에서의 여성 고용이 

크게 감소, 덴마크에서는 생산직에서의 여성고용이 크게 감소하였다. 파트타

임 중심 여성고용을 늘려온 네델란드는 전문관리직으로의 여성 진출이 상대

적으로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2만불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을 보면,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속도가 되면

서, 여성 취업비율의 상승 속도도 둔화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여전히 전문

직 중심의 여성 고용이 증가하였다. 다만, 스웨덴의 경우 여성전문직 진출 비



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네델란드의 경우, 사무직, 생산직 등 상대적

으로 저숙련직종에서도 여성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산업부문별로 볼 경우, '1만불->2만불' 기간 중 여성의 진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사회서비스 영역과 사업서비스 영역이다. 사회서비스 영역

에서 여성취업자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영국이고, 스웨덴의 경우도, 여성취

업자가 300만 명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250만 명 이상이 사회서비스 부문에

서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도 사회서비스 영역이 가장 컸으며, 상대적으로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여성취업자 증가가 큰 편이다. 한편, 캐나다, 노르웨이, 

네델란드 등에서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에서의 여성취업자 증가가 상대적으

로 큰 편이었다. 

2만불 시점 이후 현재까지의 시점에서 부문별 여성고용 증감 추세를 보아

도, 사회서비스와 사업서비스업 중심으로 여성고용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추세

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업서비스업에서의 여성 진출이 둔화되면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여성비율이 증가하였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사회서비

스업보다 사업서비스업에서의 여성고용 증가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

편, 예상과 달리 정보산업에서는 미국이나 스웨덴의 경험을 보더라도 여성고

용비율이 정체 또는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공공부문을 볼 때, 미국의 경우, 공공행정 부문의 여성고용은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만불 시점 이후에도 공공행정 부문의 여성고용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고, 90년대 중반 이후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나 지

방정부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독일과 네델란드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가들에

서 중앙정부의 여성고용비율이 45-50% 수준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여성비율이 1990년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줄어드는 것은 여성비율이 높은 공

공유틸리티 부문, 특히 우편업무 부문의 사유화 결과에 기인하는 것이며, 독

일, 네델란드 등이 공공부문에서의 여성비율이 낮은 국가이지만, 독일의 경우



도 주정부나 지방정부까지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을 보면 여성고용비율이 

50%를 넘고 있다. 이러한 수치에 비추어볼 때, 공공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여

성비율은 30%에 못미치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고, 특히 상급관리직에서는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3. 여성고용율의 학력별 패턴과 임금격차

여성고용의 확대를 위해서 또는 평등한 고용기회를 위해서 기울인 정책적

인 노력이 결국 여성고용증가로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대부분의 선

진국에서 1-2만불 GDP 증가시점에서 노동시장 정책, 특히 차별해소 정책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차별해소와 여성인력의 활용정책을 통하여 

여성의 고용율을 끌어올리는 경우, 저학력여성보다는 고학력여성의 고용율 증

가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며, 성별임금격차의 완화와 같은 노동시장 지

표상의 변화를 동반하게 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자료 입수가 가능했던 영국, 독일, 미국의 세 나라의 예에서 볼 때, 영국과 

독일은 저학력여성에 비하여 고학력여성의 고용율이 높은 가운데 전체 여성

인구 중에서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전체 여성의 고용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찰기간동안 남성고학력자와 여성고학력자의 임금격차

의 정도를 줄여가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고학력여성의 임금수준이 남성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성별 임금격

차를 줄였다는 중요한 특징이 발견되며, 동시에 고학력여성의 고용율이 가파

르게 증가하였다. 즉, 미국에서 여성의 고용율 증가는 여성의 고학력화에 의

해서만 유도된 것이 아니고, 고학력여성의 고용율 증가가 저학력여성이나 고

학력남성에 비해서 빠르게 이루어진데 기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고

학력여성의 고용율 증가는 성별임금격차의 완화로 상당부분 설명될 수 있다.  



4. 여성고용율의 생애주기별 패턴

경제성장 과정에서 여성경제활동의 증가가 동반되는 것에 대한 네 번째 가

설은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선진국에서 이 시기에 보살핌노동의 사회화를 추

구하는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었고 이러한 노력의 정도와 성공여부에 따라서 

여성고용율의 수준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

율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1인당 GDP 1만∼2만불 증가 기간동안 연령계층별 고용율의 

M-curve가 거의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육․휴가제도 등

의 사회정책적 뒷받침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미국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의 경우 2만불 시점에도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율은 여전히 약간의 함몰을 

보였다.

25세 미만, 25-34세, 35세 이상의 연령계층 구분을 가지고 1만불 시점과 2

만불 시점의 여성고용에 미치는 연령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LIS 데이터), 스

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의 경우 관찰초기년도에는 연령계층별 고용가능성 차

이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90년대 중반에는 25세 이상 여성의 고용가능성이 증

가하였다. 캐나다 역시 이전에는 연령계층 높아질수록 고용가능성 감소하였으

나, 90년대 중반에는 이런 현상이 사라지거나 오히려 관계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네덜란드는 여전히 연령계층 높아질수록 고용가능성은 감소하

였다. 

자녀수에 따른 여성의 고용율 차이를 통계로 살펴보면, 스웨덴과 덴마크는 

자녀수에 따른 여성고용율 감소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노르웨이와 프랑스는 

자녀를 한 명 낳을 때까지는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영어권 국가와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는 여성의 고용율이 자녀수에 분명한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고 본 LIS 자료 분석에 따르면, 노르웨이와 네

덜란드, 캐나다에서 1만불 시점에서는 자녀의 존재, 또는 자녀의 수에 따라 

여성의 고용가능성은 줄어들었으나 2만불 시점에서는 이러한 차이는 사라지

게 된다. 한편 독일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고용가능성은 낮아지는 현상이 사라

지지 않고 지속되었다. 

EU의 통계자료를 통해서 자녀양육자와 비양육자의 고용율 차이를 살펴보

더라도,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의 국가는 여성 피용자 중 시간제비중이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고용율 차이가 크고, 전체적으로 

여성의 고용율이 높고 시간제 비중이 낮은 덴마크에서도 차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에 시간제 노동을 하는 비율의 차이도 덴마크

와 프랑스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난데 비하여 영국과 독일은 차이가 크게 나

타났고 특히 네덜란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경제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여성고용율의 생애주기별 패턴의 변화는 매우 분

명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자녀양육시기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 정도는 크

게 완화되었다. 그러나 그 정도 면에서 일정한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대체

로 잔여적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영어권 국가와 독일, 네덜란드에서 양육자인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간에 고용여부와 고용형태상의 차이가 크다. 자녀양

육기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가장 잘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사

민주의적 복지국가들이 대체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고용패턴을 극복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륙국가 중에서 보육에 대한 지원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도 이러한 측면에서는 앞서가고 있다.

제3절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에 대한 정책적 개입

시장노동에 개입하는 정책 중에서 여성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정책은 ①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② 근로시간에 관한 정책 

③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④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꼽을 수 있다.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는 미국과 스웨덴에서 가장 강력하게 시행되었고, 그 

결과가 현재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보살핌노동의 사

회화를 위한 복지국가정책이 매우 소극적으로 도입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시정을 통하여 성별임금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간 결과 여성 고학력자

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데 가장 성공한 사례가 되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단시간근로(시간제) 확대가 고용율의 증가와 갖는 

관련성은 분명하지 않다. 최근 고용율이 급속히 증가한 국가인 네덜란드와 독

일에서 시간제노동의 확대를 동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제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각각의 복지국가 유형 안에서 여성고용율 낮게 나타난 국가라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전체 여성고용율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시간

제 고용의 확대 자체를 정책목표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여

성이 가족책임을 대부분 지고 있는 현실에서 시간제 근로가 일부 여성들이 원

하는 고용형태라면, 보호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력 수요확대 방식보다는 근로

시간에 따른 비례보호를 강화하여 단시간근로를 매력적인 고용형태로 만듦으

로써 고학력 여성의 노동공급을 유도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시간제근로의 시간당 보상수준이 높아서 전일제와의 차이가 적은 국가

일수록 시간제근로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국

가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시간제근로를 고용의 안정성을 위협받지 않고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자녀 양육의 책임을 지니고 있는 노동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여성을 위한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 수준과 지출구조는 전형적인 복지

국가 유형론의 분류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가 입수된 국가 중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노르딕국가들에서 가장 높고 영



국에서 낮았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와 그 영향력 또한 

분명해 보인다. 예컨대, 스웨덴은 1인 소득자인 여성보다도 기혼여성의 근로

소득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독일과 캐나다는 기혼여성의 근로소득

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 적용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여성노동시

장 특성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보살핌노동(care work)에 대한 개입으로서의 양육지원정책에서 가장 중요

한 부분은 보육서비스와 출산․양육 휴가가 될 것이다. 보육서비스에 있어서  

노르딕 국가는 3세 미만 아동과 3세 이상 의무교육연령 이전의 아동 모두에

서 매우 높은 시설이용비율을 보인다. 대륙국가는 3세 미만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서비스 제공율을 나타내면서 3세 이상 아동은 거의 100%에 근접하는 

시설이용율을 보인다. 3세라는 비교적 낮은 연령부터 아동복지정책 내지 교육

정책의 차원에서 국민교육(보육)을 제공한다. 영어권국가는 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대륙국가보다 높은 시설이용율을 보이고 3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이용율을 나타냄. 이들 국가에서 보육을 국가의 공적책무로 

보는 시각이 적을 뿐 아니라 보육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따른 가족의 수요에 

대응하는 시장원리에 따라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지출되는 국가예산의 수준역시 이러한 국가의 양육책임선언을 반영하여 스웨

덴과 프랑스에서 최고 수준이다. 한편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의 경우 세금감

면을 통한 간접지원의 형태를 띄고 있으므로 중산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운영이 되고 있다.



제4절 정책적 함의

선진 9개국 비교연구를 통해서 경제성장과 여성노동시장의 관련성에 관한 

몇 가지 일반화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실증적 연구결과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GDP 1만불에서 2만불로의 증가하는 시기에 

여성 고용은 다른 어느 시기에 비해서 가장 빠르게 증가한다. 둘째, 시간제노

동의 증가가 여성고용 증가를 견인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셋째, 부문별로 

보면, 사회서비스와 사업서비스 영역에서, 직종별로는 전문직과 관리직에서 

여성고용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넷째, 성별임금격차의 축소와 고학력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중요한 특징으로 발견된다. 다섯째, 이 시기에 자녀양육 책

임으로 인한 노동시장 퇴출은 대체로 줄어들었으나 보육에 대한 정책적 개입

의 수준에 따라 국가간 여성고용 증가의 차이는 매우 크다.

이러한 일반화와 이들 국가의 정책적 특징에 관한 비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1만불에서 2만불로 가는 경제적 발전 단계에서 여성고용의 증가가 경

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여성고용증가는 경제성장의 원

인이자 결과일 수 있으며, 경제성장과 여성고용증가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차별시정정책, 노동시장정책, 복지정책, 여성정

책 등에서의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시간제노동에 대한 보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여성의 시간제노동을 

유도하면 전체적인 여성고용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일 수 있

다. 관찰되는 시간제 비율과 여성고용율 간의 상관성은 여성의 양육책임 부담

의 정도에 따라 동시적으로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고용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시간제근로의 사용이나 비정규직 근로의 사용을 

장려하는 방식의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여성고용율을 제고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가정내 성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단시간근로를 통한 여성고용율 제고 전략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으

려면, 단시간근로에 대한 비례보호를 강화하고 육아 등 가사노동의 남녀분담

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1만불에서 2만불로 가는 시점은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사회서비스

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기간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여성들이 적

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부문은 상대적 저학력 여성들에게 

매우 훌륭한 일자리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문으로 여성들만이 

과도하게 진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별직종분리를 강화하는 것일 수도 있

다. 따라서, 사회적 서비스 부문으로 여성들이 진출하게 하는 전략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차별시정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시장에서 민간기업으로 여

성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결합해야 한다. 이는 사업서비스 

영역에서의 여성비율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

의 경험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넷째, 전문직과 관리직에서 여성의 고용이 급속히 늘어난 것은 변화된 산업

구조가 여성에게 더 적합하고 여성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더 많은 일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기술 및 숙련 구조가 여성

친화적으로 변화한 것은 충분조건에 그친다.  고학력여성이 전문적 영역으로

의 경제활동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성차별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고학력여성의 임금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났고 

성별직종분리의 감소가 분명하였던 미국에서 좋은 직업의 여성고용이 더욱 

뚜렷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변화된 산업구조가 요구하는 노동의 

성격이 여성에 적합하다는데 더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성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면 고학력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할 수 있고 이는 2만



불 달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다섯째, 자녀를 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간에 고용율의 차이를 감소시

키는 데는 보육서비스와 모성휴가제도를 비롯한 보살핌노동(care work)에 대

한 국가 개입이 필수적이다. 보육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은 여성

의 경력단절을 완화할 뿐 아니라 이를 예상하는 모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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